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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지난 5년 전 예기치 못한 가운데 우리 국민들을 참담하게 짓눌 던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량 실직 등 온갖 희생을 치르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02년말 현재 가용 외환보유고는 1,200억불을 상회하는 등 우리 경제의 안정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외국인직접투자는 외환위기 이듬해인 1998년에 도착기준

으로 52억불, 1999년 108억불이 유입되어 동 기간동안 증가된 가용외환보유고 

총액 652억불 중 25% 정도를 기여하 다. 또한 신고기준으로 외환위기 이전

(1962년부터 1997년말까지) 유입된 외국인투자액 246억불보다 외환위기 이후 5년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동안 유입된 투자액은 600억불로 2배 이상이나 많았다. 

따라서,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경제정책수단으로 외국인투자유치를 일등공신으로 

꼽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외국인투자는 외환유입에 따른 외환안정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며, 외자 

유입국에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다국적기업의 우수한 경 노하우와 기술

을 이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기도 한다.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개도국

은 개도국대로 외자유치를 확대하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우리 나라도 외환

위기 때와 마찬가지로 정부와 기업 모두가 여전히 외자유치 확대를 위해 노심

초사하고 있다. 게다가 거의 전세계 국가가 개방체제에 편입된 요즈음 세계 

각국은 온갖 인센티브를 내세우며 외자유치전쟁을 벌이고 있는 냉혹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 향후의 외국인투자정책은 외환위기 때와는 달리 앞으로의 경제

환경 변화와 달라진 세계투자환경을 반 하여 보다 국익에 보탬이 되고 국가 

경제에 발전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이기도 하다.

동북아중심국가 실현을 위해 한 단계 높게 도약하기 위한 외자유치정책의 

전환과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일이 절실한 이 시점에서 그 동안 우리 나라의 

투자유치정책을 점검하고, 외자유치정책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국을 

비롯한 주요 경쟁국가들과 외자유치제도 및 환경을 비교해보는 것은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번에 기획․발간하게 된「주요 국가의 외국인투자유치제도」보고서는 

이런 배경과 의도에서 시도되었다. 외자유치의 현장에서 그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외국인투자지원센터(KISC)에 근무하는 여러 전문가들의 시각을 통해 주요 외자

유치국가들의 제도와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외자유치정책수립 및 유치활동

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하는 소망의 결실인 것이다.

이 보고서는 우리 나라를 비롯한 국․중국․싱가포르․말레이시아 등 주요

국가의 투자유치체제와 정책, 조세․노무․산업입지 등에 대해 현황비교와 함께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 작성에는 白相浩 행정지원팀장이 기획과 총괄을 맡아주었고, 투자

정책분야에는 외국기업고충처리팀의 金德準 위원과 투자전략팀의 林聖勳 박사, 

노동분야는 외국기업고충처리팀의 金基學 위원, 세제분야는 吳東和 위원, 산업

입지는 산업단지공단에서 파견근무중인 劉相源 상담역이 수고하 다. 투자유치

지원활동에 잠시도 소홀히 하기 어려운 분주한 와중에서도 틈을 내어 보고서를 

완성해준 이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또한 이름도 없이 소기의 투자유치

성과를 이루는데 맡은 바 소임을 다해온 외국인투자지원센터와 종합행정지원실 

직원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 을 드린다.

보고서 내용에 미흡한 점이 적지 않다고 여겨지나, 외자유치 역사가 일천한 

우리 현실에서 누군가가 초석을 깔아야 할 것이라는 생각과 전문가를 양성해 

보자는 기대에서 이일에 착수하 으므로, 여러 가지 제한된 조건에서 시도된 

노력의 한 자취임을 감안해 너그러운 양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우리 나라의 외국인투자유치정책 및 투자유치제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데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 보고서에

서 미흡하게 다루어진 내용과 금융지원․인력공급․훈련보조금․토지(차액보조

금), 현금보조(Cash Grant) 및 사후관리제도 등 포함되지 못한 분야에 대하여는 

향후 지속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음을 밝히며 발간의 변을 맺는다.

                                                      2003년 1월

                                                  종합행정지원실장

                                                  崔     平     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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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 외국인직접투자(FDI)는 현지국에 대해 외환유입, 지역개발, 고용창출, 산업구

조고도화, 선진경 기법 습득 등의 다양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우리나라 정부는 1997년말 외환위기 이후에 외환의 안정적인 공급원으로서

의 외국인투자를 주목하고 외환유입수단으로 외국인투자유치정책을 수립, 

시행해 왔음

 - 그 결과 FDI(도착기준)가 이듬해인 1998년에 52억불, 1999년에는 104억불로 

급증하 으며, 외환위기 이후 2년(1997. 12∼1999. 12)동안 증가된 가용외환보유고 

652억불중 24%나 기여하 고, 현재 외환보유고 1,200억불 시대를 여는데 주역이 

되었음

□ 외국인투자의 개념을 “해외 우수한 경 관리능력 및 기술력을 가진 다국적기업

이 직접 경 활동에 참여할 목적으로 해외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때 

 

 - 외국인투자 유입효과 중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효과는 외환유입, 지역개발, 

고용창출 등이 있으며, “외국인(다국적기업)”이 강조된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효과는 산업구조 고도화, 기업의 기술력, 경 관리능력 강화, 시장경쟁의 투

명성( 로벌 스탠다드) 등을 들 수 있음

 - 정부는 현재 외환위기 이후 전자에서 후자로 정책목표를 전환하는 과도기에 

있으며, 현재 추진중인 재경부의 “동북아비즈니스중심지계획”, 산자부의  

“세계R&D 허브센타 구축” 등은 그 예라 할 수 있음

□ 이렇듯 외국인투자정책은 경제정책의 하부시스템으로서 현지국이 직면한 

경제 현안을 달성하는데 활용되고 있으며 따라서 외국인투자정책이란 경제

정책과 투자환경을 고려하여 목적을 설정하고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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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즉, 바람직한 외국인투자정책은 기업의 전략수립과정과 마찬가지로 경제환경, 

투자환경을 반 하여 외국인투자정책의 목표인 고용창출, 외환안정, 산업

구조고도화, 수출경쟁력강화, 지역개발 등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여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이에 부합하는 인센티브제도를 확충하는 것이라고 하겠음

□ 이 보고서에서는 외국인투자정책목표와 수단에 대해 우리의 주요 경쟁국들

이 각 나라가 어떠한 방법으로 적합성(Fitness)을 달성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또한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정책 및 체계에 대한 점검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며,

 - 이러한 논의는 외국인투자정책의 전환기라고 할 수 있는 현 시점에서 외환

위기 극복수단으로 활용된 외국인투자정책의 향후 운용방안을 모색하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됨

□ 이 보고서의 구성은 서론에 이어 본론에서 각국의 사례를 비교하고, 이들로

부터 시사점을 도출한 후 이에 근거한 한국의 투자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주요국의 외국인투자관련제도에 대해 (i)투자정책 (ii)산업입지 (iii)조세제도 

(iv)노동제도 등으로 분야별로 나누어 기술함

 - 또한 투자정책은 각국의 투자정책 변천과정, 투자기관, 투자지원절차, 인센티브

제도로 다시 세분화하여 설명하고 산업입지는 각국의 대표적인 산업공단을 

설명함

 - 조세제도는 법인세와 소득세뿐만 아니라 투자 관련 제세에 대해 기술

하며, 노동제도는 크게 노사관계와 근로조건으로 양분하여 기술함

 - 이 보고서는 벤치마킹분석대상으로 국, 중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4개

을 우선 선정하 으며, 부분적으로 투자정책분야에서 아일랜드 등 분야별로 

투자유치제도의 모범사례로서 꼽히는 국가를 상황에 따라 추가․보완하여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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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 I-1 〉                 본서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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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도 발전 방향

II.투자정책

IV.조세제도

V.노동제도

III.산업입지



- 4 -

II.  외국인투자정책 및 유치제도 

1. 각국의 투자정책 및 유치제도 현황

1) 국의 투자정책 및 유치제도 

(1) 투자유치정책 

□ 1970년대 전통적 산업인 석탄, 철강, 조선산업의 사양화와, 이에 따른 실업증

가, 노사분규 격화 등으로 국내경기 및 제조업분야가 위축되자 국내외 기업

의 투자촉진에 총력을 기울이게 되었음. 따라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투

자유치정책은 고용유발적 투자, 균형적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유치에 최우선 

과제를 두고 있음

 - 국내 투자의 부족분을 외국인투자유치로 보충할 목적으로 대규모 외국인

투자를 꾸준히 유치한 결과 외국인투자업체수는 총업체수의 1%에 불과하나 

제조업체 고용인구의 18%, GDP의 24%, 국내 총 순자본지출의 32%, 수출의 

40%를 외국인투자기업이 차지하고 있음

 - 국은 투자매력지로서 천연적 자원보다 제도적 장치를 인위적으로 조성함

으로써 투자매력도를 증대시키는 정책을 채택함. 즉 투자자가 투자한 총자

본비용 중 평균 15% 이상을 보조함으로써 EU 회원국 중 가장 유리한 투자

인센티브제도를 운 하고 있으며, 법인세율이 31%로 주요 EU 회원국(독일 

50%, 프랑스 34%, 이태리 36%) 중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또한 

그룹형태로 기업을 운 할 경우 자회사간 손실이전을 인정하여 조세부담을 

줄여주는 등 투자자 입장에서 유리한 제도를 갖추고 있음

□ 국의 투자유치는 지방정부 지역상호간 투자유치 경쟁체제 양상을 띠고 있

는데, 이는 국이 처한 역사적, 정치적 상황에 향을 받은 것임. 국은 잉

랜드․웨일즈․스코틀랜드․북아일랜드 등 4개 지역으로 구분되어 각 지

역이 개별 국가처럼 상당한 독자성을 가지고 있는데 기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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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유치기관

□ 국내 외국인 투자유치를 총괄하는 중앙정부 소속의 Invest UK(구 IBB)와 

잉 랜드․스코틀랜드․웨일즈․북아일랜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센티브 

등 실질적인 제반투자를 지원하는 12개의 지방 투자유치기관이 있음.  

 - Invest UK는 1977년 설립되어 외무부 및 통상산업부 소속의 IBB(Invest in 

Britain Bureau)를 2002년 5월 국 대외무역청(British Trade International)

에 편입시켜 명칭을 개정하여 출범하 음

□ Invest UK의 역할은 투자유치정책의 기획 및 전국적 차원의 투자유치활동 

총괄, 국내 12개 개발기구(RDA)간 투자유치 과당경쟁 방지 및 업무조정, 

외국인 투자기업의 D/B관리 및 모니터링, 지역선택 보조금(Regional 

Selective Assistance) 지급결정 등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

 - 각종 투자촉진활동 전개 : 촉진활동의 일환으로 잠재적 투자자가 국의 기

업환경을 이해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 각 

지역을 순회하며 투자여건 및 투자지원제도를 설명하는 잠재 투자자 국 

방문 초청 행사(Inward Mission)를 기획함. 이때 투자사절단 참가업체에 대

한 항공료, 숙박비, 국내 여행경비 등 일체를 Invest UK에서 부담함. 또한 

세미나 개최, 박람회 참가, 홍보물 제작 배포 등의 활동도 전개하고 있음 

 - 투자 최적지 안내 및 각종 자문서비스 제공 : 투자를 희망하는 업체에 대해 

① 각 지역별 가용인력수준․주변산업․용수공급․원자재 조달․주력시장과 

근접도 등 업활동에 필요한 제반 투자여건을 비교 분석하여 투자최적지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며 ② 국내 회사설립방식․설립방법․공장부지 선

정․공장건축 등 회사 설립 및 원부자재 구입 등 실제 회사가동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한 자문 서비스도 제공함. ③ 국가 및 각 지방별 자금지원, 

세제․교육훈련 등 투자인센티브 안내서비스 등도 제공함

 - 대형프로젝트인 경우 지역개발기관과 업무 협조 : 투자인센티브 공여를 비롯

한 원스톱서비스는 해당지역 투자유치기관인 지역개발기관이 수행하고 있으

나, 투자규모가 클 경우에는 Invest UK가 직접 지역개발기관과 협의를 거쳐 

각의에 상정하는 등 내각 차원에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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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관기관 접촉 주선 : 투자자와 중앙정부의 각 부처, 지방정부, 국 기업 및 

가스․전력․수도 및 통신서비스 제공업체들간 접촉을 주선함(환경, 노동문

제 등 전반적인 법률적 문제해결이 필요한 경우 소관부처 및 관련기관과의 

접촉을 주선)

 - 각 지방자치단체간 과당경쟁 방지 및 업무조정 : 이를 위해 Invest UK를 비

롯하여 국 투자유치 관련 부처 공무원 및 각 지역 투자유치기관 관계자들

은 해외투자촉진위원회(COP : Committee on Overseas Promotion)를 구성

하여 정보공유 및 업무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Invest UK은 지역편제로서 아태지역팀․유럽팀․미주팀 등 지역관할부서와 

자료발간, Web Site 운  등 마케팅팀, 기타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행정팀

으로 구성됨

 - 해외조직으로 35개국 투자유치 거점지역 소재 대사관에 70명의 직원이 파견

되어 있으며 총 14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음

  ․지역개발기구는 투자유치 및 기타 종합적 지역개발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Invest UK에 비해 조직이 거대함(WDA는 550명, IDB는 350명)

□ 국내에는 지역별로 외국인투자유치 전담기관이 설립되어 상호 경쟁에 

의해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실정임

 - 잉 랜드지역은 과거 NDC(Northern Development Company)를 비롯한 10개의 

지역개발기구(RDO : Regional Development Organizations)를 RDA수준

으로 승격시킨 One Northeast가 있으며 웨일즈에는 WDA(Welsh 

Development Agency), 북아일랜드에는 IDB(Industrial Development 

Board for Northern Ireland), 스코틀랜드에는 LIS(Locate In Scotland) 등 

자체 개발기관을 두어 투자유치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 북아일랜드의 경우에는 극심한 실업문제와 낙후된 지역개발수준, 국내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여 중앙정부의 투자인센티브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

지 않고 독자적으로 투자인센티브 결정 등 독자적 투자유치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웨일즈와 스코틀랜드도 중앙정부와 거의 별도로 투자유치업무를 수

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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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자지원절차

□ Invest UK는 해외 국대사관에 접수된 투자의향서를 런던 본부에서 접수

한 후 투자신청자의 해당, 산업분야, 투자계획 등을 분석하여 적정한 후보지 

몇개를 선정한 후 각 지역개발기관에게 투자자를 익명으로 하여 투자타당성

조사를 의뢰함. Invest UK 본부로부터 의뢰 받은 지역개발기관은 직접 투자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거나 관할구역내 소지역 단위의 지방개발기

관에 의뢰하여 투자여건을 조사함. Invest UK는 이를 취합하여 잠재적 투자

자에게 2∼3개의 적격지를 통보함(보통 3∼4주 정도 소요)

□ 잠재적 투자자가 투자적격지 추천을 수락하면 해당 지역개발기관이 투자지

원 업무를 이양 받아 해당 지역개발기관은 투자실행 및 실행이후 사후관리

까지 모든 행정관련 업무를 지원함. 투자가 종료되면 해당 지역개발기관은 

투자내용에 대해 Invest UK에 보고함

(4) 투자인센티브

□ 국의 투자인센티브의 특징은 세금감면이 아닌 직접 보조금 지급형태라는 

점과 수혜범위를 투자자와 협상하여 정한다는 것임

 - 일반적으로 보조금 형태는 중앙정부차원에서 관리되는 지역선별보조금(RSA 

: Regional Selective Assistance)과 지방정부의 인센티브 패키지(Local 

package)로 나눌 수 있음

 - 평균적으로 전체 투자인센티브에서 RSA가 70%를 차지하고 인센티브 패키

지가 30%를 차지하는데 전체 투자금액중 총인센티브 수여비중은 40%로 

제한됨(웨일즈의 경우에는 평균 35%정도이며 최대 한도는 50%임)

□ 지역선택보조금은 석탄․철강․조선 등 전통산업의 사양화로 야기된 대량 실업

문제 및 낙후지역 개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한 투자인센티브제도로

(내외국 기업불문), 지급되는 보조금은 투자기업의 공장․사무실 부지구입비, 

건축비․플랜트 기계설비 소용비용 등 자본비용(Capital Cost)에 사용됨

 - 수혜대상지역 : 집중개발지역(DA : Development Areas)과 준개발지역(IA : 

Intermediate Areas)으로 실업률, 지역의 낙후성, 국가정책상 전략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 등 세 가지 사항이 복합되어 고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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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혜요건 : 집중개발지역 및 준개발지역내 투자업체로 다음 요건에 해당되어야 함

  ․투자업체가 경제적인 자립능력이나 가능성이 있을 것

  ․해당지역의 고용창출에 기여하거나 일정수준 이상의 고용인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을 것

  ․해당지역의 경제 및 국가재정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함

  ․투자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필요할 것 등임

 

 - 지급기준 : 보조금 지급기준은 개별투자자와의 사안별 협상을 통해 결정되는데 

보편적으로 고용창출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며, 대개 신규 고용창출 1인당 

5,000∼6,000파운드 수준임. 기타 반도체, 첨단화학 제조 설비투자 등 고

자본 투자시에는 고용창출능력 이외에 설비구입 등 자본투자규모를 감안하

여 보조금 규모를 결정함

 - 수혜방법 : 보통 3회에 걸쳐 분할 지원되는데 계약서상의 투자진척도, 고용

수준 등을 감안하여 지급되며, 당초 계약과 달리 투자가 부진하거나 취소될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기도 함

 - 재원 : 대부분이 정부예산이며, 기타 EU 집행위의 교부금․각종 민간기업의 

지원금 등임(대외비 사항으로 정확한 수치는 확인되고 있지 않음)

 - 심사주최 : 잉 랜드를 제외한 웨일즈․북아일랜드․스코틀랜드지역은 투자

유치업무의 독자성이 강하여 WDA 등 각 지역개발기관이 RSA 결정권한을 

보유하고 있음. 다만 100만 파운드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형 프로젝

트일 경우에 한해 통상산업부의 승인이 필요함. 특히 지역 전체가 집중개발

지구로 지정된 북아일랜드의 경우에는 RSA를 고정자산이 아닌 사업운 비

로 전용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과 달리 RSA를 투자기업의 

소득으로 취급하지 않아 과세대상에 제외시키는 파격적인 RSA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 RSA와 달리 지방정부 패키지는 지방정부가 자체 재원을 기반으로 독자 제공 

하는 투자인센티브로서 채용 및 교육훈련비․임대료 감면, 재산세 감면 등 

다양한 형태로 혜택을 부여함. 지역별로 차등적이며 중앙정부는 지역간 과당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공통적 내용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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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하고 있음. 지방정부 패키지는 산업부지 및 공장시설과 관련된 경우가 

많은데, 다음은 국의 사후관리서비스 지원체제 및 북아일랜드 지역의 투자

지원제도임

※ 국의 사후관리서비스 지원체제

(i) 사후관리서비스 현황 

□ 국의 경우 사후관리서비스(After Care Service)를 신규투자지원의 연결

선상에서 접근하여 투자타당성 조사에서부터 전담한 프로젝트 매니저가 

사후 서비스도 전담하여 처리하고 있음

 - 사후관리 서비스는 Invest UK와 각 지역개발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Invest 

UK와 지역개발청은 국에 이미 투자한 기업의 모기업이 소재한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해외네트워크를 통해 1년에 최소 1회 이상 방문하게 하여 

기업활동의 어려움을 파악하는 동시에 추가투자를 유도하게 하고 있음

 - 각 지방의 경제개발청은 이미 진출하여 조업중인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장설립 

이후에도 직원을 파견하여 사후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들은 투자기업

의 근무복 차림으로 상주하며 해당기업이 원하는 기간만큼 파견하고 있음

 - 주로 투자기업의 원활한 부품 조달을 위해 자국 기업과 연결하는 업무를 

하며 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지역개발청 또는 지방

정부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모든 비용은 지역개발청에서 지불

하고 있음

(ii) 국의 고충처리기구

□ Invest UK는 고충처리 기구를 운 하고 있지는 않으나 외국인투자기업이 

경 활동상 부딪히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IDP(Investors 

Development Programme)라는 제도를 운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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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수집된 각종 고충 및 불만사항은 관련지방정부 및 

기관으로 전달되어 검토됨

 - 이때 제기된 사안에 대해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당사자 및 관련기관과 

협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또한 고충처리에 대한 해결상황이나 결과는 

제기자에게 반드시 회신하도록 하고 있음

□ 지방정부는 외국인투자가의 고충처리를 위하여 각각 별도의 독립된 운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잉 랜드지역의 지역개발청은 대체적으로 Invest UK의 고충처리 프로그램

을 채택하고 있음. IDP는 투자업체의 애로, 건의사항 청취, 관련기관과 접촉

하여 해결모색을 위한 중재 및 보고, 처리결과의 해당업체 통보 등의 업무

를 수행하며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음.

 - 북동잉 랜드 개발청(One NorthEast, 과거의 NDC)은 투자유치 담당자별 

8∼12개사의 투자기업을 전담하게 하여 각종 민원이나 고충, 불만, 건의사항

을 수시로(최소한 6개월에 1회) 점검 보고서를 작성․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불만이나 고충이 제기된 경우는 담당직원이 관련기관을 직접 접촉하여 해결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웨일즈도 북아일랜드와 마찬가지로 지역개발청의 

원스톱서비스 지원차원에서 고충처리 업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별도의 고충

처리 기구는 두고 있지 않음

 - WDA는 팀 웨일즈(Team Wales)라는 원스톱 서비스 차원에서 프로젝트 

담당자가 8∼10개의 기업을 맡아 사후지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음

 - 스코틀랜드의 경우에는 다른 지역의 투자유치기관과 달리 LIS내에 사후서비

스팀을 두어 고충처리를 포함한 사후 투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투자유치 

담당자와 사후처리 담당자가 분리하고 다른 어느 지역보다 사후관리지원 업

무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역시 옴부즈만(Ombudsman)제

도 등 고충처리제도만을 전담하는 별도의 기구는 두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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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아일랜드지역의 투자유치지원제도

 - 투자자금 무상지원 : 국제적으로 유망한 사업으로 북아일랜드 산업경쟁력 제

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고용창출효과를 기준으로 공장건설비

(부지포함), 기계설비 구입비의 최고 50%까지 IDB에서 무상지원(비과세 소

득으로 인정되어 세금면제)

 - 고용보조금 : 북아일랜드에 투자함으로서 신규 창출되는 고용인력 1인당 약 

2,000∼3,000 파운드를 지원하며, 동 자금은 회사 운 자금으로 전환이 가능. 

지원기간은 3년이며 고용인력규모를 IDB가 보장하는 경우 3년분의 보조금

을 일시에 지원 가능

 - 운 자금 무상지원 : 공장임대시 임대료의 100% 범위내에서 5년간, 비정부

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해 7년간 금리를 보조하며, 고급경  인력 

채용시 경 인센티브 보조금을 지급

 - 공장건설 및 대여 : IDB의 소유부지에 외국인 투자기업이 요구하는 공장을 

건축, 실비로 매각하거나 장기로 임대

 - 세제 혜택 : 사업개시 최초 년도에 기계․설비․공장건설비의 40% 감가상각

을 허용하며, 이후에는 기계설비에 대해서 연간 25%, 공장건설비에 대해서

는 연 4% 감가상각을 허용

 - 종업원 교육훈련 지원 : IDB 방계기관으로 훈련고용청을 설립, 북아일랜드

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인력수급 상황에 따라 채용 전 훈련프로그램 마

련, 훈련센터 제공, 기술자 파견 등 종업원 교육을 전반적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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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의 투자정책 및 유치제도

(1) 투자유치정책

 

□ 중국은 국내경제 및 산업구조와 유기적 결합을 추진하기 위해 외자를 도입

하고 있음

 - 즉, 기존의 가공산업 및 부동산업 위주에서 탈피, SOC 기반시설․하이테크 

산업 및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외국인투자 개방폭의 단계적 

확대 및 규제대상분야를 점차 완화시킴

 - 정부의 “서부대개발”정책에 따라 연해지역의 지속적인 외자유치와 더불어 

중서부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유치 정책을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음

□ 이에 따른 외국인투자 우대제도로서 세금감면 중심의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 특정지역(경제특구, 개방구, 하이테크개발구 등)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중서부 내륙지역에 대한 자원개발, 농업투자, 인프라 

건설 등에 대해 경제특구와 동일한 인센티브를 제공함

□ 중국 각 지역의 현황에 따라 지역별로 중점 투자유치분야가 다른데, 지역별 

중점분야는 다음과 같음

 - 쟝쑤성․저쟝성․상해시 등 화동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공업화가 상당히 

진행돼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많고, 정책적으로 환경보호설비와 재생자원 

이용 및 오염방지기술도입에 적극적임

 - 상해는 자동차․통신설비․대형기전설비․석유화학․미세화공․가전기기․

철강공업 등 6대 산업에 대해 중점을 두고 투자를 유치하고 있으며, 특히 

포동신구 및 외고교보세구(外高橋保稅區)에 진출한 무역업 및 포장․창고․

컨설팅업을 외자유치 중점분야로 명문화함으로써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무역업 투자유치를 통해 대외무역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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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장성은 유기농 식품, 전자상거래, 물류업 등을 외자유치 중점분야에 포함하고 있음

 - 북경과 톈진시는 도시재개발을 위한 교통, 에너지 부문의 외자유치를 적극 

추진중이며, 특히, 하이테크기업 투자유치를 우선시하고 있음

 - 광동성은 고속도로․지하철․항구․부두 등 교통인프라 건설관련 외자유치에 

적극적임

□ 또한 상대적으로 지역개발이 미진한 서부지역에 대해 외자유치를 통한 개발

계획을 수립 추진중임

 - 동부 연해지역은 자금, 기술집약형 산업 및 수출형 산업기지로 발전시키며 

중서부지역은 적극적 개방정책을 통해 외국인투자유치를 확대추진 중 

 - 해외우대 차관 중 중서부지역에 대한 지원을 60%에서 70%로 늘리고 외자

기업에 대한 중국 금융기관의 대출을 확대함

 - 중서부지역내 외국인투자분야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조건 및 주식보유비율 등에 대한 제한을 대폭 완화할 예정임

  ․성별 외국인투자 인허가 권한을 현재 3천만불이하에서 5천만불이하로 확대

  ․수출입절차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규제완화

  ․서부지역에 투자한 외투기업의 운송비 및 제비용을 보상

  ․각 1개 성 및 시에는 2∼3개의 보세구를 설립, 외자를 추진

  ․서부지역 공업기지내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부가세, 소득세 징수조건 완화

(2) 투자유치기관

□ 중국의 외국인투자 관련 주요법률에는 중외합자경 기업법 및 동법 실시

조례, 중외합작경 기업법 및 동법 실시세칙, 외자기업법 및 동법 실시세칙, 

외상투자주식유한회사에 관한 잠정규정이 있음 

 - 이러한 법령은 외국인투자자의 합법적 권익보호, 투자기업의 설립허가, 운

기관 및 권한, 기업설립후 수속등록사항, 투자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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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한, 중국의 산업발전 정책에 부합되는 외국인투자는 장려하는 반면 그렇지 

않은 투자를 억제하기 위해 “外商投資方向指導暫定規定” 및 “外商投資産業

指導目錄”을 제정, 시행하고 있음

□ 외국인투자 정책의 수립과 집행, 투자상황의 분석보고, 실적집계 업무는 

국무원의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담당 

 - 외국인 투자자 또는 그와 일정한 출자관계있는 자로부터의 5년 이상 장기 

차입금만을 외국인직접투자실적집계에 포함시키는 우리나라와 달리 외국 상급

은행으로 부터의 1년이상 5년미만의 차입금도 실적집계에 포함시키고 있음

□ 모든 외국인투자는 중앙정부(국무원) 또는 지방정부(성, 직할시 등)의 심사

승인을 받아야 됨 

 - 외국인투자 심사승인과정은 프로젝트건의서 및 사업타당성검토보고서에 

대한 업종별 주무부서 및 국가발전계획위원회 또는 국가경제무역위원회의 

심사승인절차와 계약서 및 정관에 대한 대외무역경제 주무부서의 최종심사

승인절차로 나누어 짐. 특히, 신규 기반건설프로젝트에 관한 프로젝트건의서 

및 타당성검토보고서는 국가발전계획위원회가 심사승인을 담당하며 기존

기업의 개보수를 위한 프로젝트의 심사승인은 국가경제무역위원회가 담당 

하고 있음  

 - 다음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프로젝트의 경우 지방정부가 심사허가권한을 가짐  

  ․투자사업이 제조업으로서

  ․총투자금액이 국무원이 정한 금액(현재 3천만불) 미만이며

  ․중요 원자재, 에너지, 교통운수 등 국가전체의 수급조절이 필요한 항목에 

해당되지 않으며

  ․국가의 종합적인 외환수급균형에 향을 미치지 않으며

  ․생산수출제품이 쿼터관리나 수출허가대상 품목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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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유치활동은 지역마다 투자유치기관을 설치하여 운 하고 있는데, 상해의 

경우 상해시외국투자촉진중심(上海市外國投資促進中心)을 설치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

 - 상해시 투자유치 창구로 시전체의 투자유치활동을 전담

 - 투자유치를 위한 산업정책자문

 
 - 잠재투자가 발굴 등 국가차원의 투자유치 및 홍보활동

 -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정보 및 공단안내 서비스 제공

(3) 투자지원절차

□ 외상투자기업(외국인투자기업)은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로부터 회사설립

승인을 받아야 하며, 투자업종․투자규모․사업성격에 따라 투자절차, 특히 

심사승인(심사비준) 절차와 담당기관이 달라짐

 - 중국의 외국인투자기업설립절차는 중앙 또는 지방정부기관이 외국인투자사

업의 필요성, 경제적․법률적 타당성까지 심사비준하며, 또한 투자기업 설립

후에 출자금 변경 등을 통한 사업규모 변경시 심사비준기관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는 점에서 투자의 타당성, 사업규모의 확장․축소에 대한 결정을 투

자당사자 및 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우리나라의 경우와 상이함

□ 중국정부는 “外商投資産業指導目錄”을 제정하여 장려, 제한, 금지 업종으로 

구분하여 발표하고 있음. 금지업종은 외국인투자가 되지 않으며, 목록에 포

함되지 않는 것은 허가업종으로 분류되어 각 지방정부의 외자심사절차를 거

쳐 투자가 승인됨

□ 2002년 4월에 발표된 새로운 목록에 따르면

 - 금지업종항목은 국가안전․환경․천연자원보호․전통산업보호․국론분열

방지 등을 위해 외국인의 투자를 금지하는 업종항목으로, 10개 업종 34개 

항목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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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한업종항목은 중국내 생산능력이 충분하여 과잉공급이 되고 있는 제품

을 생산하거나 기술개발이나 기술도입이 완료되었거나, 불필요한 13개 업종 

75개 항목이 포함되어 있음

 - 장려업종항목은 중국측이 적극적으로 외자유치를 희망하는 13개업종 262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생산설비 면세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짐

  ․농업․임업․축산․수산업종(11개 항목), 채광․채석업종(11개 항목), 제조업종

(22개 부문 196개 항목), 전력, 가스, 수력 생산․공급업종(8개 항목) 수자원

관리업종(1개 항목), 통신․운수․창고․우편․전자통신업종(13개 항목), 도

소매업종(1개 항목), 부동산업종(1개 항목), 사회서비스업종(2개 부문 5개 

항목), 보건․스포츠․사회복지업종(1개 항목), 교육․문화․예술․방송․ 상․

TV업종(1개 항목), 사회적연구․복합기술서비스업종(12개 항목), 완전수출형 허용 

항목

 - 외상투자기업의 설립신청의 심사비준과정에서 다음 각 항에 해당될 경우 

설립신청을 인가하지 않음(외자기업법 시행세칙 제5조, 중외합자경 기업법 

실시조례 제4조, 중외합작경 기업법 실시세칙 제7조 참조)

  ․중국의 주권 또는 사회공공이익에 해를 끼칠 경우

  ․중국의 법률 및 법규(또는 산업정책)를 위반할 경우

  ․중국의 경제발전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환경오염을 유발할 경우

  ․체결한 계약서, 정관이 공평성을 잃어 합자자의 권익을 해할 경우(합작기업

에는 적용되지 않음)

□ 외상투자기업의 설립절차는 4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음(합자회사설립의 

경우 투자당사자간의 투자협의서 내지 의향서 체결이 선행되어야 함)

 - 제1단계(심사비준단계) : 프로젝트(항목)건의서,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계약서․

정관의 심사비준

  ․외상투자기업 설립을 위한 중국정부기관의 심사비준과정은 일반적으로 ① 

프로젝트건의서의 심사비준 ② 사업타당성연구보고서의 심사비준 ③ 계약

서․정관의 심사비준의 순서로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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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단계(기업설립단계) : 등기등록, 업허가증( 업집조) 취득

  ․설립등기, 업허가증발급 : 비준증서 접수일부터 30일이내에 해당지역의 

공상행정관리기관(공상국)에 등기수속을 하여 업허가증을 발급받아야하며 

이 업허가증 발급일이 기업설립일이 됨

  ․합자, 합작, 외자기업의 경우 (최저등록) 자본을 납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립등기 가능

 - 제3단계(출자준비단계) : 해관, 세무, 외환관리부문 등의 등기등록 수속

  ․출자준비단계 : 투자기업 설립 이후 외상투자기업의 출자이행, 재정세무, 외

환업무를 효과적으로 감독하기 위해 설립 즉시 다음과 같은 수속/등기절차

를 이행토록 하고 있음

  ․조직기구코드(기업대마) 등기, 외환관리등기․외환계좌개설, 세무등기(사업

자등록), 재정등기(자본․장부․재정에 관한 연도검사근거), 세관등기, 인장

등록 등이 필요(세무등기를 제외한 다른 제도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

  ․외국투자자의 현금출자를 위해서는 외환관리국에 외환관리등기를 하고 외

환업무 취급은행에 외환계좌 개설이 필요

  ․위 등기수속절차는 기업의 설립등기 및 업허가증 발급일부터 30일 이내

에 이행되어야 함

 - 제4단계(출자단계) : 출자액의 불입, 현물출자의 이행, 출자증명서의 발급

  ․토지대금 등의 회사설립준비자금은 프로젝트건의서에 대한 비준을 받은 후 

공상행정관리국에 가등기한 법인명칭으로 은행에 임시 외환자본금계좌를 

개설하여 수취하며 동계좌는 업허가증 취득 후에 외환자본금 계좌로 전

환됨 

  ․잔여자본금은 업허가증 취득 및 외환관리등기 후에 개설된 외환자본금계

좌로 송금, 수취하게 됨

※ 최저등록자본제 : 회사법상 10만내지 50만위안, 외상주식유한회사의 경우 

3천만 위안



- 18 -

․등록자본은 투자총액의 일정비율(1/3 내지 7/10) 이상이어야 함

․출자기한이 계약서 또는 정관에 명시되지 않을 경우 비준/등기 거부됨

․등록자본의 출자기한은 다음과 같음

<현금/현물출자의 경우>

 ․계약서 또는 정관상 1회 완납조건 : 업집조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출자

 ․계약서 또는 정관상 수회분납조건 : 최초 출자는 인수액의 15%이상으로 3개월 

이내에 출자

 ․수회분납조건시 완납기한 : 등록자본금이 1천만불 이하인 경우 금액에 따라 1년 

이내부터 3년이내, 1천만불 이상인 경우 심사비준기관에서 심사확정)

 ․출자의무이행자로부터 1개월이내에 출자/출자완료요구를 받은 위약자가 기한내

에 출자완료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의 모든 권리 상실, 자동철수로 간주

<중국 국내기업의 자산/지분을 매수하는 경우>

 ․출자의무이행자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자/출자완료 요구를 받은 위약자가 기한

내에 출자완료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의 모든 권리 상실, 자동철수로 간주 

 ․외국투자자는 업집조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심사비준기관의 비준시 1년 이내)에 

매수가액을 완납해야 함. 매수총액을 완불하지 않은 대주주는 경 권 취득불가

 ․상기 출자기한 이내에 출자 않는 경우 자동해산 간주됨

   (비준증서효력 자동 상실, 등기말소 및 업집조 등 소각하지 않을 경우 공상행

정관리국에서 업집조 폐기, 공고)

․출자증명서 발급 : 공인회계사의 출자검사보고서 발행, 투자허가기관, 공상행

정관리국의 출자증명서발급(현물 및 무형자산 출자의 경우 투자자가 합의한 

자산평가명세서 및 협의서류 첨부, 외국측 현물출자시 상품검험국의 검사보고

서 첨부제출 필요)

․과실송금 및 투자금 회수절차 : 정상적 업활동을 위한 해외송금은 외환당국

의 허가없이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직접 구좌개설은행을 통해 송금하며, 투자

과실 및 투자회수금 등 자본거래는 외환당국의 사전허가 필요(구비서류 : 자

본납입증명서, 연말회계감사보고서, 이사회의 이윤배분결의서 및 납세증명서). 

외국인종업원이 수령한 임금의 50%를 초과한 금액의 송금은 원칙적으로 

금지(초과 송금시 외환관리국의 허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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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Ⅱ-1 〉           외자투자기업 설립절차 및 관계기관

절차 당사자․관계기관 비고

투자협의서 작성 투자당사자

프로젝트건의서 심사비준

국가․지방발전계획위원회

국가․지방경제무역위원회

대외무역경제합작부․청(국)

개발구관리위원회(경제무역발전국)

합자․합작프로젝트의 

성격

(기초건설․기술개조․기타),

규모(3000만불), 소재지에 따

라 심사비준기관이 달라짐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심사비준

국가권장항목확인서 발급

국가․지방발전계획위원회

국가․지방경제무역위원회

대외무역경제합작부․청(국)

개발구관리위원회(경제무역발전국

위와 같음

기업명칭 예비등록수리 공상행정관리국

계약서․정관

심사비준

대외무역경제합작부․청(국)

개발구관리위원회(경제무역발전국)

단독투자시 사업타당성

보고서와 정관을 동시에 

제출

기업설립등기(공상등기)

업허가증 발급
공상행정관리국

조직기구코드발급

외환관리등록

외환계좌개설

세무등록

재정등록

세관등록

통계등록

기술감독국

외환관리국 분국

외국환은행

소재지 국가세무국/지방세무국

재정기관

관할 세관

통계국

출자금 외화송금

현물․무형자산 출자승인

출자검사보고서 발급

출자이행감독․출자증명서

발급

외국환은행 외환계좌

상품검험국․심사비준기관

공인회계사

심사비준기관․공상행정관리국

현물 및 무형자산출자의 

경우 투자당사자가 합의

한 자산평가명세서 제출 

필요

과실송금․투자금

회수승인
국가외환관리국

(4) 투자인센티브

□ 중국은 각 지방정부마다 독자적인 투자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이

라고 할 수 있는 상해지방정부의 포동신구에 대한 인센티브를 중심으로 기술 

하면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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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분야별 초기투자비용 보조(Cash Grant) 

□ 개요

 - 기준 및 관련규정 : “포동신구 재정지원과 경제발전에 관한 의견” (2000.10.31) 

 - 지원대상

 
  ․하이테크기술, 과학기술개발 프로젝트 및 개발성과의 상품화, 과학기술서비

스 등 위주이며, 기타 유통업․관광업 등 지역투자 및 서비스분야 활성화에 

기여하는 산업에 혜택

  ․외국기업 여부를 불문하나(외국계기업은 별도로 법인세 감면혜택 부여), 

업기간은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그 이전에 청산시 지원금액 전액 반환

  ․상기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업종(부동산, 투자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신설기업은 연간 이윤총액의 14%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며, 2년차 및 3년차

에서는 7%를 지원

 - 지원방식 : 투자기업이 초기에 획득한 수익의 일정부분에 대해 보조금 지급

 

 수익 종류 보조금 지급율(%) 지급기간 

 부가가치액 2.0 ∼ 2.5 
  - 정상 보조 2∼3년 

  - 기한 연장시 지급률 단계적 축소 

 업수익 2.0 ∼ 14.0

 이  윤 14.0 ∼ 18.0

  ․각 공단별 특성에 따르는 추가 지원 : 상기 의견을 골간으로 하되, 포동내 

각 개발구 (장강하이테크개발구, 금교수출가공구 등)에 개별규정을 두어 

추가지원

  ․한시적 지원 : 제10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으로 2001∼2005년까지 지원

  ․투자 신고시의 기업 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이전에 철수 및 

청산시 기 지원금 전액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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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별 주요 지급형태

 - 해당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컴퓨터 정보, 현대생물 및 의약, 신소재산업에 

해당하는 신제품 등

  ․3년 이내의 부가가치, 이윤총액에 대해 각각 4%와 14%의 보조금 지급

 - 개발 생산한 소프트웨어제품, 직접 제조한 IC제품 및 신규 인정을 받은 하이

테크기술의 상용화프로젝트

  ․3년 기간 동안의 부가가치액, 업수입, 이윤총액에 대해 각각 4%, 5% 및 

14%의 보조금을 지급하며, 3년 경과시 기 지원금의 50%를 계속 지급

  ․이중 해당기업이 직접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기술에 대한 상용화프로젝트의 

경우 5년 동안의 부가가치액, 업수입, 이윤총액에 대해 각각 4%, 5% 및 

14%의 보조금을 지급

  ․이들 보조금의 10%는 포동신구 과학기술발전기금 명목으로 회수

 - 신규 인정받은 하이테크기업

  ․2년 동안 시현한 부가가치액, 업수입, 이윤총액에 대해 각 4%, 5%, 및 

14%의 보조금을 지급하며, 그 이후는 기 지원액의 절반만을 지급

  ․이중 금교수출가공구, 외고교보세구, 손교현대화 농업개발구에 등록된 상술

기업은 시현한 부가가치액, 업수익의 보조금 지원기간을 1년간 연장 신청

할 수 있음 

 - 도시재개발프로젝트 참여시 이윤총액의 14% 보조

 

  ․효과에 비해 이윤회수가 저조한 프로젝트는 업액의 5% 이내에서 보조금 지급

 - 포동 소재 대형기업의 협력업체로서 신규 투자한 기업 

  ․기업 부가가치액의 2%를 3년간 보조금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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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동신구는 상기 규정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으나, 이는 최소한의 지원 

사항이며, 투자기업의 중요도에 따라 다양한 인센티브를 비공개로 광범위

하게 지원하고 있음 

 - 대형 프로젝트의 투자의사가 있을 경우 태스크포스(小組)가 조직되고, 은행, 

세관․관련정부와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각종 혜택을 파격적으로 부여

※ 중국의 투자유치담당관 인센티브제도

(i) 사후관리서비스 현황 

□ 사례 1 : 상해시 가정시 안형진(上海市 嘉定市 安亭鎭)

 - 지역특색 : 중국 승용차 시장의 40%를 차지하는 폭스바겐(Volkswagen)사 

투자지역으로 상해 도심으로부터 서북쪽 1시간 거리에 위치

 - 관련 규정 : 中共安亭鎭委員會, 安亭鎭人民政府의 공업원구개발 투자유치 

정책에 대한 약간의견(安委2001 제2호)중 “투자유치장려정책”에 규정

 - 적용대상 : 내국투자 또는 외국투자 프로젝트를 소개하여 토지, 공장임대 및 

매매 프로젝트 유치에 성공한 모든 사람(소개인 등 포함)

 - 인센티브 주요 내용 : 소개한 신규 프로젝트가 실제 이행되어 토지사용, 

공장신축, 설비도입시 총 투자액의 0.6%∼1%를 인센티브로 지급

  ․200만불 이하  : 1%

  ․201∼500만불  : 0.8%

  ․501∼1000만불 : 0.7%

  ․1000만불 이상 : 0.6%

 - 공장, 창고, 설비 등의 임차연한 기준 : 3년 이상 임차시 1차년도에 도래

한 임대료 액수의 8%, 임차기한이 2년인 경우 임대료의 6%를, 1년일 경우 

4%씩 각각 지급

 - 공장, 설비 등의 갱신수요 : 투자자금 도래 후, 동 액수의 1%



- 24 -

 - 프로젝트의 소개가 여러 단계를 거칠 경우, 인수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소개

자가 받는 인센티브의 10% 지급

□ 사례 2 : 청도시 황도구(靑島市 黃島區) 

 - 지역특색 : 화공, 기계등 기술형 기업 중심으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고 있으

며 산동성내 주요 한국기업 집 공업단지중 하나

 - 관련규정 : 山東省靑島市人民政府의 “외작항목 초상 장려 정책”중 관련 규정

 - 적용대상 : 외국투자 소개하여 토지 공장임대 및 매매 유치에 성공한 기관 

및 개인

 - 인센티브 주요내용 : 공무원 등 국가기관 종사자가 총 투자액을 기준으로 실

제 외자 이용금액의 6%에다가 계약합동금액외 초과금액의 1%를 인센티브

로 지급. 단 개인인 경우 아래와 같은 비율 적용 

  〈 개인의 경우 〉

  ․10만불 이상 100만불 이하  : 인민폐  3만원(3,625불)  

  ․100만불이상 300만불 이하  : 인민폐 10만원(12,080불)

  ․300만불이상 500만불 이하  : 인민폐 20만원(24,160불)

  ․500만불이상 1,000만불 이하 : 인민폐 30만원(36,240불)

  ․기술형, 수출액 많은 기업이면 실제 이용금액의 0.5%에서 3%까지 추가

  ․세계 500대 기업을 유치하면 인민폐 20만원(약 24,160불) 더 추가

 - 지불시기 : 등록 첫 자금 입금 후 50% 지불, 계약금액의 50% 입금 후 나머지 

50% 지불

□ 사례 3 : 청도시 성양구(靑島市 成陽區) 

 - 지역특색 : 섬유, 기계등 기술형 기업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청도시 각

구중 한국기업이 제일 많은 공업단지

 - 관련규정 : 靑島成陽區人民政府의 “외상투자 장려 의견”중 관련규정(靑成 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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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용대상 : 외국투자 소개하여 토지 공장임대 및 매매 유치에 성공한 기관 

및 개인

 - 인센티브 주요내용 : 공무원등 국가기관 종사자인 경우 총투자액 기준으로 

실제 외자 이용금액의 6%에서 10%까지를 인센티브로 지급. 단 개인의 경우 

아래 비율 적용 

 〈 개인일 경우 〉

  ․100만불이상  200만불 이하 : 인민폐  8만원(9,665불) 

  ․200만불이상  500만불 이하 : 인민폐 15만원(18,123불)

  ․500만불이상 1000만불 이하 : 인민폐 30만원(36,240불)

  ․세계 500강 기업을 유치하면 인민폐 20만원(24,160불) 추가

- 지급시기 : 등록 첫 자금 입금 후 50%를 지불하고 계약 금액 50% 입금 후 

50%를 지불함. 추후 원계약 금액을 초과하여 계약되었을 경우 초과금액의 

1% 추가하여 지급

□ 사례 4 : 광동성 증성시(廣東省 增城市) 

 - 지역특색 : 광주시 동북쪽에 위치한 현급시로 지역편제상 광주광역시에 속하

며 시 중심에서 약 40분 거리에 위치. 동 시는 농업 및 삼림지역이나 최근 

의류, 피혁제품, 신발, 건축자재, 정 화학, 기계산업 등 공업이 빠르게 발전

하고 있으며 특히 청바지 및 캐쥬얼 의류는 중국전체 생산의 60% 점유

 - 관련규정 : 增城市招商引資獎勵辦法에 근거하여 지급 

 - 적용대상 : 증성시로 투자를 유치한 국내외기업, 사회단체, 유관기관, 기타조

직 및 개인(직업이나 신분, 국적에 제한 없음)

 - 인센티브 주요 내용 : 아래 투자 프로젝트를 성사시킨 자에 총 투자 유입

금액의(증자부분은 제외) 0.03%(세금 공제후 금액)를 인센티브로 지급. 최고 

한도액은 50만위엔(약 60,408불)

  ․생산성, 개발성, 경 성 프로젝트

  ․기타 시정부로부터 확인된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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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치한 프로젝트가 하이테크 산업으로 廣州市 이상의 상위기관으로부터 

승인되는 경우 당초 인센티브의 20%를 추가적으로 지급

 - 증성시를 비롯한 鎭(街), 加工區, 村, 市 산하 경제단위에서 제공하는 별도 

인센티브는 공히 시정부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에 향을 미치지 않으며,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해석은 시정부가 권한을 가짐

3) 싱가포르의 투자정책 및 유치제도

(1) 투자유치정책 

□ 투자유치목표가 기존 고용창출․지역개발에서 산업구조고도화로 정착되면서 

세계 초우량기업의 유치를 최우선과제로 추진하고 있음

  

 - 기획유치 접근방식으로 다국적기업 투자자의 계획과 싱가포르의 중․장기적 

경제발전목표간 조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여전히 외국인투자

의 유치를 고용창출과 내수진작에 활용하고 있음

  ․인센티브 부여․세제감면 재심사시 고용증대, 자국소비진작효과 등을 중점 

고려

  ․공장․빌딩 건축시 하한규제가 있어 일정수준 이상의 생산․소비 촉진 도모

□ 투자계약 성립 및 이익실현 시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업 

활약상에 따라 사후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함

 - 다국적기업의 亞太지역 기업활동 거점지로서의 싱가포르 위상을 높일 목적

으로 1986년부터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유치제도 시행

 - 운 총괄본부(OHQ, 1986) 자격제도를 필두로 사업총괄본부(BHQ, 1994), 제

조업총괄본부(MHQ) 및 세계본부(GHQ)제도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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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유치기관

□ 기존산업의 성장 및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한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싱가

포르 경제개발청(EDB : Economic Development Board of Singapore)을 

설립하 음

 - 무역개발청(TDB), 주롱도시공사(JTC), 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 협조하에 투자

관련 전 분야에서 원스톱서비스 제공

 - 투자입법, 인프라 및 인력확보, 조세인센티브 제공 

 - 잠재투자가를 발굴하고 투자자에게 정보제공․산업용지․운 시설․금융․사

업파트너 및 숙련인력 확보가 가능토록 후원

□ EDB에는 내부 자문기구(3개)와 사업부(5부)가 있으며, 309명(본부 257명, 해

외 52명)이 본사 및 17개 지역(북미 6, 유럽 5, 아시아 6)에서 근무중임

 - 조직은 최고경 자, 노조간부 및 정부책임자 등 12명으로 구성(임기 1년, 매

년 선출)되어 EDB의 전략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EDB협의회가 있으며, 재무

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국제자문기구, 집행기구인 EDB위원회 등이 있음

〈 그림 Ⅱ-1 〉               EDB 관련 조직

국제사업부
 ․주변지역의 사업기회 개발․평가
 ․파트너 물색․연계

․국제자문기구
․EDB 협의회
․EDB 위원회 기업개발부  ․인적자원관리, 투자 마케팅, 금융, 

행정, 기획 등 관련업무

EDB
기업 ecosystem 
및 계획

 ․기업 ecosystem, 사업육성, 자원관리, 
대외정책 입안

*15개 해외사무소 산업1부  ․생명과학, 화학, 물류․수송

산업2부  ․전자․제어, 정보통신․미디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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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고용보조금 등 기타 현금보조 

 - 관련 규정 : “포동신구 재정지원과 경제발전에 관한 의견”(2000.10.31) 

 - 지원대상 : 3년 이상 고용하고 있는 현지인(포동 거주민)이 전체인력의 일정 

비율을 초과한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

 - 지원규모

 

 보조금 산정기준

 (현지인 고용율, %)

보조금 비율 (%)
지원기간 

25 이상 50 이상

 부가가치액 2.0 2.5

3년 업수익 5.0 3.0

 업이윤 7.0 14.0

(iii) 입지지원 

 

 - 원스톱서비스체제로 기업설립시 소요기간을 10일 이내로 단축 표방

(iv) R&D센터 유치를 유한 세금감면 등의 조세지원 현황  

 - 관련 규정 : “포동신구 재정지원과 경제발전에 관한 의견”(2000.10.31) 

 - 기업기술 개발기구가 기술판매, 기술훈련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 1년간 30만 

인민폐 이하의 경우 관련 소득세를 면제

  ․선진기술(관련기관의 인증을 요함)을 외국에서 도입시 로열티 등 부분에 대

해 업세제, 관련 기업 소득세의 5% 감면

  ․위험보상금 지급 : 기업투자액 중 하이테크기술 역의 투자가 전체 투자액

의 70% 이상일 경우 당해년도 소득총액의 3%를 위험보상금으로 전년도 손

실 보전금으로 충당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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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기구 내 용

협의회
(Members

 of the Board)

 -다국적 기업 또는 국내기업 최고경 자, 노조간부, 관련부처 

책임자 등 12명으로 구성

 -EDB 전략방향 수립 및 각계의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 

국제자문기구
(International 
Advisory Council)

 -재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 싱가폴 주재 다국적기업 최고경 자

들이 주축으로 EDB 활동에 대한 자문  

위원회
(EDB Committee)

 -EDB의 구체적인 전략과 운 담당

 -‘Industry 21' 사업 추진

□ 유치활동은 투자적격지로서의 홍보와 더불어 산업별 특성 홍보에 주력함

 - 산업별 유치정책의 특성에 맞게 일반매체를 비롯하여 산업관련 전문저널을 

통해 홍보하는 등 국가이미지 구축사업

 - 투자에 관심있는 기업가 방문시 투자와 관련된 민간기업이나 정부부처에 관한 

정보와 더불어 주거환경, 레저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른바 

“air to air service” 시행

〈 표 Ⅱ-2 〉              기타 투자유치 유관기관 

기관명 담당업무

Jurong Town Corporation 산업용지 및 관련시설 개발

Ministry of Labor 노사관계 안정, 노동자의 안전, 보건

Ministry of Trade & Industry 전반적 경제계획, 분석 및 경제정책 조정

National Computer Board 정보기술계획, 국가정보화 총괄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Board

산업 및 서비스부문의 연구개발활동 증진

Port of Singapore Authority 효율적 항만시설 및 서비스 제공

Singapore Productivity & 

Standards Board
인력개발, 경제구조조정, 기술진보등을 통한 생산성 
및 경쟁력 증진, 중소기업 개발기능

Trade Development Board 무역업 관련의 투자자 지원 및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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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자지원절차

□ 투자인센티브 운 절차 및 내부 심사기준을 비공개로 진행함 

 - 지원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 EDB와 산하기관의 자체지침에 의해 시행되며, 

중요 투자프로젝트는 EDB가 비공개로 지원폭을 결정

 - 인센티브 신청요건 만족시 자동적으로 혜택이 부여되지 않고 자국내 경제적 

기여 및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사안별로 인센티브 제공 

 - 다양한 투자인센티브별로 자세한 수혜조건이 지정되어 있으나, 사안별로 

처리하여 투자가와의 협상가능 요소를 폭넓게 두며, 경기침체시 소득세․

법인세 등 세율을 유동적으로 미세조정

□ 투자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심사과정에서 산업담당관이 판단한 투자의 경제적 

효과 및 타당성 분석이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임

 - EDB의 해당 산업담당관들이 작성한 기술적 우월성, 싱가폴 경제에 대한 

공헌도 등의 산업분석보고서를 토대로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센티브 

수혜여부, 수혜범위 및 기간 등 내용 결정

□ ‘이익실현’ 시점과는 무관하게 EDB로부터 인센티브 제공이 결정되는 ‘사업개시’ 

시점부터 법인세 및 소득세 등 조세 감면

(4) 투자인센티브

□ 싱가포르는 조세감면에 금융지원(보조금 지급 및 융자지원)에 근거한 투자

인센티브제도를 구축하고 있으며, 특히 간접금융지원, 투자기업의 합작파트

너로서 실질적인(소량의) 소유지분 투자 등 여러 제도를 병행하여 시행함

□ 인센티브 종류는 다음과 같음

 - 개척자격(Pioneer Status) : 싱가포르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 생산을 

위한 신기술 도입의 경우 제품유형, 기술수준에 따라 5 -10년간 법인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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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감면함. 면세기간중 손실은 기간종료 후로 이월 가능하며 또한 개척

자격 기간 종료 후 추가 개척자격(Post Pioneer)으로 인가받게 되면 최장 

10년간 10%의 법인세율 적용

 - 생산설비 확장(Expansion Incentive) : 기존 제조기업이 1천만싱가포르달러 

이상의 생산설비 확장기업에게 확장부분의 소득에 대해 확장일로부터 최고 

10년까지 법인세 감면

 - 투자소득 공제(Investment Allowance Incentive) : 개척자격기업과 수출기업

에 대한 세제지원조치를 받지 않은 기업이 승인된 산업분야(제조, R&D, 

건설, 식수절약) 활동을 위한 자본설비에 5년의 법정기한내 투자를 시행할 때 

신규 투자액의 50%까지 과세소득에 대한 세금을 감면

 

 - 사업본부 설치(Operational Headquarter) : 국제적인 조직망을 갖춘 기업으

로서 싱가포르내에 본사업무를 담당하는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해외 자회사

를 관리하는 경우 관리비․이자․로열티․외환거래수입․역외투자수입 및 

기타 소득에 대해 설립 후 최고 10년까지 본부 법인 또는 해외자회사로부터

의 소득에 대하여 5∼10%의 세율을 적용하며, 외국 원천배당소득은 10년간 

비과세이며 비과세소득으로 지불되는 배당금에 대해서도 비과세

 - 가속 감가상각 지원(Accelerated Depreciation Scheme) : 기계설비에 대한 

통상적 감가상각율(초기 20%, 매년 5∼20%) 대신, 컴퓨터 및 자동화설비․

산업용 로보트 등에 대해 연 100% 또는 33.3%의 감가상각을 인정해 주거나 

산업용 건물에 대하여 25년간의 감가상각을 인정

 - 해외 융자액에 대한 지원(Approved Foreign Loan Scheme) : 생산설비 구입

을 위해 해외금융기관으로부터 20만 싱가포르달러 이상 융자를 받은 경우

(단, 면세액이 해외에서 과세가 되지 않을 경우)에 이자에 대한 원천과세를 

감면

 - 금융지원 : 금융지원은 법률에 의한 것이 아니라 투자진흥 담당기관인 경제

개발청과 기타 유관기관들의 자체 지침에 의해 시행되고 있으며, 다만 경제

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규모 투자는 경제개발청(EDB)이 개별 투자

건마다 비공개로 지원폭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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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Ⅱ-3 〉             싱가포르의 외국인투자 인센티브현황 

명칭 요건 주요지원내용 지원규모

개척자격

싱가포르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 생산을 위한 

신기술 도입

과세폭 감면

세율감면

․제품유형, 기술수준에 따라 5 

-10년간 법인세 26% 감면

․추가 개척자격기업으로 인가

받을시에는 최장 10년간 

  10%의 법인세율 적용

생산설비확장

1천만싱가포르달러(S$)

이상의 생산설비 확장 

기존 제조기업

법인세 감면
․확장일로부터 10년간 법인세 

감면

투자소득공제

개척자격기업과 수출기업

에 대한 세제지원 조치를 

받지 않은 기업이 승인된 

산업분야활동을 위한 

투자 시행

과세소득에 

대한 세금 

감면

․신규투자액의 50%한도내

사업본부

설치

싱가포르내 본사업무를 

담당하는 현지법인 설립, 

해외자회사를 관리하는 

경우

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

․본부법인 또는 해외자회사로

부터의 소득에 대해 5 -10%

세율적용

․원천배당소득 10년간 비과세 

배당금에 대한 비과세

가속감가상각

지원

컴퓨터 및 자동화설비,

산업용로보트

감가상각 

인정

․연 100% 또는 33.3%의 감가상각 

인정

․산업용 건물일 경우 25년간의 

감가상각 인정

해외융자액에

대한 지원

생산설비 구입목적으로 

해외금융기관으로부터

20만싱가포르달러(S$)

이상 융자 경우

이자소득

감면
․이자액에 대한 원천과세 감면

금융지원

신규인력 고용규모 및 

지속적인 고용규모 유지 

여부가 관건

무상지원
․투자건마다 미공개로 지원폭

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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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말레이시아의 투자정책 및 유치제도

 

(1) 투자유치정책

 

□ 말레이시아 산업정책의 최대 과제는 산업구조 고도화라고 할 수 있음

 - 외국인투자정책도 이러한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노동집약적

이거나 저부가가치산업에 대한 기업투자는 내외국인 투자를 막론하고 인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음

 - 노동자 1인당 투자되는 자본금 비율(C/E : Capital Investment Per Employee 

Ratio)이 55,000 링기트 이하인 프로젝트는 노동집약산업으로 정의하여 특별

한 경우 이외에는 제조업 허가나 투자인센티브 부여대상에서 제외함

□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자국기업과 차별적 인센티브는 부여하지 

않음. 오히려 자국기업과 합작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외국인 지분소유비율을 

소유지분비중, 수출비중․투자프로젝트의 기술수준․파급효과․부가가치 및 

원자재 국내조달 정도에 따라 제한하여 실질적인 자국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유도하고 있음

 - 수출비중이 총 매출액에서 80%이상 차지하는 경우 외국인 지분소유한도가 

100%로 단독투자가 가능함. 수출비중 51%∼79%는 지분소유한도가 51%∼ 

79%, 수출비중이 20%∼50%는 30%∼51%, 20%미만일 경우에는 최고 30%

만이 외국인 지분을 소유할 수 있음

 - 그러나 최근 말레이시아정부는 현지의 경제난으로 둔화하고 있는 외국인투자

를 더욱 촉진시키기 위해 1998. 7.31∼2000. 12.31의 기간중 이루어지는 신규투

자 신청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상기 수출비중에 의한 외국인 지분소유한도 

규정을 유보하여 수출비중에 상관없이 외국인이 100% 지분소유가 가능하도록 

허용함

(2) 투자유치기관

□ MIDA는 통상산업부(MITI) 산하의 외청으로, 국가산업육성을 위한 진흥 및 

조정을 목적으로 1967년 설립되어 말레이시아 산업정책 및 제조업분야 투자

유치정책의 입안 및 집행권을 보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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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년 10월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CENTER OF INVESTMENT(COI)"의 

지위를 부여받은 이래 제조업 내외국인 투자유치의 중심기관으로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고 있음

 - 산업화 과정 및 문제점에 대한 연구, 보고

 - 산업진흥정책 및 공단개발정책 입안, 집행

 - 산업육성 또는 보호를 위한 각종 세제정책의 대정부 조언

 - 제조업 허가, 투자시의 세제인센티브 허가, 외국인 고용인수 허가, 기계류 및 

원자재 수입관세․판매세 면제 허가 등

□ 조직은 본청(10국, 투자상담센터, 총무관리부서) 및 국내 13개(각 지방자치 

주), 해외 15개 사무소로 구성되어 있음. 총 489명 중 본사 384명, 국내 35

명, 해외 7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1998 6.30 현재). 예산은 1997년도에 1,250

만 달러로 전액 국고지원을 받고 있음

 - 청장(Chairman) 아래 사무총장(Director General)이 있으며, 2인의 부(副)사

무총장(Deputy Director General)이 있음. 부사무총장들은 총 8개의 산업국 

중 4개씩을 각각 나눠서 관리하며, 또한 제1부 사무총장은 산업진흥국

(Industrial Promotion)을, 제2부사무총장은 기획연구국(Planning & Research)

을 관할함. 상담서비스 센타(Advisory Service Centre: ASC)와 총무․인사․ 

회계를 관리하는 재무관리국(Administration, Finance & Central Services)

은 청장소속으로 되어 있음

 - 산업촉진국은 국내외 투자유치 촉진계획을 수립․집행하는 부서로서 제조업

부문 투자정책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전문산업공단 개발, MIDA 해외사무소 

관장, 투자유치 홍보물을 제작하며 기획연구국은 산업전략연구, 투자인센

티브연구, 국제협력계획 수립, 지방정부와의 협력, MIDA 국내사무소 관장, 

제조업부문 통계분석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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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Ⅱ-2 〉                 MIDA의 조직구조 

청   장청   장

부사무총장  1부사무총장  1

•산업촉진국
•광물제지국
•농산물국
•화학국

 사무총장 사무총장

부사무총장  2부사무총장  2

•기획연구국
•기계운송국
•금속엔지니어링국
•전기전자국
•섬유국

 

  

자문서비스센타(ASC)
(재무부, 인력자원부
 이민국, 관세/내국세국
보건안전국,환경국
전화국, 전력공사 파견)

재무관리국

□ 상담서비스센타는 MIDA 본청 1층에 설치된 투자상담센터로, 우리나라 

KISC내 종합행정지원실의 행정지원팀과 유사함

 - 상담서비스센터는 각 정부부처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과 MIDA소속 행정지

원요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 업무는 투자와 관련된 제반절차 및 허가사항․서식배포․서식작성요령 

등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실시하며, 이러한 상담자문 역할외에 투자실행위원

회에 상정할 개별안건을 취합하는 업무를 수행함. 재무부․인력자원부․이민

국․관세 및 내국세국․보건안전국․환경국․전화국․전력공사 등에서 파견 

나온 8명의 상담요원은 모두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있음

 - 이민국 파견자의 경우 임시비자 연장 등의 일부권한 등을 가지기도 하나, 주

요 기능은 투자관련절차 및 관련법규에 대한 상담 및 안내이며, 현안에 대한 

결정권한은 없음. 또한 급여는 해당 소속부처에서 지급 받고 있음

□ 해외지사는 자율적으로 선정한 투자유치 목표기업에 대한 접촉 활동사항을 

분기별로 본사에 보고하고 있으며, 신분은 거의 대사관 소속 외교관 신분으

로 근무하고 있음



- 35 -

〈 표 Ⅱ-4 〉             MIDA 해외사무소 현황 및 지위

국가 도시 직원수 직원신분 사무실

일본

한국

호주

대만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국

미국

동경

오사카

서울

시드니

타이페이

파리

쾰른

라노

스톡홀롬

런던

LA

시카고

뉴욕

3

4

6

6

4

4

5

4

5

5

5

5

5

외교관

외교관

일반

일반

외교관

외교관

외교관

외교관

외교관

외교관

외교관

일반

외교관

대사관 소속

대사관 소속

독립

독립

대사관 소속

독립

독립

사관 소속

대사관 소속

독립

사관 소속

독립

사관 소속

□ MIDA는 통상산업부 소속이지만 타 정부기관과는 달리 독립성이 강한 조직

으로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음

 - 타 부처와는 달리 직접 직원을 공채하며 타 부처와도 보직교류를 하지 않고, 

이사장은 외부에서 입하고 있으나 사무총장까지는 공채직원의 내부승진으로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전문성이 보장되며 타 정부기관과의 마찰도 거의 없음

□ 각 주정부도 중앙정부 조직인 MIDA와 함께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다음과 

같은 외국인투자유치 지원활동을 하고 있음

 - 지역내 외국인투자유치 조정 : 각 주정부에는 경제계획국(Economic Planning 

Unit) 또는 이와 유사한 조직이 있으며, 산하에 원스톱서비스센타를 두고 외

국인투자자에게 투자 관련절차 안내 및 지역내 공단안내, 공장건설에 따른 

절차안내 등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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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단조성 및 분양/운  : 주정부는 산하의 州 경제개발공사(State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 또는 민간업체에게 공단조성 및 분양 등의 업무

를 위임하여 운

 - 공장건설에 따른 제반허가 : 공장건설 허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13개 관련 

부서 및 기관(소방시설, 수도 및 용수, 환경, 전기․전력, 안전, 통신, 도로, 

부동산, 하천관리 등) 전부의 검토 및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동 과정에 대한 조정 및 허가권을 보유하고 있음

(3) 투자지원절차

□ MIDA는 제조업허가와 투자인센티브허가만을 담당하며, 기타 서비스업에 대

해선 해당 부처가 각기 담당함

 - 또한 회사설립 및 회사명 등록은 국내상업소비부에서, 공장설립 및 준공허가

는 공장소재지 관할 각 지방정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MIDA내 ASC에서 

절차․접촉기관․작성서식․공단현황․공장건설에 따른 제반법규 안내 등 

안내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MIDA에 제조업 투자 관련 상담 및 허가신청서가 접수되면 각 산업국은 제

조업 육성차원에서 허가 및 인센티브 여부를 검토한 후 실행위원회(Action 

Committee on Industry : ACI)에 상정하며 ACI의 결정사항에 대해 통상산

업부장관의 결재를 득한 후 최종 결정사항을 투자자에게 통보함

 - 단, 국가전략산업 프로젝트 관련허가의 경우 통상산업부장관이외에 재무부 

장관 결재도 득하여야 함

 - 전략적 프로젝트에 대한 특별인센티브는 10년간 면세 또는 5년 이내 발생하

는 자본비용의 100% 투자소득공제를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등 인센티브 폭

이 커서, 정부의 조세수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에 유관기관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임

□ 실행위원회는 산업국의 해당산업분야 담당자가 작성한 자료(ASC가 취합)를 

토대로 제조업허가 및 인센티브 수혜를 심사하는 위원회로, 다음과 같은 기

능 및 특징을 갖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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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성 : 위원장은 MIDA 청장(chairman) 또는 MIDA 사무총장(director 

general)이 되며, MIDA에서는 부사무총장 2인(deputy director general I, 

deputy director general II) 및 모든 국장(director)들이 참석하고, 정부부처

에서는 통상산업부(MITI) 및 재무부(MOF)․내국세국․관세국의 국장급이 

참석함. 또한 사안별로 필요시 이민국․환경국․중소기업개발청 등 유관기

관 담당자가 참석함

 - 개최시기 : 주 1회 정기적으로 개최

 - 기능 :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제조업 허가여부, 제공가능 인센티브 종류, 

외국인 기술자수 등에 대해 결정

 - 위원회의 인센티브 수혜근거 : 동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인센티브의 내용 및 

종류는 이미 공표 되어 있는 투자진흥법(Promotion of Investment Act)

 - 인센티브 결정시 고려사항 : 산업별, 제품별로 책정되어 있는 3가지 수준 ①

부가가치기준 ②원자재 및 부품 국내조달비율 ③기술수준(MTS지수 = 전체

직원 중 관리기술감독직 직원의 비율) 중 최소 2개 이상 충족되어야 함

 - 처리기간 : 첨단기술 수반산업에 대한 신청건은 신청 후 4주 이내에, 기타 

신청 건은 6주 이내에 일반적으로 처리함

(4) 투자인센티브

□ 투자인센티브는 보조금형식이 아닌 세금감면형태로 주어지며, 크게 신규투자 

및 재투자, 그리고 사안별 기타 인센티브로 나눌 수 있음. 

 - 신규 및 재투자에 관한 인센티브는 투자진흥법을 근거로 하며, 기타 인센티

브의 경우에는 개별 특별법에 기초하고 있음

□ 신규투자의 경우 인센티브 수여가 합당하다고 결정된 신규투자자에게 개척

자격(Pioneer Status)과 투자세액공제(Investment Tax Allowance)라는 두 

가지 인센티브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할 권리가 주어짐. 따라서 투자자는 어

느 인센티브가 자신에게 유리한지를 분석하여 결정함

 - 개척자격 : 개척자격을 취득한 회사에는 소득세가 부분적으로 면제되어 법정

소득의 30%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함. 혜택 부여기간은 통상산업부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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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생산일로부터 5년간이며 개척자격 대상업종은 투자권장제품으로 별도 고

시하고 있음. 단, 동(東)말레이시아(사바, 사라왁) 및 말레이반도 동부지역 등 

우대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내 회사에 대해서는 동 기간 중 법정소득의 15%

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함

 - 투자세액공제 : 최초 투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의 자본지출에 대해 60%의 

공제 혜택을 주고 있음. 공제액은 과세년도 법정소득의 70%까지 상계 가능

하며 남은 금액은 총공제액이 소진될 때까지 다음해로 계속 이월 가능함. 

투자세액공제 대상업종은 투자권장제품으로 별도 고시하는데, 동(東)말레이

시아 및 말레이반도 동부지역은 역시 우대지역으로 자본지출에 대해 80%의 

공제 혜택을 받으며, 공제액은 과세년도 법정소득의 85%까지 상계가 가능함

□ 재투자공제(Reinvestment Allowance)는 생산시설 확장 및 생산설비 현대화, 

관련제품의 다변화를 위해 실시한 자본지출에 대해 60%까지 공제하여 주고 

있으며 공제액은 과세년도 법정소득의 70%까지 상계가 가능함

 - 산업구조조정투자공제는 목재․섬유․기계․엔지니어링 분야에 1990년 이전 

기 투자회사가 생산성향상 등 구조조정을 위해 실시한 일정 범위내 자본지

출에 대해 최고 100%까지 공제 혜택을 부여함

 - 산업구조조정공제는 통상산업부 및 재무부장관의 사전승인 필요하며, 투자세

공제 및 재투자공제 등과의 이중혜택은 금지되고 있음

□ 기타 인센티브에는 국가전략프로젝트 투자장려책, 첨단기술산업 투자장려책, 

산업재산권 취득을 위한 장려책, 중소기업 투자장려책, 산업자생력 강화를 

위한 투자장려책,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유치를 위한 장려책, 수출장려책 

등이 있음

 - 국가전략프로젝트 투자장려책과 첨단기술산업 투자장려책이 가장 큰 인센티

브인데, 국가전략프로젝트 투자장려책은 대규모 첨단기술 프로젝트로 국가

전략상 필요한 경우 부여하는 인센티브로 10년간 세금 면제 또는 최초 투자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의 자본지출에 대한 100% 투자세 공제혜택을 부여함

 - 첨단기술산업 투자장려책의 경우에는 신기술 개발사업에 종사중인 회사로 

지정된 첨단기술회사에 대해 5년간 세금 전액 면제 또는 최초 투자개시일로

부터 5년 이내의 자본지출에 대해 60%의 공제 혜택을 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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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Ⅱ-3 〉         말레이시아 투자인센티브 결정절차

투자기업

 ACI의 결정

(승인서)통보

해당산업담당관

 통상부,재무부장관
 승인여부

ASC가 안건
상정(준비)

ASC가 회의
내용정리

5) 한국의 투자정책 및 유치제도

(1) 투자유치정책 

□ 투자인센티브제도의 변천과정과 국내외 정책환경, 투자제한업종 개방화 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외국인투자정책의 특징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이 3단계로 

나눌 수 있음

〈 1단계 〉 외자관리정책기(1961∼1983) :  1960∼1970년대와 1980년대 초반

(1984년 7월 이전)의 우리나라 투자정책단계는 “외자관리정책기”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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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0년대 초에는 상업차관 및 IBRD 등의 공공차관 도입에 역점을 두는 상

업차관 중심의 외자도입을 추진하다가 1965년 이후 격증한 상업차관 도입에 

따른 대외채무부담에 직면하자 국내산업과 과도한 마찰이 없는 범위내에서 

외국인투자를 허용하게 되었음

 - 외화 가득을 목적으로 수출촉진전략에 따른 수출산업, 수입대체산업 육성을 

위해 외국인투자를 활용하 으며, 수출산업에 대한 투자를 우선 인가하되 

합작투자 원칙을 적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전량 수출하는 경우에만 

외국인단독투자를 허용하 음

□ 1970년대에는 생산설비, 중간재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중화학공업 부문에 외

국인투자를 허용하 으나, 여전히 외국인의 경 참여에 제한을 가하여 외국

인투자비율은 내외국인간 50 : 50을 원칙으로 하 음

 - 이러한 국내 산업정책에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려는 정부의 시도는 1970년대 

말에 불어닥친 제2차 석유파동 및 개도국의 채무불이행선언 등 국제금융시

장 불안에 따라 차관중심의 외자도입이 한계에 직면하면서 상환부담이 없는 

외국인투자유치의 필요성이 대두됨

〈 2단계 〉 초기산업정책기(1984∼1997) :  2단계인 1984년 7월부터 외환위기 

발발 1년 후인 1998년 11월까지는 “초기산업정책기”라 할 수 있음

□ 허용업종을 열거방식에서 금지․제한업종 열거방식으로 전환하 으며, 또한 

제한업종에 대해 일률적인 50%의 투자비율 제한을 폐지하고 업종별로 상이

한 투자비율을 설정하여 개방화를 가속함

□ 1980년대 후반은 국내외 경제호황으로 인해 외환사정이 호전되자 외국인

투자정책에 대해 오히려 폐쇄적 태도를 보인 시기라고 할 수 있음

 - 이 기간 중 투자정책의 기조는 투자대상은 개방하되 이전처럼 외국인투자기

업 모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고, 인센티브수혜 대상업종을 제

한(7개 업종)하여 국가경제정책 차원에서 특정 산업, 특정 효과를 이루기 위

한 분야에만 인센티브를 한정하는 것으로 산업정책적 요소가 외국인투자정

책에 가미되기 시작한 시기라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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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개 조세감면대상 업종은 다시 고도기술수반사업, 수출자유지역입주사업에만 

국한되며, 산업정책적 요소가 점차 비중있게 다루어졌음. 1980년대 말에 제

조업에 대해 투자개방을 하 으며 1990년대 초에는 서비스업을 개방하 음

〈 3단계 〉 복합경제정책기(1998∼현재) :  1998년「외국인투자촉진법」이 

시행된 1998년 11월 이후부터 현재까지로 “복합경제정책기”라고 

할 수 있음

□ 외환위기로 인해 외환보유가 고갈되자 정부는 외환안정을 위해 외국인직접

투자 유치를 확대하 음. 정부는 외환고갈․기업부실․실업증가 등 삼중고에 

시달리게 되었으며, 외국인투자는 삼중고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외국인투자정책목표의 초점이 맞춰졌음

 - 정부는 투자인센티브 수혜기간을 확대하고, 장․단기 국채 및 채권시장 및 

국경간 인수합병(M&A)시장을 개방하여 공장설립형 투자보다는 인수합병형  

투자의 활성화 발판을 마련하 으며 투자개방업종도 대폭 확대하 음

 - 총 1,148개 업종 중 보통 농작물생산업․근해 및 연안어업․라디오 및 텔레

비전 방송업․내항여객 및 화물운송업 등 미개방 7개 업종과 발전업․유선

방송업․뉴스제공업․유무선전신전화업 등 14개 부분개방업종 등 총 21개 

업종만이 제한업종으로 99.4%의 개방화율을 보이고 있음

※ 산업정책과 관련한 우리나라 외국인투자정책의 특징은 1980년대 후반부터 

일어나기 시작한 산업정책수단으로서 외국인투자정책이 급작스러운 외환

위기 도래로 인하여 “초기산업정책기”에서 이후 단계인 “산업정책 정착

단계”로 발전하지 못하고 다른 복합적인 경제정책수단으로 섞여 활용되었 

다는 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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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Ⅱ-5 〉          연대별 주요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구  분 정책목표 주요 내용 관련 법률

1962∼72 투자재원 확보

․경제개발에 필요한 상업 

차관중심 외자도입

․수출촉진전략에 따른 수출 

산업, 수입대체산업 육성에 

활용

․수출자유지역 설치

․차관에 대한 지불 보증에 

관한 법률 (1962)

․외자도입법 (1966)

․수출자유지역설치법 (1970)

1973∼79
외자도입 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

․외국인투자 현물 출자

․외자도입선 다변화

․도입외자 사후관리

․공공차관도입 및 

관리에관한법률 (1973)

․외국인투자 심사위원회 

설치 (1974)

․외자도입인가 및 외화대출 

방침 (1978)

1980∼89
외국인투자유치

기반 조성

․제2차 석유파동, 개도국 

채무불이행 선언 등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차관방식 외자도입한계

․개방업종을 positive방식

  에서 negative방식으로 

전환(제한업종에 대한 

일률적 50%투자비율에서 

업종별 상이한 비율설정)

․외자도입법시행령 개정 

(1984, 86, 87)

․외화증권발행규정 (1985)

․상장법인 해외증권발행 및 

관리에 관한규정 (1985)

․상업차관도입인가방침

  (1986)

․공공차관 자금 효율화 

방안 (1986)

1990∼97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투자유치활성화정책추진(신

고제전환)

․외국인투자 자유화 정책 

(기존주식취득방식외국인투

자허용,우호적M&A, 

해외모기업으로부터 대부 

받은 5년이상 장기차관 

도입자유화)

․외자도입법 개정

  (1991, 95)

․외국인투자 및 외자 

도입에 관한법률 (1997)

1998 

∼현재

경제위기 극복, 

경제구조 

개선․개방화 

․인센티브 확대 : 국세감면 

대상에 산업지원서비스, 

외국인투자지역 입주업체 

포함, 지방세감면에 등록세 

추가

․외국인투자지원센터 발족

․M&A투자방식 장려

․외국인투자촉진법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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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유치기관

□ 외환위기 이후 외환가득율 제고, 산업구조고도화, 기업구조조정 등의 경제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확대가 필요한 우리나라 정부는

본격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산업자원부 산하의 「외국인투자종

합지원실」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내 「투자진흥본부」를 합쳐 KOTRA내

에 외국인투자지원센터(Korea Investment Service Center : KISC)로 기구를 

일원화 하 음

 - KOTRA는 1962년에 설립하여 그 동안 무역촉진활동을 수행하다가 1994년

부터는 대한무역진흥공사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 회사명을 변경. 1994년 

당시의 투자진흥업무는 주로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해외직

접투자(outbound foreign direct investment) 으며, 1998년 4월에 개소된 외

국인투자지원센터(KISC)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투자(inbound foreign direct 

investment)지원이 주요 업무

□ KISC는 투자전략팀․투자유치팀․투자홍보팀외에 종합행정지원실을 두고 

종합행정실에 행정지원팀․투자상담팀․외국기업고충처리팀․투자환경개선

팀을 두고 있음(해외투자진출팀은 2003. 1 이후 시장개척팀에 통합․폐지)

 - 구성인원은 KOTRA직원 47명과 민간전문 계약직 21명, 정부에서 파견된 공

무원 16명, 그리고 산업단지공단, 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유관기관

에서 파견된 직원 10명 등 총 94명이 근무중(2002년 12월말 현재) 

□ 해외 조직은 KOTRA 무역관 중 미국․일본․구주 등 36개 무역관을 투자유

치거점 무역관으로 지정하고, 개별 무역관에 30명의 투자유치전담관을 임명

하여 투자관련업무만을 담당하게 함

 - 투자전략팀은 투자정책관련 자료작성, KISC 중장기계획 작성, SOC프로젝트 

상품화 사업 등 정부정책 및 KISC 전략수립관련 업무를 처리하며, 투자유치

팀은 인콰이어리 처리, 사절단 파견, 투자성과집계 등 직접적 투자유치활동

을 전개하고, 또한 투자홍보팀은 각종 투자활동에 필요한 투자홍보물을 제작함 

 - 종합행정지원실내 행정지원팀은 KISC와 정부부처간 연락창구 역할과 함께 

법인설립대행․외국인투자가 비자발급 등의 민원처리와 국세․관세․노동․공

장입지․환경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정책지원 업무를 수행하며, 투자상담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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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투자가에 대한 상담 및 컨설팅업무를 수행함. 외국기업고충처리팀은 

사후관리 차원에서 한국에 이미 진출한 외국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을 발굴하

고 해소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투자환경개선팀은 투자환경을 개선시

키기 위한 각종 조사 및 대정부정책 건의 등의 기능을 수행함

 

〈 그림 Ⅱ-4 〉                  KISC의 조직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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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자지원절차

□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유치체계에서 외국인투자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기구

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이며, 그 산하에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 외국인투자유치

소위원회를 설치

 - 외국인투자위원회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중앙부처 관련 장관 

및 시․도지사 등이 위원으로 참가하여 외국인투자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

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결정하고, 외국인투자가에 대한 조세감면 및 보

조금지급 규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및 지원 등 제반 인센티브 결정권을 

보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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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는 산업자원부 차관이 위원장이 되어 관계부처 소속  

1급 공무원, 시․도부지사급의 위원들과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검토와 조정사항을 처리하고 있음

□ KISC는 지방자치단체 및 투자유관기관간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며, 투자신고

에서 사후관리서비스까지 투자가를 위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 KISC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투자 타당성조사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제공, 

외국인투자제도 및 절차․법률․조세․회계 등의 전문가 자문 등 정보 및 

컨설팅서비스의 무료지원 등이며, 또한 외국인투자신고 접수 및 인허가업무 

대행, 공장설립 및 법인설립시 각종 민원업무 대행 등임

□ KISC는 홍보활동부터 직접적 투자유치활동, 인허가 및 행정절차 지원, 사후

관리지원까지 투자유치활동상의 전체 프로세스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투자유치촉진서비스 전담기구라 할 수 있음

 - 지자체는 투자유치의 실질적인 주체로서 KISC와 연계하여 투자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외국인투자진흥관과 투자유치 

부서를 두고 있으며, 외국인투자진흥관은 투자유치에 대한 자문, 유관기관간 

매개적인 역할을 수행

□ KISC는 투자환경을 소개 문잡지인 “Korea Trade & Investment”와 산업

정보․M&A 시장정보․지자체의 투자프로젝트를 설명하는 각종 홍보자료를 

발간하고 있으며, Cyber KISC를 통해 각종의 투자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잠재투자가가 36개 해외 주재 투자거점무역관을 통해 투자인콰이어리를 접

수하면 본사의 담당자 및 전문가들이 답변서를 작성하여 무역관을 통해 잠

재투자가에 전달

 - 세무․금융․회계․노동․법률․입지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종

합행정지원실의 상담역은 신규투자뿐만 아니라 기존투자가의 증액투자에 관

한 문의사항 등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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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투자인센티브

□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인센티브는 조세감면 위주로 이루어져 있음

 - 법인세, 소득세 및 지방세 감면외에도 국공유재산의 임대와 매각지원․보조금 

등이 있으나, 외국인 투자자에게 수혜폭이 가장 큰 것은 조세감면제도임

□ 조세감면대상은 산업지원서비스업(111개), 고도기술수반사업(467개),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위하는 사업임

 

 - 산업지원서비스업이란 부가가치가 높고, 제조업 지원 등 다른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효과가 큰 서비스업으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고도기술수반사업이란 국내에서의 개발수준이 낮거나 개발이 되지 아니한 

기술을 수반한 사업으로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조세감면방법은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은 소득발생년도부터,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은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의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함

□ 지방세로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등을 감면함

 

 - 고도기술수반사업, 산업지원서비스업,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에 대해 사업

개시일부터(단, 사업개시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은 취득일) 5년 이내는 100%, 

이후 3년간은 50% 감면 또는 공제

 - 지자체 조례로 감면 또는 공제기간을 최장 15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기간 내에서 감면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그 기간 및 비율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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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Ⅱ-6 〉                 조세감면제도의 변화   

구      분 종전(1998.11 이전) 현행(1998.11 이후)

국  세

(법인세, 소득세, 

배당소득세)

- 고도기술수반사업 : 8년간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

- 자유무역지역 : 5년간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 고도기술수반사업, 산업지원

서비스, 외국인투자지역입주

사업, 자유무역지역 등

- 구분없이 10년간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지방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 8년간(등록세는 제외)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

- 최소 8년간(등록세 포함)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

․지자체별로 확대 가능

□ 사전확인제도의 도입

 - 외국인투자신고 이전에 조세감면대상인지를 미리 확인해 주는 것으로 외국

인투자가의 투자계획을 용이하게 해주는 제도

□ 관세, 특소세, 부가가치세의 면제

 -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 출자목적물

로 도입하는 자본재, 배당금으로 도입하는 자본재가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사

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3년 이내에 수입신고가 완료될 경우 100% 면제

□ 국공유 재산의 임대 및 매각 지원

 - 국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의 규정과 관계없이 수의계약으로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 매각대금의 

납부 연기 및 분할, 임대료의 감면, 분양가 인하 등의 혜택부여

 - 임대기간은 50년 이내이나 갱신시 50년까지 추가로 연장할 수 있으며, 매각

대금은 20년 이내 분할납부하거나 납부기한을 1년 이내에서 연기

 - 지자체가 소유한 토지는 조례로 납부기한과 분할 납부기한을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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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료 감면은 국가산업단지, 외국인기업전용단지, 외국인투자지역내의 토지

에 한함.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인기업전용단지에 

입주한 100만불 이상의 고도기술수반사업은 100%, 외국인기업전용단지에 

입주한 500만불 이상의 제조업과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산업구조 조정 및 

지자체의 재정자립에 기여한 사업은 75%,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100만불 

이상의 고도기술수반사업, 500만불 이상의 일반제조업 등은 50%를 감면

□ 지자체는 외국인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나 현재의 지자체 재정사정으로 

볼 때 그 실효성은 작은 편임

□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외국인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을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지정함

 - 제조업 또는 산업지원서비스업,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위하는 외국인투자로서, 

그 금액이 5,000만불 이상이거나 외국인의 투자비율이 50% 이상인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신규 상시 고용규모가 1,000명 이상인 경우 외국인투자지역

으로 지정할 수 있음

 - 기 개발된 국가 또는 지방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는 때에는 3,000만불 이상이고, 신규 상시 고용규모가 300명 이상

인 경우임

※ 아일랜드의 투자유치진흥기관 IDA

□ 외국인투자유치정책의 벤치마킹 대상으로서 상기 국가 외에 가장 모범적인 

국가 및 투자진흥기관은 아일랜드의 아일랜드 개발청(IDA : Industrial  

Development Authority Ireland)일 것임

 - 따라서 다른 장과는 달리 본장에서는 국, 중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외에 

아일랜드를 추가하여 IDA의 활동에 초점을 맞춰 소개하면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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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DA의 연혁 

 

□ 1950년대 말 정부는 수입대체정책을 수출진흥을 포함한 보다 개방적인 정책

으로 전환하여 국과 자유무역협정 체결한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추진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일랜드의 국민소득은 EEC 회원국 평균수준의 절반에

도 미치지 못하 으며, 아일랜드의 주요 산업인 농업부문의 성장이 침체되

자 농업에서 제조업분야로 산업구조 전환의 필요성을 느끼고 1970년에 산업

정책을 담당할 새로운 아일랜드 개발청(IDA : Industrial  Development 

Authority Ireland)을 창설

 - 초기에는 외국인 투자대상지로서 아일랜드 홍보에 주력하 으며, 1970년대까

지는 국내투자 유도․제조업 구조조정․경쟁력강화에 초점을 두고 추진

□ 1980년대말 기업구조조정에 외국인투자도입의 필요성을 절감한 정부는 비로소 

외국인투자유치업무를 강화하기 시작. 1994년 외국인투자유치를 더욱 강화

할 목적으로 국내투자 부문를 분리하여 이부분을 새로 설립된 아일랜드공사

(Enterprise Ireland)에 전담토록 함

 - IDA는 현재 투자유치활동, 인센티브 제공여부에 대한 결정, 토지 및 건물의 

제공, 그리고 외국인투자에 관한 정책제언을 수행

(ii) IDA의 기능 

□ IDA는 전자․금융서비스․제약․화학․의료기기 관련산업 부문을 투자유치 

집중기업으로 설정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IDA는 외국인투자촉진, 인센티브의 교섭 및 인센티브 제공여부에 대한 결정, 

산업단지의 개발과 운 , 그리고 투자가들에 대한 사후서비스 제공을 수행

 - 다른 정부기관과 비교해 볼 때 융통성(Flexibility), 재원(Resources), 결정권

(Decision-Making Powers) 측면에서 우월적 권한을 보유

 - IDA는 투자유치 전략 및 목표수립, 유치전략의 실행, 목표 대비 성과에 관

한 모니터링, 잠재투자가 분석, 투자인센티브 승인, 효율적인 업무절차 개발 

등의 업무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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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A 투자유치활동의 특징은 투자유치과정에서부터 투자가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며 투자유치활동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는 것임

 - 기 진출기업의 증액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존 투자기업과 계속 접촉하며, 

당해 모기업이 동종 또는 이종업종에 새로운 투자를 하도록 적극적인 투자 

유치활동을 전개

 - IDA는 1994년부터 신규투자와 증액투자를 각각 분리하여 담당자를 배치하고 

있으며, 이런 노력의 결과 증액투자비율이 전체 투자유치액의 60%를 상회

(iii) IDA의 조직 및 운

□ IDA는 이사회(이사장 등 3명은 공무원, 9명의 민간분야 출신), 국내 업종별 

담당 부서(Sectoral Division)와 해외사무소(70명)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직원수는 280명임

 - 업종별 부서는 신규유망분야와 기존업종으로 구분되며 인원 비율은 4 : 6 

으로 구성

 - IDA는 시장분석, 투자수요 예측 등을 위한 8명의 연구원과 변호사, 회계사 

등을 채용하고 있으며, 업종별 담당관은 해당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할 경우 

지식이 정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5년마다 분야를 교체하거나 해외로 

보직을 변경

□ IDA의 재원은 경상예산․자본예산․운 예산 등으로 구성됨

 - 경상예산은 임금․사업활동비 등 촉진활동에 제공되는 예산인데 이중 촉진

활동비가 50%가 넘게 구성되어 있음

 - 자본예산은 투자가에 대한 보조금 지급, 투자장소 및 건물에 제공되는 비용이 

포함된 예산으로, 연간 약 1억5천만불에서 2억불 정도에 이르며, 기타 예산

은 인력채용 정도 및 조직 운 에 있어서 유연성을 위해 제공되는 예산임

□ 인력충원과 급여수준은 공공부문 가이드라인에 맞춰 운 되나 채용․해고․

고용조건 결정은 IDA에 일임되어 있음

 - IDA는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에서 필요한 인력을 고용하며, 직원들에게 경쟁적 

보상을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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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부는 수도 더블린에 있으며, 현재 자국내 8개의 지역사무소와 해외 15개 

사무소를 개설하고 있음

 - 해외사무소의 역할 및 주재지역은 본사의 계획과 조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바뀌지만 지역사무소는 거의 변화가 없는 편

 - 본부는 부문별 촉진전략․연간 계획․투자유치목표의 조정을 담당하며, 해외

사무소는 새로운 잠재투자가를 발굴하고 본부의 요청에 따라 잠재투자가를 

관리

 - 아일랜드내 지역사무소는 본사 프로젝트 담당자와 협력하여 투자가의 주재

지역에 공장설립 등 투자실행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업무 수행

□ 본부의 조직구조는 외국인투자 집중유치 대상산업을 고려하여 전자, 엔지니

어링 등 산업별 부서를 두고 있음

 - 각 산업별 조직의 유치업무는 1994년부터 신규투자와 기존투자의 확대투자

(증액투자) 유치업무로 각각 분리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프로젝트담당자

(Project Officer)를 두어 해외사무소와 연계된 원스톱서비스를 총괄하게 함

 - 마케팅서비스부서는 홍보와 출판을 담당하며 그밖에 해외사무소를 관리하는 

부서, 기획, 국내사무소, 인사, 건물관리 및 운 관련 담당 부서 등으로 구성

〈 그림 Ⅱ-5 〉                IDA의 조직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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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Ⅱ-7 〉        각국의 투자통계 비교시 유의사항

 ◦ 세계적으로 가장 공신력있는 통계자료원인 World Investment Report 2002년판

(UNCTAD 발행)을 보면 2001년도 전세계 해외직접투자(Outflows FDI)는 6,207

억불로 외국인투자(Inflows FDI)와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됨

 ◦ 이론적으로는 동일한 기업의 투자행위이므로 Outflows FDI와 Inflows의 통계치가 

같아야 하지만 실제로 차이가 있는 이유는 ① 통계수집상 오차와 누락 ② 각국마

다 상이한 Inflows FDI에 대한 정의 등 때문임

 ◦ OECD 및 IMF는 외국인투자를 외국인투자가가 지분을 10%이상 확보하면 경 권

에 참여할 의사가 있거나 이와 동일한 향력을 자회사에 행사한다고 보고 외국

인투자의 통계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이는 각국마다 다소 다를 수 있음

 ◦ 또한 각국은 신고기준, 도착기준, BOP기준 등 다양한 기준으로 발표하고 있어 

각국간 비교시 기준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

  ① 신고기준은 투자를 할 금액을 보고한 경우이며 ② 도착기준은 실제 투자가 주재

국으로 유입된 경우임 ③ BOP기준은 도착기준에서 외국인투자가 유입된 금액에

서 철수하여 금액이 빠져나간 부분을 차감하여 계산함(UNCTAD, IMF 등 국제

기구에서 발표하는 통계가 주로 해당)

 ◦ 또한 국가간에 회기연도, 화폐단위 등이 상이하므로 비교시 동일한 기준으로 

치환하여 비교하여야 함에 유의

 ◦ 투자통계데이타는 주재국 통산부 또는 통계청에서 발간하는 자료 외에 국제

기구에서 발간하는 자료로서 UNCTAD, World Bank, IMF 등의 보고서가 있으며 

기타 컨설팅 기관에서 발간하는 자료가 있음. 특히 외국인투자 전망에 대한 자료

는 EIU, IFF 등에서 발간하며 M&A 통계자료는 KPMG, Thomson 등과 같은 

기관에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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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유치제도 특징 및 시사점

□ 주요국의 외국인투자정책에 관한 사례에서 나타난 공통된 특징은 투자정책

목표는 각국이 처한 사회․경제․정치적 배경과 관련이 높다는 것임

□ 국의 경우에는 사양산업으로 인한 실업구제를 위하여 투자정책목표의 최

우선 순위를 고용창출과 낙후된 지역경제개발에 두고 있으며,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고용창출 정도와 진출지역의 낙후성에 따라 보

조금을 지급하는 투자인센티브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 개도국 등 다른 투자유치경쟁국에 비해 생산요소비용에서 경쟁우위를 확보

하지 못한 국은 보조금지급을 강력하게, 그리고 신축적으로 운용하여 투자 

입지로서 매력도를 증대

 - 각 지자체는 자체 판단하에 반드시 유치가 필요한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법규정 한도내에서 또는 일반 법규정에서 허용하는 금액 이상일지라도 

제공자와 수혜자간 협상에 의해 신축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며, 보조금 

규모는 총 투자예산의 50%를 넘는 등 파격적 금융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중국은 저임금의 풍부한 노동력과 광대한 시장 등 자체 매력요인을 통해 외

국인투자촉진보다는 규제완화에 의한 외국인투자가 급속도로 증가 추세에 

있는 실정임

 - 그러나 현재는 규제보다는 수출증대형 투자유치, 선진기술습득형 투자유치, 

지역개발형 투자유치에 초점을 맞춰 인센티브제도를 운

 - 단순 산업화과정에서 외국인투자를 제한적으로 활용한 과거의 탈규제형 투자 

유치정책과는 달리 WTO가입 등 국제화의 가속,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산업구조고도화, 인프라발전 등과 연계한 인센티브형 투자유치제도를 시행

   

□ 말레이시아의 경우에는 투자입지 측면에서 저임금 및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선별적으로 투자인센티브를 제공

하여 자국내 고부가가치산업의 육성 및 수출증대를 꾀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의 투자여건은 국과는 달리 1인당 고용창출 인원과 연계한 신

축적인 보조금지급방식 대신에 명확한 기준에 의한 자본집약적 산업, 기술

집약적 산업에 조세감면 혜택을 주는 조세인센티브제도를 정착시키는 기반

이 되고 있음

□ 싱가포르는 2030년까지 미국 등과 같은 최고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다는 이

른바 “싱가포르 21”을 추진하면서 기업․금융․관광․교통․첨단산업․비즈

니스 등에서 세계의 중심지가 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음

 - 외국인투자정책도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외국인투자를 선

별적으로 유치․지원

 - 인센티브는 세제감면위주인 조세인센티브가 주류이며, 특히 발달된 금융지원

체제를 구비하고 있음. 조세감면 등 성문화된 법적 제약에 의한 신축적 운용

의 한계를 EDB 주관하에 자금융자 등 금융지원의 탄력적 운용으로 극복

〈 표 Ⅱ-8 〉       주요국 투자유치 배경, 정책목표, 정책수단 비교

국 중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한국

투자유

치배경

전통산업의 

사양 화에 따른 

실업문제의 

정치적.사회적 

쟁점화

국내 부족 

산업자본에 

대한 해외유치,

서부대개발을 

위한 투자유치

산업의 노동 

집약화에 따른 

경쟁력약화 및 

인종간 소득 

격차,

“비전 2020”

협소한 국토와 

자원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산업의 국제화. 

고도화필요“싱가

포르 21”

경제구조개선을 

통한 경제 발전 

필요(산업․기

업구조 개선, 

외환 위기 

극복)

투자정

책목표

․고용창출

․낙후지역균등 

개발

․SOC시설, 

하이테크산업,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

․수출확대

․산업구조의 

고도화

․수출확대

․세계화 중심 

․산업구조고도화

․첨단산업육성

․산업구조의 

고도화

․경제구조개선

 

투자

정책

수단

․보조금위주 

신축적 운용

․보조금 

산정기준을 

1인당 고용 

창출 인원과 

연계

․조세감면 위주

․경제특구개발 

위주

․수출과 선진 

기술을 연계 

한 조세 감면

․명확한 기준의 

조세감면 위주

․조세 감면율을 

1인당 투자자본 

비율과 연계

․세제감면위주

․금융지원발달

  (신축적 운용)

․조세감면율을 

기술수준과 

연계

․조세감면위주

․산업지원 

서비스업, 

고도기술 

수반사업으로 

인센티브대상 

제한



3. 한국의 투자유치제도 발전방향

□ 앞서 여러 국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결국 투자유치정책은 각국의 경제현

안을 고려하여 투자유치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투자유치수단을 마련

하는데 있음

 

 - 이른바 일석오조라고 불리는 지역개발․외환유입․선진기술 습득․수출증대, 

고용창출 등은 모두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이유가 되며, 이들 효과를 극대

화하기 위해 각국은 조세제도 및 보조금제도 등 유치수단을 설계하고 있음

 - 즉 외국인투자정책은 경제정책의 하부시스템이며 각국의 경제환경에 향을 

받게 되므로 외국인투자정책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경제환경이 

변화하거나 목표가 달성되면 새로운 외국인투자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

 - 외국인투자유치정책의 성공적인 모범국이라 할 수 있는 아일랜드의 경우에도 

초기 외국인투자정책의 최대목표가 고용창출에 있었으나 실업률이 안정되자 

목표를 산업구조고도화와 지역개발로 선회, 이를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 확충 및 유치활동을 집중하고 있음

  

 - 따라서 향후 우라나라의 외국인투자정책목표는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외환보유고 증대의 양적개념에서 산업구조고도화 및 지역의 균형적 개발을 

위한 외국인투자정책으로 목표를 수정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확충

하여야 할 것임

□ 위와 같은 인센티브수단과 아울러 투자유치기관을 주축으로 한 투자유치

활동도 투자정책목표를 달성하는 주요 수단이 됨. 각국의 투자유치체계는 일

률적인 틀 없이 서로 다른 모습을 띠고 있으나 투자유치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조직은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음

 - 명확한 목표설정과 업무분장 : 각국은 명확한 투자정책, 투자유치목표 아래 

분야별로 정부 및 각 기관이 투자지원 프로세스를 분담하여 중복 없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중앙정부 및 중앙정부 소속 유치기관(Invest UK와 MIDA) 



홍보․정보제공 및 자문활동 등 주로 촉진활동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 유치기관 들은 중앙정부의 투자지원 인프

라를 적절히 이용하면서도 기능면에서 중복을 피하고 있음

 - 기관의 독립성 부여 : Invest UK나 MIDA 모두 중앙정부에 소속한 조직임. 

그러나 투자기관의 전문성 및 투자유치의 정책적 중요성이 반 되어 공히 

소속 부서 및 기관을 초월하여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업무추진 권한을 행사

하고 있음. 각 기관의 독립성은 지원업무 수행의 신속성 및 투명성 측면에

서 업무추진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함. 각국의 투자유치 경쟁이 점

차 치열해지면서 각국은 투자유치 조직 및 기관에 대한 독립적, 우월적 입

지를 더욱 보장하고 있는 추세임

 - 국가차원의 총체적 협력 :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 모두 투자유치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국가전체 차원에서 상호협력적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있음. 말레이

시아의 MIDA와 재무부간에는 인센티브 수여권과 재원에 대해 원할한 협조

관계를 이루고 투자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있음

  

 - 적극적 홍보활동 및 예산지원 : 투자유치는 일종의 마케팅활동으로 적극적인 

촉진활동이 필요하며 홍보안내책자 배포․사절단 파견지원 등과 함께 담당

자의 업체 접촉이 강화되어야 함. Invest UK와 MIDA 등은 현지인력을 고

용하여 연간 현지기업 접촉회수를 할당하고 연초 및 월초마다 접촉대상업체 

방문계획을 수립하여 접촉케 하고 있음. 이와 아울러 외국인투자사절단을 본

국으로 초대할 때에는 참가업체에의 항공료 및 숙박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

으며 이러한 적극적 마케팅활동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음

 

□ 투자유치업무의 효율적 업무추진과 성과제고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부 

및 유관기관의 노력이 필요함 

 - 단계별 투자유치 목표설정 : 현재 국내 외환위기에 따른 투자유치의 정책방

향이 불명확한 상태로 투자정책 수립기관이나 실행기관, 지원기관 등 유관

기관간 또는 심지어 기관내부에도 중복된 기능과 조직이 존재하고 있음. 이

는 장기 투자유치목표, 중단기 투자유치목표의 불명확성과도 관련이 있으므



로 목표설정의 명확화와 단계별 투자유치 세부목표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

함. 산업구조의 고도화․실업구제․외환위기 극복 등 여러 목표간에는 서로 

상충되는 속성을 내포하고 있어 이들 목표간 우선순위 조정 및 가중치 부여

가 요청됨. 명확한 단계별 투자유치목표 설정은 하부 유치기관의 지원방향 

및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투자유치 자원배분의 효율성 및 목표달성 가

능성을 더욱 높이게 할 수 있을 것임

 

 - 프로세스별 업무분장에 따른 효율성 제고 : 투자정책수립과 정책집행,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역할과 능력에 따라 투자유치지원 프로세스를 정비

하고 중복 부분은 제거하여야 함. 투자정책수립은 중앙정부가, 홍보 및 촉진

활동․투자정보 등 투자인프라구축은 KOTRA, 공장설립 등 투자물의 가시화 

과정상 지원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음

     

 - 투자유치기관간 협력정신 제고 : 위의 프로세스별 업무분장에 따른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정부와 투자유치기관, 지방자치단체간 유기적 공조체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각 투자유치 주체들은 우리 나라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외국인투자유치가 최대의 공동과제인 점을 인식하여 새로 정비된 「외국인투자

촉진법」및 동 시행령에서 담은 제도개선사항들이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

도록 정부 및 투자유치기관간 협력정신 제고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임

 - 투자자 입장에서 서비스지원 : 모든 지원체제가 고객인 투자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됨에 불구하고 정부 및 투자유치기관 지원시스템 및 담당자의 

사고가 지원자 편의 중심적인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조직정비와 함께 적극적 

마케팅 사고 강화노력이 필요함. 각 기관의 투자자 지원구조는 지역별편제

보다 전문성 및 투자자입장에서 편의성이 높은 산업별편제가 더욱 효과적일 

것임

 - 투자유치 담당자의 역량강화 : 투자유치업무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므로 

담당자 능력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좌우된다고 할 수 있음. 이에 담당자들의 

전향적인 프로의식 함양과 전문지식 배양 등 담당자의 역량강화 노력이 

필요함. 그런데 우리 나라는 투자유치의 경험이 오래지 않아 투자유치 전문

요원의 양적, 질적 육성이 미흡한 상황이므로 따라서 투자유치관련 전문요원 

육성프로그램을 국가차원 및 관계기관차원에서 검토해야 함



Ⅲ. 산업입지제도

1. 각국의 산업입지제도 현황

1) 국의 산업입지제도

(1) 개 요

□ 국의 토지개발은 「도시및농촌계획법」에 의해 토지개발 및 그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음 

 - 개발계획이 특정지역이나 토지의 용도를 제시하고는 있으나 강제성이 없으

며, 개발계획상 공업지역이 아닐지라도 지역경제적인 측면에서 타당성 높은 

경우에는 개발자가 특정지역을 산업단지 개발지역으로 허가신청 할 수 있음 

□ 국은 허가권자(지방정부)의 재량에 의해 언제든지 계획의 허가가 가능하

나, 이러한 경우에도 환경성 국무장관이 제시한 계획정책지침의 틀내에서만 

재량권이 주어짐 

(2) 토지이용

□ 산업단지의 분양방식으로는 분양과 임대의 두 가지가 모두 사용되고 대부분

은 임대방식이며, 종류는 다음과 같음 

 - 장기임차 :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임차인에게 계약기간동안 토지이용에 관해 

폭 넓은 재량권을 부여 

 - 표준임차 : 계약기간은 보통 25년이며, 이용규정(Covenants)의 부과 등과 같

은 방식을 통해 건물이용 등에 대해 엄격히 규제

 - 단기임차 : 기간은 보통 6, 9, 12, 24년 등이 적용되며, 3년 또는 5년 범위에서  

재 평가 



(3) 투자특별구역 운 현황

□ 국은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한 전용공단을 운 하고 있지 않으며, 전통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실업문제가 심각한 지역을 개발지역(Development Area), 

준개발지역(Intermediate Area)으로 지정하여 각종 투자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내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또한 동 개발지역은 한국의 산업단지처럼 일정 부지 위에 제조업체들이 

집해 있는 곳이 아니라 개발지역으로 지정된 광범위한 지역 내에 투자업체

들이 임의로 입주해 있는 분산형태를 띄고 있음

 - 따라서 동일한 개발지역이라 할지라도 지가의 수준이나 입주기업에게 주어

지는 인센티브가 상이함

(4) 기업장려지구(Enterprises Zones)

□ 기업장려지구는 세제감면, 행정규제 완화 및 절차간소화를 통하여 기업활동

을 촉진시키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개별적 계획체제로 구성됨

 - 비즈니스 파크 또는 제조업지역으로 개발되거나, 일부지역은 기타 용도로 개

발되기도 함  

□ 지정후 10년간 유효하며, 주요 인센티브로는 계획허가 자동승인․세율인하․ 

건축비․세액공제․기반시설 정비 등이 있음

□ 일부 업종의 경우는 EU연합의 보조금지제도에 의하여 기업장려지구에 입주

할 수 없음

 - 입주불가업종은 합성섬유․자동차․조선․석탄․철강․금속․농업․식품

가공업․어업 등이 있음

□ 주요 인센티브는 다음과 같음 

 - 사업용 부동산 취득을 위한 자본지출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면제 

 -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 



 - 공표된 계획에 따라 개발시 개별적인 허가가 생략되는 등 개발절차 간소함

 - 산업교육과세 및 ITB(Industrial Training Boards)에 제공하는 요구자료 면제

 - 정부 요청 통계자료 감면 

   

□ 이 밖에 공항 및 항만 인접지역에 보세물품은 저장․처리시 수입세(Import 

Duty)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유지역(Free Zones), 낙후지역의 경제발전

과 고용창출을 목표로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원지역(Assisted 

Area)등이 있음

 - 신규 고용창출이 예상되는 프로젝트에 대해 사업초기부터 지역선별보조금

(Regional Selective Assistance)을 집중 지원하고 있음 

2) 중국 포동신구(浦東新區)의 산업입지제도

(1) 개 요 

□ 중국은 4대 경제특구(심천, 주해, 산두, 하문) 설치 이후 1984년 항만도시를 

중심으로 개방지역을 확대하기 시작하 으며, 1993년 浦東新區官理委院會가 

설립되어 경제특구에 준하는 지위를 갖게 됨 

 - 심천 등의 경우와 달리 포동신구의 개발에 중앙정부는 거의 관여하지 않고  

개발계획 수립 및 관리는 상해시정부, 상해시 포동신구정부가 담당하고 개

발계획 실행은 주요 민간개발기업이 담당함

□ 2000년도 포동신구의 수출입 총액은 25,486백만불에 이르고 있으며, 총수출

액은 9,580백만불로 상해시 총수출액의 37.8%에 이르고 있음 

(2) 토지이용

□ 토지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연간 사용료를 지불하는 임대(Lease)와 장기

간 토지임대방식인 토지사용권 분양(Transfer)으로 구분되며, 토지사용권 분

양의 경우는 계약기간내 토지사용과 관련된 제약이 없음



 - 용도별 토지사용권의 최고기간은 다음과 같음

  ․주    택 : 70년

  ․공업지역 : 50년

  ․상업․관광․오락지역 : 40년 등

(3) 포동신구 주요 4개 개발소구 

□ 육가취금융무역구(陸家嘴金融貿易區)

 - 포동신구의 중심에 위치한 육가취금융무역구 총면적은 28㎢로 금융․

무역․상업집적지역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1단계로 기개발된 지역(면적 : 

6.8㎢)에는 48개의 외국은행, 6개 외국계 보험회사 등이 입주해 있음 

 - 상해시 증권거래소, 부동산거래센터, 재산권교역소 등 주요 기관이 위치함

□ 금교수출가공구(金橋輸出加工區)

 - 제조업 중심의 개발구로 377개의 국내․외기업이 입주하고 있으며, 총 투자

액은 8,720백만불(2000년말 기준)임

 - 전체 생산액은 465백만위안(2000년말 기준)이며, 총생산액의 70%는 텔레커

뮤니케이션․전자부품․의료․식품․유전공학․자동차․컴퓨터 등 첨단기술

업종이 차지함. 주요 입주기업으로는 GM, 상해 Bell, 상해 Sharp 등이 있음 

 - 금속수출가공구의 생산액은 기술집약적산업 등 고도의 생산성과 수익을 창

출하는 산업을 중심으로 매년 50% 수준으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음

□ 외고교보세구(外高橋保稅區)

 - 포동신구의 북동쪽, 양쯔강 후미에 위치한 외고교보세구의 총면적은 10㎢

으로, 보세창고․국제무역 및 전시장․수출가공업종 등이 위치한 종합적인 

수출자유무역지역으로 총수출입액은 7,623백만불임   

 - 총지정면적 중 6.4㎢가 개발되어 이 중 35백만㎡가 상업거주지역․표준공

장․전시관으로 건설․운 되고 있으며, 2000년말까지 4,383건의 프로젝트에

서 5,350백만불이 투자되었음. 주요 입주기업으로는 TNCS․Intel․HP․ 

Philips․IBM․JVC 등이 있음



 - 지역내에는 부품․제품․섬유보조물․통신기기부품 등을 취급하는 10개의 

보세판매장이 있음 

 - 외고교보세구 항구는 14개의 국제물류 루트를 운 중에 있으며, 2000년도 처

리용량은 1,209,700TEU로 전년도 대비 30.4% 증가하 음

□ 장강고과기원구(張江高科技園區)

 - 상해 과학기술 활용과 국내외 선진기술 도입을 통한 첨단산업 집중육성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됨

 - 총면적은 25㎢로 기술혁신기지․의료 및 IT 기술기지․소프트웨어 파크 등

으로 특성화되어 의료․제약, 생명공학 관련 15개의 R&D센터가 입주해 있음 

 - 2000년말까지 장강고과기원구는 238건의 프로젝트에 투자금액은 3,667백만불 

이며, 총생산액은 4,123백만위폐로 전년대비 60% 이상의 증가를 보임

3) 싱가포르의 산업입지제도

(1) 개 요 

□ 1958년 싱가포르개발시행령 제4조에 의해 정부가 의회의 승인을 얻은 것을 

기초로 수정․보완되고 있음

 - 매 5년마다 관계기관은 국토종합계획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검

토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함 

□ 국토종합계획의 수정계획안에는 구획재편․용적률 변경․성문규정의 내용

변경․보전지구의 설정 등이 포함됨

(2) 토지이용

□ 산업용지의 임대기간은 30년이며, 투자규모를 고려하여 투자위원회에서 1회

에 걸쳐 30년의 연장이 가능함



 - 임대료는 전년도 기준으로 4% 정률 인상하는 고정임대료와 5.5% 이내에서 

조정되는 변동임대료 등 두가지 형태가 있음

□ 표준공장, 아파트형 공장 등 직접 공장을 건설한 후 임대하고 있으며, 실수

요기업의 요구에 따른 주문형공장도 건설중임 

 - 공장유치를 위한 무료 기반시설 지원은 없으며, 지원내용은 분양가에 포함시

키거나 개발자가 직접 시설해야함.

□ 외국인의 토지 및 주택소유를 제한하며, 제한된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할 때

는 법무부의 사전 취득허가를 받아야 함

(3) 주롱도시공사(Jurong Town Corporation : JTC)

□ 싱가포르의 산업단지개발은 주로 1968년 6월에 설립된 주롱도시개발공사

(JTC)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싱가포르 산업단지를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7,000여 업체가 입주한 싱가포르 

내 33곳의 산업지역을 관장하고 있음

 - Housing & Development Board에서 아파트형 공장을 포함한 일부 산업단지

를 개발하고 있으며, 민간이 개발한 사례는 약 10% 정도임

□ JTC는 싱가포르과학단지(Science Park) 및 Business Park 건설, 기존 공업

단지의 재개발, 기술연구소의 설립 등 다양한 개발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

며, 최근에는 부지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간척․단지재개발․첨단단

지 조성․해외단지 개발 등에 주력하고 있음

 - JTC는 지식기반경제에 있어서 변화를 극복하기 위해 일․주거․놀이활동 

등이 공존하는 새로운 형식의 복합사용공간인 I-PARK 21과 One-north

라는 새로운 산업집적지 개념을 도입하여 운 하고 있음

(4) iPark 21 

□ iPark 21은 신개념 첨단산업 집적시설로, 전기전자․통신․미디어․하이테크 

등 광산업 관련 제조업 유치목적으로 건설됨  



 - 2000년 11월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후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고 

지하철(MRT) 및 도로접근성이 좋은 Paya Lebar지역에 건설함(면적 : 15만 ㎡)

□ 임대기간 및 가격

 - 임대기간은 기본적으로 30년이며, 투자위원회에서 심사후 임대기간을 30년 

연장할 수 있음 

  ․임대가격은 30년 임대시 300불/㎡, 60년 임대시에는 360불/㎡임

□ 산업집적시설 이용규칙

 - 총면적중 60% 이상을 산업활동 및 이와 관련된 보조활동공간으로 사용하여

야 하며, 나머지 40%도 통로 및 산업활동 지원지역으로 활용되어야 함

4) 말레이시아의 산업입지제도

(1) 개요

□ 말레이시아는 현재 국가의 주력산업을 조립산업에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전환하는 2차 ‘Industrial Master Plan'을 추진중에 있음

 - 정책적으로 8대 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선정․육성하고 있으며, 8대 주력산업

은 전기전자, 화학, 직물․의류, 운송, 재료, 기계장비, 자원처리 및 농업기반

식료품 등임  

□ 또, ‘Vision 2020’을 통해 말레이시아를 2020년까지 지식사회로 도약시키기 

위하여 첨단지식기반산업 집적지인 Multimedia Super Corridor(MSC)를 구

축하 음

(2) 멀티미디어 수퍼 코리더(Multimedia Super Corridor)

□ 첨단 정보인프라를 갖춘 지식기반사회를 구축하기 위하여 개발되었으며, 길이

가 50㎞, 폭 15㎞인 대단위지역으로 말레이시아 국제공항과 쿠알라룸푸르 사

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2개의 Smart City(푸트라자야, 사이버리아)가 있음



  ․푸트라자야 : 신행정수도로 전자정부개념을 도입한 첨단 행정서비스 제공

  ․사이버리아 : 멀티미디어산업, 연구개발센터 및 대학을 중심으로 조성하고 

있는 첨단 전자도시를 표방하는 신도시로, 국제무역 다국적회사들을 중심으

로 개발과 입주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현재 689개 업체와 24개 교육 관련기관, 4개의 인큐베이터 등 총 717개 기관

이 입주해 있음

 

□ 입주 가능업종은 멀티미디어제품 생산 및 서비스의 공급자로서, 전문지식 

인력을 채용하고, MSC 발전에 공헌할만한 기술이전 또는 말레이시아 경제 

선도산업 등으로 정하고 있으며, 인센티브․입주업종제한․관리기관 등은 

다음과 같음

 - 재정 인센티브 

  ․Pioneer Status : 5년간 소득세 100% 면제

  ․투자세 면제 

  ․보조금 수혜자격 부여(말레이시아 투자지분 51% 이상인 기업에 한함) 

  ․해외자금차입 자유 

 - 비재정 인센티브 

  ․말레이시아 정부 공인 MSC Status 부여, 입주기업체 대외신뢰도 제고

  ․세계적인 수준의 인프라 제공 및 저렴한 통신요금 

  ․국내외 지식인력 무제한 고용

  ․기업소유권의 자유보장

  ․지적재산권 및 사이버법률의 보호

  ․인터넷 무검열 보장

  ․MDC를 통한 효과적인 원스톱서비스 제공

 - 입주 불가업종

  ․제조업, 무역업, 지원기관 등 



 - 관리기관 : Multimedia Development Corporation(MDC)

  ․MSC의 총괄 기획, 건설, 운  및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MSC의 완벽

한 건설과 운 을 위한 20년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MDC 직원들의 신분은 한국의 정부투자기관과 유사한 반민반관 성격임

(3) 투자유치 관련 산업인프라 

□ 산업단지

 - 각 지방정부의 경제개발공사(SEDC) 및 지역개발청(RDA)에 의한 정부개발 

단지와 민간업체에 의한 민간개발단지로 구분함

 - 정부개발단지는 1997.7.1일 현재 전국에 222개가 개발․운  중이며, 72개의 

신규단지 조성을 추진중이고, 최근 민간부문의 산업단지 개발참여가 활발함

□ 자유지역(Free Industrial Zone: FIZ)

 - 입주대상 : 수출비중이 80% 이상인 회사로 원자재 및 부품을 주로 수입하는 

회사

 - 인센티브 : 제조용 원자재, 부품, 기계류와 장비 등의 통관절차 최소화 및 무

관세 수입, 완제품 수출절차 최소화

 - 운 현황 : 현재 14개의 자유지역 지정․운 중 

5) 한국의 산업입지제도

(1) 외국인기업전용단지

□ 분양위주의 한국의 산업용지 공급방식은 공장설립형 투자(Greenfield형 

투자)시 과다한 초기 투자비용이 투자유치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초기

투자비용의 경감을 통하여 원활한 공장설립형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함  



□ 외국인기업 전용단지의 조성으로 임대산업용지 공급이 가능하게 되어 공장

설립형 투자유치에 크게 기여함

 - 외국인투자비율이 높고, 고도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입주함으로써 국내 

산업발전 및 외국인투자유치에 크게 기여하 음

(2) 외국인투자지역

□ 지정목적 

 - 대규모 공장설립형 투자자를 위하여 수요자중심의 산업입지 공급을 통하여 

외국인투자유치 및 지역산업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함

 - 2001년말 현재 7개 지역이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총면적은 

504천평, 총투자금액은 848백불에 이름

 - 투자국별로는 일본이 3개사로 가장 많고, 미국․싱가포르․이탈리아․독일이 

각 1개사임

 - 시․도지사는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자

가 희망하는 지역을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 지정조건

 - 고도기술수반 제조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외국인투자금액이 5,000만불 이상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고 고용규모가 1,000명 이상

  ․기 개발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의 경우는 외국인 투자금액이 3,000만

불 이상이며, 신규 상시고용규모가 300명 이상

 - 관광업

  ․관광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로 2,000만불 이상

  ․제주도나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안의 종합휴양업으로서 3,000만불 이상



 - 물류업

  ․복합화물터미널사업, 공동집배송단지 운  및 항만시설운 사업

  ․항만배후 단지내 화물운송사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 시

설운 업, 화물운송 주선업 등의 3,000만불 이상

□ 인센티브 

 -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외국인투자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규정

되어 있는 거의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음(외국인투자촉진법 제19조)

 - 국세 및 지방세 감면과 임대료 감면혜택 외에도 각종 기반시설의 확충 및 

지원, 교통유발부담금 면제와 의료․교육․주택시설 등에 대해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또한 외국인투자지역에서는 다른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규제사항들에 대해

서도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 토지분할의 경우 규제적용 예외, 수출입규제 완화와 중소기업 고유업종 참여

제한 적용배제, 국가유공자 의무채용 배제 등임

 

(3) 자유무역지역

□ 일반현황

 - 1970년 수출 위주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할 목적으로 수출자유지역설치

법을 제정하 으며, 이에 근거하여 1971년 마산, 1974년 익산수출자유지역이 

설치되었음

 - 이후 2000년 1월 동 법률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

정되면서 공식명칭이 자유무역지역으로 변경됨

 - 현재는 군장국가산업단지 내 1,254천㎡ 규모의 군산자유무역지역을 추가로 

지정하여 조성 중에 있으며, 마산자유무역지역 추가지정 및 대불산업단지내 

신규 지정을 추진중에 있음



 - 자유무역지역의 입주업체 110개사중 외국인투자기업은 53개사이며, 외국인투자

총금액은 2억 800만불, 2001년 총수출액은 46억 400만불임

 - 마산자유무역지역의 주요 입주업종은 전기․전자와 정 기기이며, 익산은 귀

금속과 섬유이고, 현재 조성중인 군산자유무역지역은 자동차부품, 기계업종 

위주로 특화할 예정임

□ 인센티브 

 - 자유무역지역의 지원내용은 국세 및 지방세 감면과 함께 자본재 도입에 따

른 관세․특별소비세․부가세 등을 면제해주고 있음

 - 또한 자유무역지역은 일종의 보세구역으로,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원자재와 

시설재에 대한 관세가 유보됨

 - 이와 함께 부지 임대가격도 다른 산업단지에 매우 저렴하며, 임대기간은 10

년이나, 계속 연장이 가능함

(4) 관세자유지역

□ 지정목적 및 요건 

 - 정부는 우리 나라가 동북아지역의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국제적인 물류중심기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대규모 항구나 공항 및 인접배후

지역을 관세법 적용이 배제되는 지역으로 지정하는 관세자유지역제도를 99

년 12월에 도입하 음

 - 관세자유지역의 지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관세자유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국제물류기지육성을 위한 관세자유지역의 지정 및 운 에 관한 법률 

제4조)

 - 관세자유지역의 지정요건은 공항․항만․유통단지․화물터미널 등을 대상으

로 일정 면적 이상을 충족시키는 경우임



 - 관세자유지역에서는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면제와 국내에서 반입된 물품에 

대한 간접세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함

□ 운 현황 

 - 2002년 10월말 현재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2002년 1월에 부산항

(1,277천㎡)과 광양항(1,388천㎡)이며, 인천항(1,712천㎡)은 지역 지정을 추진 

중에 있음

2. 산업입지제도 특징 및 시사점

□ 우리 나라의 경우 외국인투자촉진을 통한 산업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외국인기업전용단지․외국인투자지역․자유무역지역․ 

관세자유지역 등을 확대, 운 하여 투자유치 촉진에 일익을 담당하는 등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입지공급을 확대하고 있음

□ 한국의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한 산업입지제도는 외국인전용단지․외국인투자

지역․자유무역지역․관세자유지역 등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음

 - 지정권자는 외국인전용단지와 자유무역지역은 산업자원부장관, 외국인투자지

역은 시․도지사, 관세자유지역은 재정경제부장관임

 - 지정위치는 외국인전용단지는 산업단지내, 외국인투자지역은 투자자가 원하

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자유무역지역은 항만․공항․주변지역 및 산

업단지내이며, 관세자유지역은 항만․공항이 인접한 배후지역에 지정됨 

 - 지정현황은 아래와 같음

  ․외국인전용단지는 충남 천안․충북 오창․광주 평동․전남 대불․경남 

진사․경북 구미 등 6개 단지 

  ․외국인투자지역은 경남 사천․충남 천안․경남 양산․전북 완주․전남 여천․충

남 연기․충북 음성 등 7개 지역 



  ․자유무역지역은 마산․익산․군산․대불 등 4개지역

  ․관세자유지역은 부산항․인천항․광양항 등 3개지역 

< 표 Ⅲ-1 >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한 입지정책

구 분 외국인전용단지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관세자유지역

지 정
근 거

공업배치및공장설립

에관한법률
외국인투자촉진법

자유무역의지정등에 

관한법률

국제물류기지육성을

위한관세자유지역지

정및운 에관한법률

지 정
권 자

산자부장관

시․도지사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필요)

산자부장관 재정경제부장관

지 정
위 치

산업단지내 제한없음
항만,공항주변지역,

산업단지

항만,공항 및

배후지역

입 주
자 격

-외국인투자기업

(투자지분 30% 이상, 

단 평동, 대불은 10% 

이상)

-외국인투자기업

 일정 조건을 충족하

는 제조업, 서비스업

-국내외 기업

 제조업,물류업,무역

업,지원서비스업(외

국인지분률 10% 이

상)

-국내외 기업

 물류업,지원서비스업

지 원
내 용

-임대료

․100만불이상 고도

기술수반:무상

․1,000만불 이상 일

반제조업:75%

-세제지원

․국세:7년 100%,

  3년 50%

․지방세 : 5년

  100%, 3년 50%

-임대료:100%감면

-세제지원:좌동

-기반시설지원

-타법률 적용 배제 

등

-임대료:최대 100%

-세제지원:좌동

․자본재도입시관세,

특소세,부가세면제

-임대료:최대 100%

-국세면제:좌동

-관세,부가세면제

-지역내 이동물품에 

대한 세관관리 생략

지 정
현 황

 -6개 단지

 광주평동,충남천안,

 충북오창,전남대불,

 경남진사,경북구미, 

-7개지역

충남천안,충남연기

 충북음성,전북완주,

 전남여천,경남사천,

 경남양산 

-4개지역

 마산, 익산, 군산, 

대불 

-3개지역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 



□ 산업입지정책은 각국의 특성 및 지역산업 진흥정책과 연계되어 다양한 형태

로 개발․운 되고 있음

 - 국은 낙후지역내 창업시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낙후지역은 일반적

으로 북아일랜드지역, 폐광지역 등을 지칭함

 - 중국은 동쪽 해안가를 중심으로 개발․발전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낙후지역

인 서부 내륙지방 투자시 상대적으로 많은 지원제도를 운 중에 있으며, 민

간이 개발에 참여한 포동신구는 지역별 특성을 갖고 개발․육성․지원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의 투자유치 및 산업진흥정책은 노동집약적 산업육성을 지양하고 

첨단 고부가가치산업 육성을 위하여 MSC(Multimedia Super Corridor)등 첨단 

산업 집적시설 개발․운 을 통하여 고부가가치산업 중심의 산업구조개편을  

추진중임

 - 국토가 협소한 싱가포르의 경우는 효율적인 국토개발을 위하여 전통산업

단지 개발․운 에서 산업집적시설이라 통칭되는 최첨단 비즈니스 파크 (Total 

Business Solution) 등의 건설을 통하여 지식․정보 등 고부가치산업 육

성전략을 추진중임

3. 한국의 산업입지제도 발전방향 

□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조건 및 인센티브(외국인투자촉진법 18조)를 차별화

하고 지역산업정책과 연계할 필요가 있음

 - 현재는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투자금액 5천만불이상, 기개발된 산업단지

의 경우는 투자금액 3천만불 이상이고 상시 고용규모 300명 이상)을 일률적

으로 적용함으로써 정책효과가 반감되게 됨

 -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조건을 다양화하고, 이를 지역산업정책과 연계시킴

으로써 산업집적 또는 발전정도에 따른 차등적 인센티브 적용1)을 모색

해야 함



 - 즉, 장기 미분양 산업단지 또는 낙후지역에 한해 상기 규정의 차별적 적용을 

모색함으로써 산업단지 분양활성화 및 낙후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음

□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운  개선

 - 산업자원부 외국인기업전용단지 관리지침2) 제6조 1항에 따르면, 신규 지정

시 1개 단지의 면적은 660천㎡(약 20만평)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외국인투

자기업 유치에 제한이 있으며, 많은 수의 입주기업체를 유치할 수 없음

 - 따라서, 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효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단지별로 임대 면적

당 최소 투자금액 등의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제정하여 토지 과다소유문제 

및 사업계획의 이행을 촉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홍보 강화

 - 수요자 중심의 입지정책인 외국인투자지역제도에 대한 체계적 홍보를 통하여 

제도의 활성화를 모색해야 함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조건에 맞는 투자계획을 갖고 있는 외국인투자업체의 

경우라도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인식 부족 및 행정절차 등의 문제로 외국

인기업전용단지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가 있음

□ 외국인투자지역 및 외국인기업전용공단 지정시 국가․지방정부간 투자비율 

조정 검토 

 -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시에는 국가와 지방이 50 : 50 분담하고 있으나, 외국인

기업전용공단(오창, 구미, 진사)의 경우는 90 : 10으로 분담하고 있음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비 부담이 많은 외국인투자지역보다는 외국인기

업전용단지 지정을 선호할 수 있어,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시 국가․지방정부 

분담율을 외국인기업전용단지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제도 활성화 도모 

1) 외국인기업전용단지 적정후보지 선정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 : 한국산업단지공단 2002

2)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2 -120호 



Ⅳ. 조세제도 

1. 각국의 조세제도 현황 

1) 국의 조세제도 

(1) 법인세

□ 법인세율은 2002∼2003년도부터 시작세율이 0%, 소기업용 세율은 19%, 기준 

세율은 30%로 인하됨

 - 과세기준이 10,001∼50만파운드 이거나 300,001∼1.5백만 파운드인 경우 

기준 19/400 또는 11/400의 계수를 적용, 일정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법인세액

에서 공제해주는 한계공제제도(Marginal Relief)를 시행하고 있음

  ․한계공제액 = (한도액 상한 - 순이익) × 한계공제비율(계수)

 - R&D지출에 대하여는 현재 100% 공제해주고 있으며, R&D를 촉진시키기 위

하여 2002년 4월 1일 이후에 발생되는 특정 R&D지출에 대하여 추가로 25% 

공제해 주도록 개선하 음

〈 표 Ⅳ-1 〉                   법인세율                       (단위 : ￡)

구  분 과세기준 2001∼2002년도 2002∼2003년도

시작 세율 10,000 이하 10% 0%

계  수 10,001 ∼ 50,000 19/400 19/400

소기업용 세율 50,001 ∼ 300,000 20% 19%

계  수 300,001 ∼ 1,500,000 11/400 11/400

기준 세율 1,500,000 이상 30% 30%

자료 : Inland Revenue of UK(www.inlandrevenue.gov.uk)

(2) 소득세

□ 소득세는 과세표준액으로 1,920파운드까지는 시작세율을 적용하여 10%, 

1,920파운드 초과 29,900파운드 이하는 기준 세율을 적용하여 22%, 29,900 

파운드를 초과할 경우 고세율 40%를 적용함  



 - 기본공제금액은 일반 개인이 4,615파운드이며, 65세 이상 74세 이하인 경우 

6,100파운드, 75세 이상인 경우 6,370파운드로 정하고 있음

 - 이 외에도 1935년 4월 6일 이전에 태어난 기혼부부공제 5,465파운드, 75세 

이상 부부공제 5,535파운드, 1935년 4월 6일 이전에 태어난 부부에 대한 최

저부부공제 2,110파운드,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 장애자공제 등이 있음

〈 표 Ⅳ-2 〉                     소득세율                     (단위: ￡)

구분
과세표준 (총소득 - 공제금액)

소득세율 배당소득 이자소득
초   과 이   하

시작세율 0 1,920 10% 10% 10%

기준세율 1,920 29,900 22% 10% 20%

고세율 29,900  - 40% 32.5%  40%

자료: Inland Revenue of UK(www.inlandrevenue.gov.uk)

□ 신탁(Trusts)에 대한 소득세율은 34%이나, 스케줄F신탁(Schedule F Trusts)인 

경우에는 소득세율 25%를 적용함

〈 표 Ⅳ-3 〉           신탁(Trusts)에 대한 소득세율

구분 세율

신탁 (Trusts) 34%

스케줄F 신탁 (Schedule F Trusts) 25%

자료: Inland Revenue of UK(www.inlandrevenue.gov.uk)

(3) 배당소득

 

□ 국거주 법인이 국거주 타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법인세가 부과

되지 않으나, 국거주 법인이 비거주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서

는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음

(4) 자본이득세

□ 자본이득세는 개인 또는 장애인이나 상속에 대한 신탁의 경우 연간 공제액

이 7,700파운드이며, 기타 신탁의 경우 3,850파운드까지 공제할 수 있음



□ 자본이득세율은 연간 공제액을 공제한 과세표준액이 1,920파운드 이하인 경우 

10%, 1,921파운드부터 29,900파운드까지인 경우 20%, 29,901파운드 이상인 경우 

40%를 적용함

〈 표 Ⅳ-4 〉                 자본이득 세율                     (단위: ￡)

과세표준 세  율

개  인

1,920 이하 10%

1,921 ∼ 29,900 20%

29,901 이상 40%

자료 : Inland Revenue of UK(www.inlandrevenue.gov.uk)

(5) 상속세

□ 상속세는 공제금액인 25만파운드 이하인 경우 비과세되며, 25만파운드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40%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2) 중국의 조세제도

                          

(1) 기업소득세

□ 개요

 - 중국은 경제특구․보세구․개발구 등 외자유치지역에 입주하는 외국기업들

에게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그 중 핵심적인 혜택으로는 기업소득

세 감면(2免3減, 이익발생후 2년간 면세, 그 후 3년간 50% 감면)과 우대세율

(내국기업 33%, 외자기업 15%) 혜택 등이 있음

 - 생산적인 벤처사업에 종사하거나 또는 경제특구에서 사업을 위하는 납세

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하고 있음. 외국인투자의 80%가 해안지

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러한 지역에서 적용되는 표준세율은 15% 또는 

24% 수준임. 또한 그러한 외국인투자의 경우 세금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음



 - 비거주자의 경우 중국이 원천지국이 되는 소득에 대해서만 중국에서 과세하

고 있으며 투자소득은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인 경우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음

 - 외자기업이 외국투자가들에게 배당을 위해 해외로 송금하는 사업 이윤에 대

해서는 원천징수하지 않고 있음

 - 중국 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지 아니한 외국기업의 경우 배당․이자․자

산 임대․사용료 및 기타 중국원천의 비업소득으로부터 발생한 총소득에 대

하여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고 있음

□ 중국의 각 개발구별 세율을 비교해 보면 경제특구 및 보세구, 개발구의 세율

이 가장 낮고, 개방도시․지역 및 성급 경제개발구와 국가급 개발구 중 변경 

경제합작구의 세율이 중간, 일반지역의 세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표 Ⅳ-5 〉                 각 개발구별 세율

세율 감면 조건
일 반

지 역

경제특구  

보세구, 

개발구

국가급 개발구 개방도시, 

지역 및 성급 

경제개발구
경제기술

개발구
보세구

변경경제

합작구

기

업

소

득

세

일반적용세율 30% 15% 15% 15% 24% 24%

생산액 70% 

수출시 당년 혜택
15% 10% 10% 10% 12% 12%

기술 및 자본 

집약형 기업
30% 15% 15% 15% 15% 15%

지
방
세
일반 적용세율 3% 1.5% 1.5% 1.5% 2.4% 2.4%

자료 : 중국의 주요 개발구 투자환경과 진출사례, KOTRA, 2002

(2) 개인소득세

□ 기업소득세와는 달리 개인소득세의 경우 중국 시민과 외국인 모두에게 동등

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개인소득세율은 5%에서 최고 45%까지 누진세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으나, 투자소득은 20%로 균일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표 Ⅳ-6 〉                 개인소득세율                     (단위 : 元)

과세표준액 세   율

0 ∼ 500 5 % 

501 ∼ 2,000 10 %

2,001 ∼ 5,000 15 %

5,001 ∼ 20,000 20 %

20,001 ∼ 40,000 25 %

40,001 ∼ 60,000 30 %

60,001 ∼ 80,000 35 %

80,001 ∼ 100,000 40 %

100,000 초과 45 %

자료 : China Investment Guide, Ministry of Foreign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P. R. China, P 76

(3)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VAT)는 유형 재화 및 특정 용역의 공급에 따라 부과되는 것으

로 표준세율은 17%이나, 농산물․식용유․상수도․마초․비료․농약류․농

기계 등의 경우에는 좀 더 낮은 13%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4) 사업세

□ 사업세는 부가가치세(VAT)에 해당되지 않는 용역, 부동산 매매 및 중국내 

무형자산의 이전을 포함한 사업활동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으로 적용세율은 

3단계로서, 최저 3%(운송 및 통신수수료)에서 최고 20%(연예사업)까지 부과

하고 있음 

(5) 소비세 

□ 부가가치세(VAT) 외에 추가로 부과되는 소비세는 담배 및 주류를 포함하여 

특정 호화 사치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로 11

개 대상품목(담배․알코올 또는 알코올음료․화장품․피부 및 모발보호제․ 



보석류․화약류․휘발유․디젤․자동차 타이어․모터사이클 및 자동차)에 

대하여 14단계의 세율로 최저 3%에서 최고 45%까지 부과하고 있음

(6) 농업세

□ 농업소득에 대하여는 농업세를 별도로 과세하고 있음. 조세부과방식은 특정 

형태의 토지에 대한 연평균 수확량에 근거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농업세율은 

최저 13%에서 최고 19%까지 지역마다 차이를 보이나 평균농업세율은 15% 

수준임 

(7) 인지세

□ 인지세는 “특정 문서”를 생산하는 개인 및 실체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임.  

특정 문서라 함은 구매 및 판매․프로세스작업에 대한 착수․건설공사계

약․자산임대․재화운송․보관 및 보호․자금 대부, 자산 및 기술에 대한 보

험․양도․회계장부․권리 및 라이센스와 관련한 등록증서․기타 재정부가 

과세대상으로 정한 문서를 지칭하며, 당해 거래의 가치에 따라 최저 0.005%

에서 최고 0.1%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각 허가증명서 및 회계장부는 각각 

5위안 인지를 첨부해야 함

(8) 도시부동산세

□ 외국인이나 외자기업이 소유하는 거주용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표준액(원가

의 80%)에 대하여 1.2% 세율을 도시부동산세로 부과하고 있으며, 임대용 부

동산의 경우 임대료에 대하여 12% 세율은 도시부동산세로 부과하고 있음

(9) 자동차 및 선박세

□ 외자기업이 소유하는 자동차 및 선박에 대하여 자동차 및 선박세를 부과하

고 있는데, 세액은 승용차의 경우 대당 320위안, 트럭의 경우 톤당 60위안, 

모터사이클의 경우 2륜에 대하여는 대당 60위안, 3륜에 대하여는 대당 80위

안을 부과하고 있으며, 경 모터사이클의 경우 대당 20위안, 임시면허증은 10

일 기준으로 각 세액의 3%를 부과하고 있음



〈 표 Ⅳ-7 〉           자동차 및 선박세(액)율                 (단위 : 元)

구분 종류 단위 세액

자동차

승용차 대 320

트럭 톤 60

모터사이클

2륜 대 60

3륜 대 80

경모터사이클 대 20

임시 면허증
10일 기준 각 세액의 3% 부과

(10일 미만은 10일)

자료 : Shanghai Guide to Investment 2002, Shanghai Foreign Investment 

Commission, Shanghai Foreign Investment Development Board, P 40

3) 싱가포르의 조세제도

(1) 법인세

□ 거주자 및 비거주자(외국기업 지점 포함)에 대하여 2002년 회계연도부터 법

인세 22%의 세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에 183일 이상 거주

하면 거주자로 판정하고 있음

 - 법인이 납부한 배당금에 대한 세금은 주주가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는 임퓨

테이션(Imputation)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결손금에 대하여는 기간에 관계

없이 이월(carry forward)은 가능하나 소급(carry back)은 불가함

 - 원천징수세율은 다음과 같이 비거주자인 경우 이자소득 및 사용료소득에 대

하여 15%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고 있으며, 비거주자3)에게 지급하는 기술

지원료 또는 경 지원료 등은 22%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3) 조세조약에 의거 제한세율 적용



〈 표 Ⅳ-8 〉                   원천징수세율

구분
거주자 비거주자

개인 법인 개인 법인

배당소득 0% 0% 0% 0%

이자소득 0% 0% 15% 15%

사용료소득 0% 0% 15% 15%

지점송금세 0% 0% 0% 0%

자료 : Singapore Economic Development Board(www.sedb.com.sg)

(2) 개인소득세 

□ 거주자

 - 싱가포르에 거주중인 자, 183일 이상 싱가포르에 실제로 살고있는 자, 또는 

183일 이상 싱가포르에서 고용중인 자의 경우에 거주자로 판정하며, 2만 

싱가포르달러까지 비과세하고, 2만 싱가포르달러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하여 

최소 4%에서 최고 22%의 누진세율을 다음과 같이 적용하고 있음

〈 표 Ⅳ-9 〉                  소득세율4)                      (단위 : S$)

과 세 소 득

초   과 이  하 세     율

20,000 30,000  20,000을 초과하는 금액의 4%

30,000 40,000  400 + 30,000을 초과하는 금액의 6%

40,000 80,000  1,000 + 40,000을 초과하는 금액의 9%

80,000 160,000  4,600 + 80,000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160,000 320,000  16,600 + 160,000을 초과하는 금액의 19%

320,000  -  47,000 + 320,000을 초과하는 금액의 22%

자료 : 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www.iras.gov.sg)

4) 2003년도부터 적용



□ 비거주자

 - 비거주자 개인이 고용계약에 의거 연간 60일 이하 근로를 제공한 경우 당해 

고용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고 있으나, 연간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내국 

고용소득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15%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율 가운데 더 높

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비거주자인 임원의 보수 등 기타 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할인된 세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2003년부터 22%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3) 재산세

□ 산업용 또는 상업용 재산은 연간 임대가에 대하여 10% 세율의 재산세를 부

과하고 자신이 사용하는 주거용 부동산은 4% 세율의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매년 1월과 7월에 재산세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납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

(4) 물품과 서비스세

□ 싱가포르 내에서 소비되는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세금으로 물품이나 서비

스 제공시 또는 외국으로부터 물품수입시 부과하며, 3%(2003년부터 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5) 인센티브제도

□ 개척자격 인센티브제도(Pioneer Status Incentive), 개발 및 확장인센티브

(Development and Expansion Incentive), 투자공제 인센티브(Investment 

Allowance Incentive), 허가한 해외차입금(Approved Foreign Loan 

Scheme), 허가한 로열티(Approved Royalties), 밴쳐캐피탈인센티브(Venture 

Capital Incentive), 운 형 지역본부(Operational Headquarters), 사업형 지

역본부(Business Headquarters), 기술개발에 대한 중복공제제도(Double 

Deduction for R&D Expenses) 등의 인센티브제도가 있음

 



〈 표 Ⅳ-10 〉            싱가포르의 투자인센티브제도 

구분 인센티브

개척자격인센티브

(Pioneer Status)

 개척자격으로 사업중 발생한 이익에 

대한 조세 감면

개발 및 확장인센티브

(Development and Expansion Incentive)
 법인세율 13% 적용

투자공제인센티브

(Investment Allowance Incentive)

 생산기계에 대한 신규투자액의 최고 

50%까지 소득 감면

허가한 해외차입금

(Approved Foreign Loan Scheme)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 전액 또

는 일부 감면

허가한 로열티

(Approved Royalties)

 로열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 전액 

또는 일부 감면

밴쳐캐피탈인센티브

(Venture Capital Incentive)

 주식매매에 따른 손실액 100% 소득 

감면

운 형 지역본부

(Operational Headquarters)

 특정 서비스소득에 대하여 10% 세율 

적용

사업형 지역본부

(Business Headquarters)

 경제확장 인센티브법에 의거 인센티브 

제공

기술개발에 대한 중복공제

(Double Deduction for R&D Expenses)
 특정 기술개발비에 대한 중복공제제도

자료 : The Investor's Guide to Singapore, 2002 Edition, Singapor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P 41 -42

4) 말레이시아의 조세제도

(1) 개요

 

□ 일반적으로 거주자 및 거주기업에 대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고, 해외에서 발생된 소득을 송금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고 있음

 - 소득세는 전년도 1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

 - 180일 이상 거주하게 되면 거주자로 판정



□ 1967년 소득세법(Income Tax Act)에 따라 기업은 정기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과세대상 소득으로는 거래, 직업 또는 사업상 발생된 수입․이익, 

고용에 따른 급여․보수․배당금․이자소득․임대수입․로열티 등이 해당 

되며, 결손에 대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차기 이월(carry forward)이 가능함. 

세무당국은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1993년부터 개발세(2%)를 폐지한 바 있음

(2) 법인세

□ 법인소득세율은 거주자 및 비거주자 여부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28%의 

세율을 부과함

 - 정부에서 허가한 외국회사의 운 형 지역본부(Approved Operational Headquarters 

Company)의 경우 10% 우대세율을 적용

 - 과세대상 소득은 소득발생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을 전액 공제함으로써 산출

하며 환경보존을 위해  설립된 기관에 대한 기부금도 소득공제가 가능

 - 손실이나 우발채무를 위한 특별 준비금․적립금과 장부상 감가상각에 대하

여는 소득공제혜택 배제

□ 석유생산업체의 경우 석유소득세(Petroleum Income Tax)를 부과하고 있으며, 

적용세율은 다음과 같음

〈 표 Ⅳ-11 〉                 석유소득 세율

구  분 평가기간 세율

일반지역

1976 ∼ 1993 45%

1994 ∼ 1997 40%

1998년 이후 38%

공동개발지역

최초 생산연도부터 8년간 0%

이후 7년간 10%

그 이후부터 20%

자료 : Inland Revenue Board of Malaysia(www.hasilnet.org.my)



(3) 개인소득세

□ 개인소득세는 아래와 같이 과세표준소득금액(소득공제 후)에 대하여 1%에서 

28%까지 차등 부과하고 납부할 세액에서 일부 세액감면을 허용하고 있음

〈 표 Ⅳ-12 〉                  소득세율5)                    (단위 : RM)

과  세  소  득
세    율

초     과 미    만

2,500 5,000 2,500을 초과하는 금액의 1%

5,000 20,000 25 + 5,000을 초과하는 금액의 3%

20,000 35,000 475 + 20,000을 초과하는 금액의 7%

35,000 50,000 1,525 + 35,000을 초과하는 금액의 13%

50,000 70,000 3,475 + 50,000을 초과하는 금액의 19%

70,000 100,000 7,275 + 70,000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100,000 250,000 14,475 + 100,000을 초과하는 금액의 27%

250,000 54,975 + 250,000을 초과하는 금액의 28%

자료 : Inland Revenue Board of Malaysia(www.hasilnet.org.my)

(4) 원천징수세

□ 거주자의 경우 이자소득에 대하여 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고, 60

일 미만 거주하는 근로자의 소득은 비과세하고 있음

□ 비거주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이자소득과 연예업소득에 대하여는 15%, 로열

티소득이나 특정소득(동산이동, 기술자문, 서비스, 지원, 기계설비 설치 서비

스, 무형자산과 관련된 개인서비스 등)에 대하여 10%를 원천징수하고 있음 

5) RM2,500까지 비과세. 비거주자 개인에 대하여는 전체 과세 소득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28%의 세

율을 적용



〈 표 Ⅳ-13 〉           비거주자의 원천징수세율

소 득 구 분 세율

 특정 소득(동산이용, 기술자문, 서비스 지원, 기계설비 설치 서비스, 무형

자산과 관련된 개인서비스 등)
10%

로열티 소득 10%

이자   소득 15%

연예업 소득 15%

자료 : Malaysia Industrial Development Authority(www.mida.gov.my)

(5) 양도소득세

□ 부동산 처분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도소득세(Real Preperty 

Gains Tax)를 부과하고 있음

 - 시민권자 또는 주권자의 경우 보유기간이 2년 이내의 부동산 처분은 30%, 

3년차에 대하여 20%, 4년차에 대하여 15%, 5년차에 대하여 5%의 세율을 적

용하고 보유기간 6년 이상의 부동산 처분에 대하여는 기업은 5%, 개인은 

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비시민권자 또는 비 주권자의 경우 보유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 30%, 보유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표 Ⅳ-14 〉               양도소득세율 

구분 보유기간 세율

시민권자 또는 

주권자

2년 이내 30%

3년차 20%

4년차 15%

5년차 5%

6년차 및 그 이후
기업 5%

개인 0%

비시민권자 또는 

비 주권자

5년 이내 30%

5년 이후 5%

자료 : Malaysia Industrial Development Authority(www.mida.gov.my)



(6) 판매세

□ 제품을 수입하거나 제조시 부과하는 세금으로 일반적인 제품에 대하여 10%

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며 주요 식료품을 제외한 식료품과 건축자재에 대

하여는 5%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담배와 주류에 대하여는 담배 25%, 주

류 20%의 고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있음. 주요 식료품, 생필품, 주요 건

축자재 등 기본적인 물품에 대하여는 비과세하고 있음

(7) 인센티브제도

□ 1986년에 제정된 투자촉진법에 의거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인센티브제도에는 개척자격인센티브

(Pioneer Status)․투자세공제(Investment Tax Allowance)․간접시설비공제

(Infrastructure Allowance)․산업조정공제제도(Industrial Adjustment Allowance) 

및 수출장려중복공제(Double Deduction for Promotion of Exports) 등이 있음

〈 표 Ⅳ-15 〉           말레이시아의 투자인센티브제도 

구 분 인센티브

개척자격인센티브제도

(Pioneer Status)
 5∼10년간 전액 또는 일부 소득공제

투자세공제제도

(Investment Tax Allowance)

 5∼10년간 투자금 전액 또는 일부 

소득공제

간접시설투자비공제제도

(Infrastructure Allowance)

 5년간 간접시설투자비 전액 또는 일

부 소득공제

산업조정공제제도

(Industrial Adjustment Allowance)

 산업조정에 따른 발생 경비 전액 소

득공제

수출장려중복공제제도

(Double Deduction for Promotion of Exports)

 특정 비용에 대하여 중복하여 소득

공제

자료 :  Malaysia Industrial Development Authority(www.mida.gov.my)



5) 한국의 조세제도

(1) 법인세

□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금액 1억원까지는 15%의 세율을 적용하고,  

1억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금액에 대하여 27%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음 

 

〈 표 Ⅳ-16 〉                   법인세율 

과세표준금액 세  율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과세표준의 15%

 1,500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7%

자료 : 국세청(www.nta.go.kr)

(2) 소득세

□ 개인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금액 1,000만원에 대하여 9%, 1,000만원을 초과

한 3,000만원에 대하여 18%, 4,000만원을 초과한 4,000만원에 대하여 27%, 

8,000만원을 초과한 과세표준금액에 대하여는 36%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

며 이를 도표로 살펴보면 다음의 소득세율표와 같다.

〈 표 Ⅳ-17 〉                   소득세율 

과세표준금액
세  율

초과 이하

 -

1천만원

4천만원

8천만원

1천만원

4천만원

8천만원

 -

 과세표준의 9% 

 90만원 +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8% 

 630만원 +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7% 

 1,710만원 + 8,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6% 

자료 : 국세청(www.nta.go.kr)



 -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세율과 동일한 9∼

36%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미등기양도인 경우 60%의 중과세율을 적용

하고 있음

 -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10∼3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배당․이자․사용료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거주자의 배당소득과 사용료소득에 대하여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

수하고 있음

 -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고 있음

 -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경우 배당소득, 이자소득 및 사용료소득에 대하여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고 있으며, 각 국가별 조세협약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표 Ⅳ-18 〉               원천징수 세율

구분
거주자․내국법인 비거주자․외국법인

거주자 내국법인 비거주자 외국법인 제한세율

배당소득 15%  - 25% 25% 5 ∼ 15%

이자소득 15% 15% 25% 25% 10 ∼ 15%

사용료소득 15%  - 25% 25% 10 ∼ 15%

자료 : 국세청(www.nta.go.kr)

(3)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는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토록 하며,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4) 증권거래세

□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사 또는 양도자에 대하여 양도가액 또는 평가

액의 0.5%(탄력세율 : 0.15∼0.3%)의 세율을 적용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

하고 있음

(5) 특별소비세

□ 특정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

하여 7∼2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30%의 탄력세율을 부과할 수 있음

(6) 관세

□ 수입․통관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해당 물품에 대하여 

각각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7) 교육세

□ 교육세 및 지방교육세의 경우 최저 0.5%∼최고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하기의 교육세율표와 같이 과세표준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표 Ⅳ-19 〉                교육세율

구분 과세표준 세율

교육세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0.5%

특별소비세액, 자동차세액 15∼30%

교통세액 15%

주세액 10∼30%

지방교육세

등록세․종합토지세․재산세 20%

균등할 주민세 (인구 50만명 이상인 경우 25%) 10%

자동차세(비 업용) 30%

경주․마권세 60%

담배소비세 50%

자료 : 국세청(www.nta.go.kr)



(8) 농어촌특별세

□ 2004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세액과 특별소비세, 취득세 및 종합토지세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최저 0.15%, 최고 3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표 Ⅳ-20 〉             농어촌특별세율

 

과세표준 세율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은 소득세․법

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세액
20%

 이자소득세율 10% 적용되는 가계저축․농어민조합․근로자

 장기저축․소액가계저축․국공채의 이자와 우리사주배당금․소액 보험차

익의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세액

10%

 골프장 입장에 따른 특별소비세

 기타 특별소비세

30%

10%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된 주권의 양도가액 0.15%

 취득세 10%

 경주․마권세 20%

 종합토지세 : 세액이 50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의 10%

             세액이 1,000만원 초과시 50만원 + 초과금액의 15%

10%

15%

자료 : 국세청(www.nta.go.kr)

(9) 취득세

□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준하는 차량이나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및 선박과 각

종 권리 등을 취득할 경우 취득가액의 2%를 부과하고 있음. 다만, 사치성 

재산이나 수도권 과 억제지역내의 공장 또는 법인용 부동산 및 시설 취득 

시에는 중과세(3배∼5배)하고 있음

(10) 등록세

□ 재산권의 취득 등의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등록세를 부과하며,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설립․이전 등에 따른 등기 등의 

경우에는 등록세의 3배를 중과세하고 있음



〈 표 Ⅳ-21 〉                  등록세율

구  분 과세표준 세액(율)

소유권

상  속  부동산가액 0.8%(농지: 0.3%)

무상 취득  부동산가액 1.5%(비 리: 0.8%)

유상 취득  부동산가액 3%(농지: 1%)

소유권 보존  부동산가액 0.8%

공유물 등의 분할  부동산 분할가액 0.3%

소유권 외
지상권, 저당권, 

임차권, 가등기 등

 부동산가액, 채권가액, 

전세가액 등
0.2%

법인의 등기

리법인  출자․증자 자본금 0.4%

비 리법인  출자총액 0.2%

본점 이전  건별 75,000원․건

지점 설치  건별 23,000원․건

승용 자동차 비 업용  자동차가액 5%(경차: 2%)

기타 자동차
비 업용  자동차가액 3%(경차: 2%)

업용  자동차가액 2%

자료 : 국세청(www.nta.go.kr)

(11) 주민세

□ 주민세는 개인에 대하여 1만원 이하,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5만원, 법인에 대

하여 5만원부터 50만원까지 차등 부과하며 다음의 주민세율표와 같음

〈 표 Ⅳ-22 〉                 주민세율

구분 과세표준 세액(율)

주민세(균등할)

개인 1만원 이하

개인 사업자 5만원

법인(자본금에 따라) 5만∼50만원

주민세(소득할) 법인세․소득세․농지세 10%

자료 : 국세청(www.nta.go.kr)



(12) 재산세

□ 다음의 재산을 소유하는 경우 재산세를 과세하고 있으며 적용 세율(0.3∼5%)은 

다음의 재산세율표와 같음

〈 표 Ⅳ-23 〉                  재산세율

재산의 종류 세율

 건축물

  - 주  택

  - 골프장․별장․고급오락장

  - 특별시․광역시․시지역 내 주거지역 안의 공장용 건축물

  - 기타의 건축물

0.3∼7%

5%

0.6%

0.3%

선박 (고급 선박: 5%) 0.3%

항공기 0.3%

자료 : 국세청(www.nta.go.kr)

(13) 종합토지세

□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토지가액의 0.1∼5%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있음

(14) 사업소세

□ 사업소 면적과 종업원 급여에 대하여 하기 사업소세율표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있음

〈 표 Ⅳ-24 〉                 사업소세율

구  분 과세대상 세액(율)

재산할
 사업소 연면적 (300㎡이하 제외) 

 오염배출사업소 연면적

250원/㎡

500원/㎡

종업원할  급여총액 (종업원 수 50명 이하 면제) 0.5%

자료 : 국세청(www.nta.go.kr)



(15) 외국인투자 관련 조세지원제도

□ 다음의 사업을 위하는 경우 각종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동 기술이 국내에 도입된 지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고 

소요되는 공정이 주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술

 -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위하는 사업으로 제조업의 

경우 새로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5천만불 이상이

거나 상시 고용규모가 1천명 이상이어야 하며, 이미 개발된 산업단지의 일

부 또는 전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는 때에는 외국인투자금액이 3천

만불 이상이고 상시 고용규모가 300명 이상이어야 함. 제조업 이외의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이 2천만불 이상으로서 관광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종합유

원시설업 및 국제회의시설과 복합화물터미널사업․공동집배송단지 및 물류

산업 등

 -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으로서 따로 정하는 사업

〈 표 Ⅳ-25 〉            외국인투자 관련 조세감면혜택6)

적용대상 조세지원내용 감면액(율)

외국인투자기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최초 7년간 100%, 

그후 3년간 50%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

최초 5년간 100%, 

그후 3년간 50%

자본재 도입시 

관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

신고후 3년 이내 

통관시 100%

외국인투자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최초 7년간 100%, 

그후 3년간 50%

고도기술제공자 고도기술제공대가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최초 5년간 100%

외국인기술자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최초 5년간 100%

 자료 : 국세청(www.nta.go.kr)

6)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감면조례에 의거, 8년에서 

15년의 범위 내에서 감면기간을 연장하거나 연장 기간 내에서 감면 또는 공제비율을 높일 수 있

음



2. 조세제도 특징 및 시사점

□ 각국의 조세제도 중 법인세, 소득세 및 조세지원제도에 대하여 비교 분석하

여 보면 다음과 같음

〈 표 Ⅳ-26 〉             각국의 조세제도 비교

구 분 국 중국 싱가포르 말레이지아 한국

법인세
거주자 0∼30% 10∼33% 22% 28% 15∼27%

비거주자  - 20% 22% 28%  -

소득세
거주자 10∼40% 5∼45% 4∼22% 1∼28% 9∼36%

비거주자  - 5 ∼45% 15 ∼22% 28%  -

원

천

징

수

배당

소득

거주자 10∼32.5% 0% 0% 0% 15%

비거주자 0% 20% 0% 0% 25%

이자

소득

거주자 10∼40% 0% 0% 5% 15%

비거주자 0% 20% 15% 15% 25%

사용료

소득

거주자 0% 0% 0% 0% 15%

비거주자 0% 20% 15% 10% 25%

조세지원제도

R&D비용 : 

125% 

소득공제

특정개발구 

입주하는 

모든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율 

인하 

2년간 100%, 

3년간  50% 

법인세 감면

개척자격 등 

각종 인센티

브 제공

임퓨테이션

제도 도입

개척자격 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

지역본부에 

대한 

법인세율: 

10%

특정사업에 

대하여 

7년간 100%, 

3년간  50% 

법인세 감면



 - 법인세의 경우 비교대상 5개 국가가 비슷하지만 중국의 경우 외국인투자기

업에 대하여 대부분의 지역에서 15%의 저세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외

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음

 - 소득세의 경우 비교대상 5개 국가중 국이 높은 수준이고, 말레이시아와 싱

가포르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중국과 한국이 비슷한 수준임

 - 원천징수대상소득인 경우 대부분의 소득에 대하여 한국의 원천징수세율이 

상대 국가에 비하여 높게 나타남. 특히, 투자자가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

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중국․싱가포르 등의 국가들에서는 비과세하고 있으

나, 한국에서는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한국 

내의 다수 외국인투자기업에서 회사내 유보금에 대한 처리문제를 놓고 고심

하는 경우가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조세지원제도는 한국이 타국가에 비하여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실제 중국에서 사업을 위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세제상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만, 중국의 경우 대부분의 외국인투자기업이 혜택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

할 때 한국보다 더 많은 세제상의 혜택을 받는다고 할 수 있음

 - 즉 한국의 조세지원제도를 보면, 실제로 조세감면혜택을 받는 기업이 특정 

산업분야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세감면혜택을 받는 기업이 많지 않음

 - 국, 싱가포르 및 말레이시아에서 시행하고 있는 R&D 투자에 대한 소득공

제제도와 유사한 제도로 한국은 R&D 투자금액의 15%를 소득세 또는 법인

세에서 공제해 주고 있으며 싱가포르 및 말레이시아에서 부여하고 있는 시

설투자에 대한 공제제도와 비슷한 제도로 한국에서는 R&D에 대한 시설투

자금액의 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있음.

 - 이와 반대로 거대 시장을 갖고 있는 중국의 경우 여러 개발구에 소재한 외

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우대세율인 15%의 저세율을 적용하고 특정 분야에 

대한 유인책으로 추가적인 우대정책을 쓰고 있으며, 특히 투자자의 배당소

득에 대한 비과세정책 때문에 많은 외국인투자자의 관심을 끌고 있음



3. 한국의 조세제도 발전방향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치상으로는 한국의 조세제도가 타 국가에 비하

여 조세부담이 크다고 주장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전술한 수치 이외에 부과

되는 각종 부담금 및 가산세제도와 여러 명목의 목적세 등을 고려한다면 타 

국가에 비해 조세부담이 많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아시아지역 내에서 다국적기업의 중심지역으로 변신하기 위하여 우

선적으로 법인세 및 소득세율의 인하, 특정분야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마련, 

복잡한 조세제도의 단순화 등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가의 조세부담을 덜어주

고 조세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함

 - 즉,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를 인하하고, 기존의 조세

지원제도를 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 사업, 즉 고도기술수반사업이거나 긴

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위

하는 사업 등에만 국한하지 말고, 사회간접자본시설이나 대체에너지시설 등

에 대한 보다 많은 외국인투자를 유도하는 조세지원제도 도입 방안을 모색

해야 한다고 생각함

 - 또한, R&D 및 동 분야의 시설투자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확대유도하기 위하

여 한국에서 시행중인 기존의 공제제도를 보완하여 공제한도를 확대할 필요

가 있음

 - 특히,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는 이미 법인세가 부과된 소득이므로 외국인기업

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동 소득에 대한 비과세정책을 도입하여 주주의 

조세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바람직하다 할 수 있으며, 복잡한 조세제도를 

단순화하여, 한국의 조세제도를 쉽고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

가 있음

□ 전술한 조세지원정책을 도입하여 보다 많은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

도함으로써 아시아지역 내 다국적기업의 중심축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거대

시장을 갖고 있는 중국과도 경쟁할 수 있을 것임



Ⅴ. 노동제도

1. 각국의 노동제도

1) 국의 노동제도 

(1) 노동정책

□ 전통적으로 개별적인 근로관계는 의회의 법률로 비교적 상세히 규정되고 있

으나, 집단적인 노사관계는 노사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자주적인 결정

을 존중하고 있음

 - 노동조합 설립,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 쟁의조정 등의 노사자율 중시

□ 최근에는 1980년대까지 지속되었던 만성적 재정적자․생산성 저하․경쟁력 

약화․무역적자․끊이지 않는 파업 등 불명예스러운 국병을 치료하기 위

하여 대대적인 민 화․세금인하․재정적자 억제․공공지출 삭감․노동시장의 

탄력성 제고 등의 정책을 전개하여 경제성장 및 매력적인 외국인투자 대상

국가라는 평가를 얻음

 - 최저임금제 시행, 근로시간의 최저기준 보장, 노동조합 민주주의 및 노동쟁

의에 대한 규제 등

□ 결론적으로 국의 노동정책은 전통적인 노사자치주의 원칙하에 경제성장을 

위한 조치(외국인투자유치 포함)로서 다양한 노동규제정책을 전개 중임  

(2)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

□ 노동조합 조직에 있어 법적인 제한이 없으며 산업별·직종별·기업별 등 자유

로운 형태로 조직이 가능하나, 전국단위의 산업별 조직 하에 기업단위의 지

부가 일반적임



 - 실업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전임자의 임금은 노동조합

의 조합비로 부담

 -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은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정치기금 설치, 특정정

당이나 후보자 지원, 정치자금 기부 등이 허용

□ 단체교섭은 임의주의 전통에 따라 민간부문의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

구에 응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으나, 사용자가 일정한 노동조합을 교섭상대

로 인정하면 일정한 법적 효과가 발생되며(노동조합 인정 및 인정취소 

제도), 복수노동조합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하지는 않음

(3)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 노사간 단체교섭을 통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단체협약은 원칙적

으로 구속력이 없고, 노사가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만 구속력이 발생하

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노사협의로 결정함

□ 쟁의행위 중인 근로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관행임. 즉 파업 또는 직장 

폐쇄시는 조합기금에서 근로자의 생계비가 보조되며 쟁의행위 중 회사의 대

체근로는 명문규정이 없으나 일반적으로 가능함

(4) 노동쟁의 조정절차

□ 노동쟁의는 1차적으로 노사간 협의기구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며, 

노사간 자율조정이 실패하는 경우에 정부조정기구 및 중앙중재위원회를 통

하여 알선, 중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심각한 파업의 경우 법원의 중

지명령(Injunction)으로 냉각기간 설정

(5) 경 참가(노사협의회)제도

□ 노동조합과는 별도로 경 활동에 근로자를 참여시키는 경 참가제도로서 주

로 직장별 종업원 대표제를 통해 업적급 임금률․작업장 규율․인사계획․

기계도입 및 재정문제 등을 결정하고 있음



(6)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제도

□ 근로시간은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주당 평균 48시간 이상 일할 수 없으나, 대

체로 실제 주당 근로시간이 타 유럽국가에 비해 높은 편임. 기업 사정을 감

안하여 노사간 협의를 통한 탄력적 근로시간 운 이 가능

□ 주휴일은 주1일이나 단체협약상 통상 2일이며, 무급이 일반적이고 주휴일의 

유·무급 결정 및 휴일근로의 할증률 등은 단체협약으로 결정됨

□ 공휴일은 은행휴무일로서 8일이 있으며, 근로자의 날이 지정되어 운 중임

□ 연차휴가의 일수, 부여여부 등은 노사간 단체협약으로 자유로이 결정 가능하

나, 통상 4∼6주의 유급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며 월차휴가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으나 통상 휴가가 없음 

(7) 임금 및 복리후생

□ 임금에 관한 명문의 법규정이 없고, 노사간 자유로운 협의로 임금 인상율 및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의 임금할증률이 결정됨

□ 최저임금제가 1998년에 법제화되어 연령에 따라 차별적으로 운 됨

 - 22세  이상 : 4.4파운드/시간(2001년)

 - 18세∼21세 : 3.5파운드/시간(2001년)

□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 시는 휴업수당으로서 보증임금을 지급하고 

있음(보증임금 = 무근로시간 × 보증임금율)

□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국가보험기금(NIC)에 보험료를 납부하여 산재․질

병․실업․노령연금, 기타 건강보조 등의 혜택을 받음



(8) 정리해고

□ 사용자가 정리해고에 대한 정당한 사유(근로자의 업무능력․자격․행태에 

관련한 사유 및 잉여 노동력 또는 법률상 제한으로 고용을 지속시키기 불가

능한 경우 등)를 제시하고 입증해야 정리해고를 할 수 있음 

 

 - 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거나 업상의 이익에 비추어 특정한 종류의 작업

수행을 정지 또는 감소(일시적인 경우 포함)하거나 그와 같은 결과가 예상

될 경우도 가능

□ 해고절차는 다음과 같음

 - 100명이상의 인력해고시 90일(10인 이상은 30일) 이전에 노동조합과 협의

 - 행정기관에 일정기간내(노동조합과의 협의의무와 같은 기간)에 사전통지

□ 통상의 퇴직연령은 남자는 65세, 여자는 60세이나, 실제 퇴직연령대는 매우 

넓고 조기 퇴직이 보편화됨

  

(9) 여성근로자의 근로조건

□ 여성을 위한 근로시간,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의 특칙이 없음

□ 출산시 6주간 출산수당을 90% 지급하나 실제는 40주에 30% 유급휴가가 가능

 - 육아휴직은 산후 29주 이내의 기간 중에 14주간 가능(무급)

(10) 비정규직 근로자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 갱신되지 않을 경우 불공정해고 및 잉여인원 

해고에 관한 법규제와의 관계에서는 해고로 취급

□ 단시간근로자는 스스로 파트타임노동자라고 답한 자가 해당되나, 95년 가을

(9∼11월)까지는 통상 주당 노동시간이 30시간 미만인 자를 지칭하 음



 -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는 근로시간 및 근속년수에 비례하여 부여 가능

하며, 서면계약으로 기타 근로조건을 결정함

□ 파견근로에 대한 명문의 법규정이 없으나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파견근로 업무 및 파견기간 등에 대한 제한이 없음

2) 중국의 노동제도

(1) 노동정책 

□ 1992년 이후 사회주의시장경제를 채택하면서 노동정책도 전통적인 인치

(人治)를 지양하고, 「법(法)에 의한 지배」의 확립을 적극 추진중임

 - 노동법규 적용을 강화하고 법규정비를 추진중이며, 1995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화민국공화국 노동법이 바탕을 이룸

□ 경제성장에 따라 노동쟁의가 증가 추세이며, 정부는 노사관계 안정화를 위해 

기업노동쟁의 처리조례를 제정하여 기업과 근로자 쌍방의 권익을 보호하고, 

원만한 노사관계 유지로 정상적인 경 상태가 형성되도록 적극 관여하고 

있음

 - 노동계약제의 개선 및 실시 확대, 단체협상 및 단체계약제도의 확립, 근로 

기준 개선작업 강화, 노동쟁의 처리절차 보완, 관련 법규 완비 등

□ 1986년부터 평생고용제에서 전국적인 노동계약제의 실시가 추진되어 직업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었고, 1993년부터 노동관리체제의 개혁이 진행됨에 

따라 노동력 배치에도 본격적인 시장메커니즘이 형성되기 시작하 음

 - 인력수급 쌍방간의 자유선택, 노동력 이동의 활성화, 생산성과 연계된 임금

수준 결정 등 시장메커니즘이 작용

 - 1997년 현재 노동시장의 시장화 정도는 70% 수준으로 추정

 - 1998년∼2000년간을 전환점으로 강도 높은 국유기업(도시집체기업 포함) 개

혁이 추진됨에 따라 약 20∼30%로 추정되는 과잉인력에 대한 고용조정이 

진행중



□ 과거 계획경제하에서는 거주이전의 자유 및 직업선택의 자유가 불허되었음. 

즉, 종신고용, 국가규정에 의한 엄격한 임금수준 관리, 사회복지서비스(주택, 

양로, 의료 등)의 직장 부담 등이 근로조건의 골간이었음

(2)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

□ 공회(公會)는 중국 공산당의 하부조직으로 상명하복의 지휘체계를 가지고 있

으며, 정부는 실업방지, 복지향상 등을 위하여 公會의 설립을 독려하는 입장임

□ 공회설치 및 가입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으며, 근로자들이 자주적

으로 공회를 결성, 조직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처벌대상이 됨

 - 공회의 기능은 근로조건의 유지·보호기능, 입법·쟁의조정 등에 대표로 참여, 

생산성향상, 회원복리 등의 건설기능, 회원교육기능 등 4가지

 - 공회는 친목단체 성격이 짙고 회사와 협조적이며 직원단합대회, 야유회, 

생산성 향상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

□ 공회는 단결권, 단체교섭권만 있고 단체행동권은 없기 때문에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위법으로 市 노동국 또는 공안에 고발할 수 있음

□ 공회가입에는 제한이 없으며, 육체노동자와 정신노동자 모두 가입이 가능

하고, 관리직은 물론 외국인 사장도 가입범위에 포함시킨 예가 있음

※ 노동조합(公會) 현황

◦ 노동조합(公會)의 최상층 조직은 25년에 설립된 中華勞動總公會로 99년 현재 

16개 산별공회와 30개 지역별(시·현급)공회가 설립

 - 1999. 1 현재 약 3.1억명의 근로자중 1.3억명이 공회 회원(약 42% 조직율)이

며, 조직근로자 다수가 국유기업에 집중

◦ 정부는 2000년말까지 80% 이상의 외투기업에 공회를 설치토록 지도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여 노동조합조직을 권장함

 - 외투기업의 노동조합조직율은 약 40∼50% 수준이나, 노동쟁의가 증가 추세임



(3) 단체교섭

□ 종전 기업내 근로자간 의견협의, 상호교류 등의 역할을 하는 공회가 점차 근

로자의 권리옹호를 위한 자본주의 성향의 노동조합으로 변질되는 추세임

□ 단체근로계약은 근로계약을 집단적으로 체결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단체 

협약과 유사하며, 체결여부는 강제가 아니고 임의사항임

□ 단체근로계약은 노사 동수로 구성된 노사대표가 교섭의 내용, 시간, 장소 등

을 자유롭게 정한 후 교섭하고, 상호합의가 되면 수석대표가 서명날인하여 

결정함

 - 단체계약 체결(변경, 합의해제 포함)후 7일내에 협약서(3부) 및 이에 대한 설

명서를 행정관청에 보고해야 함(행정관청은 접수 후 15일 이내에 심사의견

서를 쌍방 대표에게 교부)

 - 단체노동계약은 유효기간(1∼3년)만료 또는 합의로 약정된 조건충족시 즉시 

종료함. 단, 유효기간중이라도 상황변경이 있어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어

느 일방이라도 변경 및 해제 요구가 가능

※ 중국의 노동쟁의 추이

◦ 정부의 고용조정과 노동제도의 개혁에 따른 실업의 증가 등에 따라 노동

쟁의가 1992년에 8,150건에서 1999년에는 12만 여건으로 급증

◦ 전반적인 노사관계의 변화에 따라서 외자기업 부문의 노동쟁의가 1994년 

2,974건에 이어서 1996년에 10,083건, 1998년에는 다시 22,537건으로 2년간 2

배 이상 폭증하여 노동쟁의 발생 1위 부문을 차지

◦ 노동쟁의의 가장 큰 원인은 임금 및 보수 문제이고 그 다음이 보험, 복지 

관련 문제임. 외자기업의 경우 특히 임금보수 문제로 인한 노동쟁의 발생 

비중이 약 60%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



(4)  노동쟁의 조정절차

□ 단체노동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쟁의는 ① 내부조정 및 화해 ② 노동쟁의

중재위원회 ③ 인민법원의 순으로 해결하고 있으며, 어떠한 경우든 폭력은 

물론 집단행동이 불가능함

 ① 노사간 협상이 원만하지 않거나 성사되지 않으면 회사 내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설치된 노동쟁의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상호의견을 조정함

 - 사용자 또는 사용자가 지정한 대표, 근로자 대표, 공회대표로 구성

 - 사용자 대표는 1/3을 초과하지 못하며 위원장은 공회대표가 담당

② 노동쟁의조정위원회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당사자 가운데 일방의 신청

에 의해 지방정부에 구성된 노동쟁의중재위원회의 중재를 받을 수 있음

 - 노동쟁의중재위원회는 노․사․대표로 구성 (천진시의 경우 노동행정 3인, 

공회 2인, 법제국 1인, 공상국 3인, 기업대표 2인)

③ 중재위원회의 중재 내용을 당사자 일방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해결을 요구할 수 있음

 - 당사자는 노동쟁의중재위원회의 중재가 아직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만 법원

에 기소할 수 있으며, 중재를 거치지 않고서는 법원에 기소할 수 없음

□ 아래 사유에 의해 3인 이상이 참여하는 쟁의행위는 노동쟁의로 간주됨

 - 해고, 사퇴강요 등 근로관계 종료로 발생하는 쟁의행위

 - 임금·보험·복리·교육훈련, 노동보호규정 집행관련 쟁의행위

 - 노동계약 이행관련 쟁의 행위

 - 법규 이행관련 쟁의 행위

(5) 근로자 고용

□ 현재 국가가 직장을 배치하는 비중이 38.7%, 개인이 자체 해결하는 경우가 

29.8%, 친지·지인을 통한 취업이 22.3%, 광고 등을 통한 취업이 6.7%를 차

지하고 있음(중국공업발전보고, 1999)



□ 외국인투자기업은 先都市 後農村, 先本地 後外地, 先本省 後外省의 원칙에 

의거, 직원을 모집하는 것이 가능함

 - 외자기업은 우선적으로 本地의 취업 희망자나 기존의 재직자 중에서 직원을 

채용하도록 노력해야하고, 이를 통해 충당할 수 없을 경우에만 외지인 채용이 

가능(지방정부의 허가 필요) 

 - 모집․채용을 위한 신문광고시 지방정부 노동국(인사국)의 허가가 필요

□ 현재 타 회사에 재직중인 자를 고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어기는 

경우 이전회사에 경제적 보상을 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함. 학교 졸업생에 대

해서는 국가분배제도가 시행

□ 모집·채용 제한사항을 위반하면 기업의 월평균 임금의 5∼10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채용이 무효화 될 수 있음

(6) 근로계약 및 수습기간

□ 근로계약시 기업은 반드시 채용된 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근로계약서를 지방정부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 근로계약기간은 제한이 없으며 1∼5년 사이에서 정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1

년이 가장 흔하나, 대부분 외자기업은 3년으로 하는 경우가 많음

 -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연장치 않으면 계약은 해지됨

□ 시용기간은 업무능력 및 태도 등을 판단하여 향후 사용자가 계약을 지속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기간으로 근로자도 언제든지 퇴직할 수 있음

 - 시용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방정부에 따라 6개월 이내의 일정

기간을 한도로 정하는 경우가 있음

 - 시용기간도 계속 근로년수에 포함되며, 시용기간 중 임금 등 근로조건은 

정식근로자 보다 낮을 수 있으나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함



(7) 근로시간 및 시간외 근로수당

□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휴게시간 제외)이며, 연장근로는 근

로자 또는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1일 1시간이내에서 할 수 있음

 - 성수기 주문쇄도 등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근로자 건강보호를 전제로 근로

자 또는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1일 3시간, 1월 36시간까지 연장근로 가능

□ 지방정부의 승인을 얻은 경우 부정기 근로시간제(한국 : 간주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및 종합계산 근로시간제(한국 :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가능

□ 시간외 근로에 따른 할증임금은 연장근로시 50%, 야간근로시 0%(없음), 주

휴일근로시 100%, 법정 공휴일 근로시 200%를 지급해야 함

 - 가산임금의 지급기초는 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기본급도 가능

(8) 휴일 및 휴가제도

□ 주휴일은 1주일에 2일(토요일과 일요일)이며 무급이고, 업무성격, 교대제 등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토, 일요일 외에도 휴일 지정이 가능함

 -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과 협의 후 주휴일 근무 시 100%의 가산임금을 지급

□ 전국민 법정 공휴일은 7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있으며, 법정 공휴일이 토요

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다음날이 휴무가 됨

 -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과의 협의 후 근로시 200%의 가산임금을 지급

□ 연차휴가는 노동법에 1년이상 근속자에게 부여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세부사

항은 국무원 명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지방정부에 따라 잠정규정을 마련하여 

운  중임

 - 광동성의 경우 1∼5년 미만 근속자(5일), 5∼10년 미만(7일), 10∼20년 미만

(10일), 20년 이상(14일) 등 차등 부여



□ 월차휴가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 일반적으로 부여되지 않으나, 결혼 및 상례

에 대해는 노동법에서 유급 휴가를 부여토록 규정하고 있음

 - 휴가일수 및 유급 임금수준은 근로계약으로 정할 수 있음

(9) 임금결정 및 최저임금제

□ 지방별로 최저임금제를 운 하고 있으며, 광범위한 임금조사에 의한 대표 직

종별 임금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적용하고 있음

 - 지방정부가 정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면 임금수준에 대해 정부가 

관여할 근거 없고, 외자기업의 임금수준은 국내기업의 120% 이상을 유지해

야 한다는 지침이 있으나 점차 사문화

 -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 미달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제보상금

을 추가로 부담하고 1∼3배의 벌금을 병과 가능

□ 인센티브제의 도입으로 보조금, 수당, 장려금 등 임금구조가 복잡하고 내용

이 다양화되고 있음

□ 임금수준의 결정요인은 생계비, 생산성, 물가, 비교임금 등이 있으며 외자기

업은 특히 타기업과의 비교임금이 중요시 됨

(10) 업무상 질병·부상 처리

□ 업무상 질병·부상인 경우 치유기간 동안 휴직처리 되며 해고가 불가능함

 -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공상보험 가입은 의무화되어 있어 

임금․의료비 등을 보험으로 지원함. 산재(공상)보험에 가입치 않은 경우

에는 회사가 부담

 - 업무상 질병인 경우 근속년수에 따라 3∼24개월의 휴직을 부여



(11) 고용계약의 종료(퇴직, 해고, 해고예고)

□ 정년퇴직의 경우는 기업이 정년을 정할 의무는 없으나, 이를 규정할 경우에

는 정년 도달로 근로관계가 종료됨

 - 양로보험 퇴휴규정에 따른 정년 : 남자 60세, 여자 50세(간부: 55세) 이상

□ 업무외 질병, 업무능력 부족, 계약환경의 중대한 변경, 정리해고 등 상황 변

경에 따른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해고가 가능함

 - 해고시 1년 근로에 1개월분 평균임금을 지급

 - 평균임금은 해고 또는 퇴직 전 12개월간 중 정상적인 생산 또는 기업활동 

기간에 해당하는 총임금에 대한 월평균임금으로 계산

□ 징계해고로서 근로계약에 정한 징계사유(주의, 경고, 감봉, 휴직, 강등, 해고 

등) 발생시 근로계약 종료가 가능함 

  ․기업의 규율이나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직무상 과실· 착복 등으로 기업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노동중재위원회가 회사규정 여부, 규정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부당해고 여부를 결정

□ 해고예고에 대해서는 상황변경으로 인한 해고, 정리해고 등의 경우에 노·사 

모두 해고 또는 근로계약 해지시 상대방에 대하여 30일 전에 통고하거나 또

는 해고예고 대신 30일분의 임금을 지급한 후 즉시 해고가 가능함 

 - 근로자가 30일 전에 예고치 않고 일방적으로 퇴직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외

에 사용자의 적절한 대응수단이 없음

 - 합의퇴직, 근로계약기간 만료, 수습능력 결여, 징계해고, 정년 등은 원칙적으

로 해고예고가 불필요

□ 퇴직금은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 합의퇴직시 근속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함 (12개월이 한도)



 -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당사자가 기간연장에 합의치 않아 근로계약이 만료된 

퇴직의 경우 경제적인 보상의무가 없음

(12) 정리해고

□ 정리해고의 경우 기업파산, 인민법원에 의한 법정정리, 해당지역 정부가 규

정한 기업경 악화기준에 부합되는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감

원의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 정리해고가 가능함

□ 정리해고절차는 다음과 같음

① 정리해고 30일전에 공회 또는 전체근로자에게 정리해고의 필요성을 설명하

고, 감원인원․시기․경제적 보상방법 등에 대해 의견을 구해야 함

② 노동행정기간에 감원방안 및 공회 또는 전체근로자의 의견에 대하여 보고

 - 행정기관에 대한 보고는 법규정상 신고의 성격을 갖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동 기관의 의견을 수용치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인․허가에 준함

③ 감원자에게는 감원인원증명서를 발급하고 6개월 내에 신규인력 채용 시 감

원자를 우선 채용함

□ 정리해고시 1년 근로에 대해 1개월분 평균임금을 경제적 보상으로 지급

(13) 여성근로자의 근로조건

□ 출산휴가는 90일(산전 15일, 산후 75일)이며, 난산시 15일, 다생아인 경우 1

명당 15일을 추가함 (100% 임금보상)

 - 출산휴가기간 중 경제적 보상 및 임신 검사비 등은 사회보험기금에서 부담

(소속회사의 근로자 월평균임금기준)하고, 사회보험에 미가입한 경우는 기업

이 부담

 - 1세 미만 아 보유자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22:00∼06:00)가 금지

되며, 생리휴가는 부여할 의무가 없음



3) 싱가포르의 노동제도

(1) 노동정책

□ 투명한 공공정책과 기업 경 활동을 바탕으로 노동조합의 불법적인 파업을 

엄격히 제한하고 강력히 대처함으로써 무분규상태를 지속하고 있음

□ 연도별 임금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과도한 임금상승에 따른 기업의 경쟁력

저하를 예방하는 정책을 시행중임

□ 노사간 자율적인 협의 및 결정을 존중하되 기업경 에 악 향을 초래하는 

노동조합의 활동이나 기업의 부정, 부패에 강력한 통제와 처벌로 대응하고 

있음

 -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노사관계에 대하여 엄정히 법집행 

(2)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

□ 노동조합 설립시 근로자 7인 이상이 발기하여야 하며, 설립 후 1개월 내에 

행정관청에 노동조합 등록신청을 하고, 행정관청은 심사 후 조합으로서 결격

사유가 없을 경우에만 노동조합 등록증을 교부함

 -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 보완을 요구하거나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사후

적으로 등록취소 및 철회도 가능함. 형태는 기업별 노동조합이 원칙(일반적)

□ 노동조합 전임자의 임금은 노동조합 조합비에서 지출함

□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음

 - 단, 1980년 이후 정부․정당과 노동조합간의 목표를 일치시키고 연대를 강화 

하기 위하여 정부와 인민행동당 및 조합간에 연락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당

과 노동조합간의 협력체제를 제도화하기 위하여 인사교류를 실시중



(3)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인사 및 경 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가 없으며,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 개선 등에 관한 사항에 한

하여 교섭요구가 가능함

 - 정당하게 체결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통상 2∼3년이며 쟁의 중 사용자의 

대체근로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음

□ 등록된 노동조합은 조합원 다수의 비 투표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고는 집

단적인 행동(쟁의행위)을 할 수 없으며, 관련 법률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는 

경우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참가한 조합원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부과함 

(4) 노동쟁의 조정절차

□ 노동쟁의는 ① 당사자간 교섭 ② 행정기관에 의한 화해 및 조정 ③ 노동법

원에 의한 중재 순으로 해결하고 있음

□ 노동쟁의가 있는 경우 노사는 1차적으로 협상가(Commissioner)로부터 7일의 

기간 동안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조정절차가  

진행됨

□ 행정관청은 노사간 교섭을 통하여 합의가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의무

교섭회의(Conference)를 개최하여 화해 및 조정을 결정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에 불참하는 노사는 벌금 및 징역형에 처함

□ 조정에 의해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노사는 노동조정법원(Industrial 

Arbitration Courts)에 중재를 요청하여 그 중재결정으로 최종 합의를 도출

하며 노사 각각 10명의 위원(Panel)으로 구성



(5)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제도

□ 법정근로시간은 1일∼8시간, 1주 44시간이며, 연장근로는 주당 1일 4시간, 월 

72시간 한도 내에서 가능함

 - 어느 특정 주에 4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2주간 88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

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  가능

□ 주휴일은 1주에 1일 이상으로 무급이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서 11일이 있음

 - 주휴일 또는 공휴일 근무시 각각 100%의 할증임금을 지급

□ 연차휴가는 근속이 3개월부터 1년까지는 7일이 부여되고, 이후 추가근속 1년

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됨 (최저 7일∼최고 14일 한도)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시 별도의 임금보상(수당)은 없으며 월차휴가는 특별한 

규정이 없고, 생리휴가도 없음

□ 14일의 유급 병가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60일까지 연장이 가능함

(6) 임금 및 복리후생

□ 임금은 노동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모든 보수이며, 통상임금은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근로자가 지급 받을 권리가 있는 보수의 총액을 말함

 - 시간외 근로에 대한 할증임금은 연장근로시 50%, 야간근로시 0%(없음), 휴

일근로시 100%의 통상임금을 지급

□ 최저임금에 대한 법적 강제는 없으나, 매년 임금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적정수준의 임금이 결정되도록 지도하고 있음. 임금수준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노사간 교섭으로 결정됨

□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시 휴업수당 지급여부는 특별한 법규정이 없음



(7) 고용의 종료 및 정리해고

□ 고용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고용주 및 근로자는 일정기간 전에 문서

로 상대방에게 통보해야 하며, 통보 없이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만큼의 임금을 상대방에게 지불해야 함

 - 근속 26주미만 : 1일전 통보

 - 근속 26주∼2년 미만 : 1주전 통보

 - 근속 2년∼5년 미만 : 2주전 통보

 - 근속 5년이상 : 4주전 통보 

□ 고용주가 임금지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으로 2일 이상 결근하는 경우는 계약위반이 되어 계약 

종료가 가능함

□ 퇴직위로금은 5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 청구가 가능하나, 그 수준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고용조정(정리해고)의 경우 근속 3년 이상인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위로금의 

청구가 가능하나 그 수준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이 가능함

□ M&A․사업양도․양수․자회사 설립 등의 경우에 고용주는 근로자를 자

회사나 관련 회사 혹은 전혀 새로운 타 회사에 근로관계를 이전시킬 수 있음

 - 근로자 및 노동조합에 근로관계 이전 및 근로조건에 대해 사전 설명 실시함.  

기존 근로조건은 유지되며, 근속기간도 계속 인정       

□ 부당해고의 경우 근로자는 1개월 내에 노동관청에 서면으로 진정이 가능함  

(8) 여성근로자의 근로조건

□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조정, 야간근로, 휴일근로 배제 등 여성을 

배려하는 법규정이 없으며 남성 근로자와 동일하며 출산휴가는 180일 이상 

근속하는 경우에만 8주(산후 4주)의 유급휴가(통상 임금)을 부여

 - 출산휴가 기간 중에는 해고가 금지되며, 생리휴가는 없음



4) 말레이시아의 노동제도

(1) 노동정책

□ 정부의 강력한 개입에 의해 노동조합 및 단체교섭을 통제하고 있음

 - 정부의 노사관계정책은 경제정책의 하부구조로 집행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

를 유치하는데 유리하도록 적절한 가격과 양질의 노동력을 공급하는데 필요

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임

□ 노동조합 인정, 단체교섭의 대상, 파업권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엄격하므로 

노사관계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향력은 미미함

 - 정부가 노동조합의 크기와 구조 등을 통제하고, 주요 전략산업은 노동조합이 

설립되어도 단체교섭은 실질적으로 금지됨

 -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용자의 행태가 일반적이고 정부도 이를 묵

인하는 편임 

□ 집단적인 노동조합활동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개별적

인 근로자의 권리보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보다 엄격하게 법을 적용함

□ 정부가 저임금에 기초한 노동집약적 산업의 육성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유지

시켜 왔기 때문에 전반적인 임금수준이 정부에 의해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음

 - 정부의 정책기조가 고부가가치 산업의 육성으로 바뀐 이후에도 이와 같은 

정부의 기본방침은 변하지 않고 있음

 - 최저임금도 실질적으로는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외국인 노동력을 활용하여 

인력부족과 임금상승에 대처함

□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정책으로 1980년대 중반부터 초과근무수당 지

급기준 하향,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에 대한 여성의 야간근

로 허용, 일부 선도산업에 대해 법정 최저기준 이상의 고용조건 불허용 

등을 시행함



(2)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

□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직장, 직종 혹은 업종에 종사하는 7명 

이상의 노동조합원(16세 이상)이 필요하며, 노동조합설립 후 1개월 내에 노

동조합등록처에 등록 후 확인증을 교부받아야 함

 

 - 노동조합 간부가 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조직된 직장, 직종이나 업종에 

적어도 1년이상 재직해야 함

 - 새로 설립되는 노동조합이 기존의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경우 행

정관청(노동국)은 제2 노동조합의 등록이 두 노동조합간의 경쟁관계를 발생

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면 제2 노동조합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음

□ 2000년 현재 563개의 노동조합(14개의 사용자협회 제외)이 있고 총 노동조합

원수는 734,037명이며. 총 취업자수를 기준으로 하면 노동조합 조직률은 

8% 수준임

 - 50%이상의 노동조합이 조합원수 500인 미만인 소형 노동조합

 - 정부는 대형 노동조합의 발전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노사관계법을 운 해 오

고 있으며, 그와 같은 추세는 정부가 80년대 초 이후 기업내 노동조합

(In-House Union)를 적극적으로 육성함에 따라 더욱 강화

□ 사용자뿐만 아니라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도 엄격히 

제한함

 - 사용자의 허가 없이 업장소에서 정상근무시간에 노동조합의 가입이나 탈

퇴를 권유하는 행위 또는 조합원이나 노동조합 간부가 되거나 되지 않도록 

위협하는 것 등은 제한됨

□ 외국인투자기업에 노동조합 설립의 움직임이 있거나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

우 공권력이 초기단계부터 적극 개입하여 해결하고 있음

 - 전자산업의 경우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노동조합 설립이 불허되었으나, 국

내외의 압력으로 1998년에 노조설립을 다시 허용, 실제로는 노조 설립이 

강력히 규제됨



(3)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 노동조합이 사용자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모든 근로자(단, 법으로 조직대상에

서 제외되는 근로자를 제외)를 대표하여 사용자와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할 권리가 발생됨

 - 노사관계법에 의해 단체교섭의 과정이 규제되고 단체교섭에서 노동조합의 

역할이 제한적

 - 경 권에 속하는 채용, 배치, 해고, 정리해고, 승진, 전보 등은 단체교섭의 대

상에서 제외. 즉, 근로조건에 관련 있는 사항만 교섭의 대상이 됨

□ 1986년의 투자촉진법(Promotion of Investment Act)에 의거 선도산업

(Pioneer Industry)의 경우에는 고용법에서 정한 최저기준 이상의 근로조건

에 대해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협상은 금지됨

□ 단체협약이 체결된 후 1개월 이내에 노사공동이 서명한 단체협약서를 노동

법원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된 협약서는 노동법원의 중재와 같은 효력이 발

생됨

 - 협약의 유효기간은 3년 이상이며, 노동법원에 따라 일용직 및 고용계약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체협약 적용대상에서 제외됨(Award 86 of 1978)

(4) 단체행동과 직장폐쇄

□ 단체교섭이 결렬되는 경우에 노동조합은 파업을, 사용자협회는 직장폐쇄가 가능함 

 - 파업은 조합원의 비 투표로 2/3의 찬성이 필요하고, 직장폐쇄도 사용자협회 

회원의 비 투표로 2/3의 찬성이 필요함

 - 불법적인 파업이나 직장폐쇄는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엄격히 부과됨

□ 합법적인 파업이 어려운 법적 체계로 인하여 노동조합은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방법보다는 보다 온건한 방법에 의존하고 있음



 - 1970년대 이후 파업발생건수가 미미한 수준이며, 2000년에 단 11건의 파업이 

발생하 음(2,969명 참가, 총 근로손실 일수는 6,068일)

 - 파업시 사용자는 대체고용 또는 직장폐쇄를 단행하는 경향이 높음

(5) 노동쟁의 조정제도

□ 노사분쟁은 ① 노사간 재교섭 → ② 당사간의 교섭 실패시 행정관청에 의한 

조정 → ③ 조정 실패시 노동법원에 의한 중재 순으로 해결됨

 - 행정관청은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조

정에 의해 분쟁이 해결될 소지가 없으면 노동법원에 그 중재를 요청함

 - 중재는 노동법원(Industrial Court)에 의해 이루어지며, 노동법원은 중재를 

요청 받은 후 30일 이내에 중재결정을 해야 함

□ 결국 강제중재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노사분쟁시 최후 수단이 되는 

파업과 직장폐쇄를 실질적으로 대처하고 있음

(6) 근로자 고용(고용계약, 수습기간)

□ 197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발전을 하여 왔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일자리가 

많아(최근 금융위기 때 제외) 이직률이 매우 높은 편이고 특히, 사무관리직

의 경우 서구식 고용관행에 익숙하여 이직이 잦음

 
 - 비숙련인력은 주로 말레이인이나, 잦은 이직과 결근, 초과근무 기피 등의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처하고자 외국인력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음

□ 고용계약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성립되나 고용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되어 

피고용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외국인력 사용은 1990년부터 정식으로 허용되었으며, 임금수준은 비슷하며 

결근이 없고(기숙사 숙식 때문) 계약기간 중에는 이직할 수 없다는 것이 장점

이나 취업업종과 출신국가가 제한됨



□ 대부분 근로자는 채용초기에 수습기간을 거치며, 수습기간이 지난 후 업무성

과나 능력이 고용주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고용계약 종료가 가능함 

(7) 근로시간 및 휴일, 휴가

□ 1일 통상근로시간은 8시간, 1주 통상근로시간은 48시간이며, 연장근로를 할 

경우에도 1일 12시간, 1월 104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1주일에 적어도 1일의 무급 주휴일을 부여(날짜는 고용주가 결정) 해야 

하며, 공휴일은 법정 공휴일을 포함하여 적어도 10일 이상임

□ 연차휴가는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되며 월차휴가는 없음

 - 근속기간 2년미만 : 최소 연간 8일

 - 근속기간 2년이상 5년미만 : 최소 연간 12일

 - 근속기간 5년이상 : 최소 연간 16일 

□ 병가도 근속년수에 따라 차등 부여됨

 - 근속기간 2년미만 : 최소 연간 14일

 - 근속기간 2년이상 5년미만 : 최소 연간 18일

 - 근속기간 5년이상 : 최소 연간 22일

 - 입원이 필요한 경우 : 최장 60일의 병가 부여

(8) 임금 및 수당

□ 임금은 기본급․수당․상여금으로 구성되며, 수당의 종류는 우리나라에 비해 

적고 상여금은 기업성과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고정상여금과 기업의 성과에 

연관되어 지급되는 변동상여금으로 구성됨



 -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호봉표가 없으므로 자동임금인상시스템이 아님

□ 개별 근로자의 임금결정은 성과뿐만 아니라 근무태도․출근율․초과근무 

수용 여부 등이 고려되나, 특히 출근율이 중시됨

□ 전국에 걸쳐 시행되는 최저임금제는 없으며 업종별 최저임금이 있으나, 실질적 

향력은 거의 없음

□ 초과근무나 휴일근무시 근무시간의 장단에 따라 할증률이 차이가 나고 주휴

일이 무급이기 때문에 휴일이나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높은 수당을 지급함

 - 통상근로일의 초과근무수당은 시간당임율(hourly rate of pay: HRP) 50% 

이상 가산

 - 휴일근무수당(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은 근무시간이 통상근로시간의 1/2 이하

이면 통상임률(Ordinary Rate of Pay : ORP)의 50%를, 1/2을 초과하면 

ORP의 100%이상 가산

 - 공휴일 근무수당은 ORP의 200%이상 지급

□ 연차수당(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또는 병가수당은 연가 또는 병가 중에 월급

을 공제 없이 지급 받았다면 그 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됨

(9) 고용계약의 종료(계약해지, 해고예고)

□ 해고 등 고용계약 종료에 관한 법적 절차나 기준이 매우 엄격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배상금이 부과됨

 - 말레이시아 근로자는 개별적 권리보호에 매우 적극적이기 때문에 법에 위반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관청(노동국)에 고발하는 경향이 있음

□ 고용계약서나 단체협약에 퇴직연령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퇴직연령 

도달시 고용이 종료되며, 기타 근로자의 귀책사유(불법행위, 계약 불이행 등)

가 있는 경우에 해고가 가능함



 - 성과부진의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으나 해고 전에 근로자의 성과를 개선하

기 위한 노력, 즉 상담․적절한 현장지도․훈련 및 경고 등이 선행되어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음

□ 고용계약시 계약종료(해고 예고)의 사전통보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이 사전 

통보기간은 고용주 및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됨

 - 고용계약기간이나 도급계약의 업무량이 사전에 정해져 있다면 계약기간이 

끝나거나 일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계약이 종료되며 사전통보는 불필요

 - 고용계약에 사전통보기간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의 사전 통보기간은 다음과 

같음

  ․피고용인의 근속기간이 2년 미만 : 4주전 통보

  ․피고용인의 근속기간이 2년 이상 5년 미만 : 6주전 통보

  ․피고용인의 근속기간이 5년 이상 : 8주전 통보

 - 사전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전통보를 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급여를 

지급해야 함

(10) 정리해고

□ 정리해고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으나 실제 시행이 매우 어려우며, 최근의 외

환위기기간 중 정리해고된 근로자 수는 실제로 매우 적음

 - 정리해고에 관한 지침에 의거 사용자가 정리해고 전 해고회피노력(신규채용 

중단, 초과근무 제한, 배치전환, 임시해고, 임금삭감 등)을 할 것을 지도함

 - 정리해고시 외국인근로자가 내국인에 비해 우선 해고되며, 내국인 근로자는 

늦게 입사한 사람이 우선 해고됨

  ․LIFO 원칙 적용(Last-In-First-Out Principle) 



※ 실질적인 해고(Constructive Dismissal) : 근로자가 사전통보 없이 이직하

으나 이 같은 상황을 사용자가 조장한 것이라고 입증되는 경우에 근로자는 

부당해고와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음 

  ․사용자가 임금, 수수료, 수당 등을 자의적으로 삭감하는 경우

  ․주택, 식사 등 고용계약상의 복지혜택의 일방적인 중단

  ․하위직으로 강등, 직무내용의 상당한 변경

  ․피고용인을 모욕할 의도가 있는 고용주의 언사나 행위 등

(11) 퇴직금 및 정리해고수당

 

□ 고용주는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퇴

직금 및 정리해고수당을 차등 지급해야 함 

 - 근속 1년 이상∼2년 미만 : 각 1년에 대해 10일의 임금

 - 근속 2년 이상 5년 미만  : 각 1년에 대해 15일의 임금

 - 근속 5년 이상           : 각 1년에 대해 20일의 임금

(12) 여성근로자의 근로조건

□ 출산 직전 지난 4개월간 하루라도 고용되어 있었거나 지난 9개월간 적어도 

90일을 초과하여 같은 고용주에 의해 고용되어 있는 여성근로자가 출산하는 

경우에는 60일의 유급 출산휴가가 가능함

 - 출산수당 지급에 있어 출산시점이나 출산휴가 신청시 해당근로자가 고용되

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 특징 

 - 출산전 9개월간의 고용주가 1인 이상인 경우에 피고용인은 본인이 원하는 

고용주에게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주간의 비용분담문제는 고용

주간 민법상의 절차에 의해 해결이 됨



5) 한국의 노동제도

(1) 노동정책

□ 1980년대까지는 경제성장 위주의 국가정책에 따라 노동조합을 통제하고 근

로조건을 제한하는 입장이었으나, 198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새로운 협력적 

노사자치주의 정책을 전개 중임

 - 초기업단위 복수노동조합 허용, 근로조건 지속적 개선,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보장 등

□ 1990년대 후반부터는 경제위기 극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노사 안정화 정

책으로 신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협력적 노사관계를 강조하고 있음

 

 - 노사협의회 운  내실화, 노동쟁의 조정노력 강화, 엄정한 법집행 등 

□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노력으로 노동법률의 탄력적 적용뿐만 아니라 

선진화시대 진입에 따른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동정책이 지속 

검토 중 

 - 경제특구 노동법률 완화, 근로시간 및 휴일제도 개선, 법정보험 적용 확대 등

(2)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

□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설립(최소 2인 이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으며 조직형태는 법적인 제한이 없으나 기업별 노동조합이 다수임

 - 기업별 단위에서 복수노동조합은 2006년말까지 설립이 금지되며, 실업자는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되고 있음

□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설립신고서와 노동조합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시․도지사 또는 노동부장관)에 설립신고를 해야 함

 - 설립 신고주의를 취하고 있으나 행정관청은 심사 후 보완요구, 반려 등이 

가능함



□ 노동조합에 전임자를 두는 경우 전임자의 임금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2007년부터는 전임자 임금지급은 불법이 됨

□ 노동조합은 근로조건 개선의 목적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한

도에서 정치활동도 가능함

(3)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근로조건의 개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와 

노동조합은 자율적인 방법으로 단체교섭을 할 수 있음

 - 인사 및 경 권에 관련된 사항은 제한적으로 교섭이 가능하고, 기업별 노동

조합과 사용자간의 개별교섭이 일반적인 교섭형태임

□ 단체교섭으로 체결된 단체협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노사가 서명, 날

인한 후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하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최대 2년 내에서 노사간 자율결정이 가능함

□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 비열계약, 단체교섭 거부,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

개입 등은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되어 엄격히 규제되고 있음

 - 노동조합 및 근로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규제는 없음

(4) 쟁의행위와 직장폐쇄

□ 노사간 단체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노사 일방은 노동쟁의 

조정을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조정이 끝나기 전에는 쟁의행위

를 할 수 없음(조정전치주의)

□ 쟁의행위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무노동․무임금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 노동조합이 쟁의행위기간 중의 임금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쟁의행위는 금지됨



□ 쟁의행위기간 중에 그 업무를 대체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 외의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대체 근로케 할 수 없으며, 도급 또는 하도급 할 수 없음 

 - 당해 사업내의 근로자 및 타 사업장 근로자의 대체근로는 가능

□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항하는 조치로서 사용자는 직장폐쇄를 할 수 있으

며, 동 기간 동안에는 임금지급 의무가 없음

(5) 노동쟁의 조정절차 

□ 노동쟁의는 ① 노사간 교섭 → ② 교섭 실패시 노동위원회에 의한 조정  → 

③ 조정실패시 쟁의행위 또는 노동위원회에 의한 중재 순으로 진행됨

□ 노사간 분쟁은 자주적인 교섭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것이 

어려운 경우에 제3자 혹은 공적기구(노동위원회)에 의한 조정이 가능함

 - 조정기간은 일반기업의 경우 10일, 공익사업은 15일

□ 당사자 쌍방이 신청하거나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어느 일방이 신청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의한 중재가 가능하며, 중재가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

 

(6) 노사협의회제도

□ 30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노사협의회 설치․운 이 의무적임

 - 노사협의회는 노사 동수로 구성되어 경 · 인사사항 및 근로조건 관련 사항 

등 다양한 내용에 대하여 협의, 의결하고 보고하는 기능을 수행

(7) 근로자 고용

□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파견직 등 다양한 형태의 근

로자를 고용할 수 있음

 - 계약기간을 정하는 경우에 계약기간은 1년 이내가 원칙



 - 파견근로의 기간은 1년 이내가 원칙이고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 가능

 - 장애인, 국가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일정비율의 채용의무화제도가 있음

□ 근로계약시 임금, 근로시간, 취업장소와 종사업무 등을 명기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후 보관해야 하며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됨

 - 수습기간(통상 3개월이내)을 정하여 업무능력, 적성 등을 판단하여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외국인은 국내 근로자가 수행이 가능한 부문(단순 생산 등)에는 사용이 제한됨

 
 - 외국인력 산업연수생제도(쿼터제)를 운  중 

(8)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

□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4시간이며, 주당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함

 -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22:00∼06:00)시 50%의 가산 임금을 지급

□ 근로시간의 탄력적인 운 (탄력적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 재량근로시간 

등)은 기업의 사정을 감안하여 노사협의로 할 수 있음

□ 주휴일은 1일이상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근무시는 50%의 가산 임금을 지급 

□ 공휴일은 연간 약 16일이며, 근로여부 및 유급여부는 노사간 협의로 결정할 

수 있으나 유급휴일로 운 되는 것이 보편적임

 - 근로자의 날을 법으로 지정(유급)

□ 연차휴가는 1년 개근시 10일, 9할 이상 근로시 8일 부여(유급)되며 2년이상 

근속시는 초과하는 1년당 1일의 유급휴가가 가산하여 부여됨

□ 월차휴가는 1개월 개근시 1일이 부여되며 유급임



(9) 임금 및 수당

□ 임금은 통상 기본급․수당․성과급․인센티브 등으로 구성되고,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최근 3개월간)의 개념으로 구분하여 적용되고 있음

 - 평균임금 : 퇴직금, 휴업수당, 연차휴가수당, 재해보상금 산정시 반

 - 통상임금 : 시간외 근로(연장, 야간, 휴일)의 할증수당 산정시 반  

□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시 각각 50%의 통상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함

□ 근로자의 최저생계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최저임금제 운 중이며 매년

(9월1일∼다음해 8월31일) 단위로 최저임금액이 조정됨 

□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시에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

급함

(10) 고용의 종료(퇴직, 해고)

□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기타 

징벌을 하는 것은 엄격히 규제됨

 - 근로자의 계약조건 위반․무단결근․불법쟁의행위․업무지시 불복종 등 

징계사유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기해야 함

□ 고용관계는 계약기간이 있는 경우는 계약기간의 만료, 계약기간이 없는 경우

에는 정년의 도래, 기타 사용자의 일반해고 또는 징계해고 등으로 종료됨

□ 사용자가 정당한 해고를 할 경우에는 최소한 30일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예

고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사용자는 근속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시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

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함



□ 정당한 이유가 없는 징계 또는 해고라고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

(11) 정리해고

□ 사용자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긴박한 경

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근로자를 정리해고 할 수 있음

 - 계속되는 경 의 악화로 인한 경 위기

 -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조정, 기술혁신 또는 업종의 전환

 - 경 악화 방지를 위한 사업의 양수․양도․합병 등의 사유

□ 정리해고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시행해야 함 

 ① 사용자의 해고회피노력(배치전환, 신규채용 중단, 희망퇴직 등)의 이행

 ②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정기준에 따른 해고대상자 선정

 ③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와 사전협의(해고 60일전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

 ④ 일정비율 이상 해고시 노동부장관에 신고 등

(12) 여성근로자의 근로조건

□ 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

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가 

금지됨

□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하되, 최

초 60일은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30일의 임금은 고용보험에서 일부가 

지급됨

□ 육아휴직은 생후 1년 미만의 아를 가진 경우 1년이내 동안 휴직이 가능함

(무급)

□ 여성의 생리휴가는 월 1일의 유급휴가가 가능하나, 미사용시 가산임금은 없음



2. 노동제도의 특징 및 시사점

1) 노동정책

□ 경쟁국 다수가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노동운동 및 노동조합

에 대한 규제, 개입, 조정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특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및 중국은 한국에 비해 강력한 노동개입정책으로 

노사관계가 매우 안정적임

〈 표 Ⅴ-1 〉            각국의 노동정책 비교

구 분 내 용 요 점

국

-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노사관계는 전통적인 노사자치원칙에 따라 

정책적인 관여가 적은 편

- 최근 경제부흥 및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노사관계

에 대한 정부개입 및 노사안정화노력 증가  

노사자치

및

정부개입

싱가포르

- 투명한 공공정책과 경 활동을 바탕으로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여 무분규상태 지속

- 연도별 임금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기업 경쟁력의  

저하 를 방지

강력한

정부개입

중국

-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도입 이후 노동관련 법률 정비 

및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노동관련 제도개선

- 경제성장에 따른 노동쟁의 증가 추세에 대해 노사간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여 정상적인 경 상태가 형성 

되도록 적극 관여

제도정비

노사안정에 

적극개입

말레이시아

- 경제성장 위주 정책으로 노동운동 및 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와 개입으로 노사안정화

-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는 우리나라 보다 더 적극적

강력한

정부개입

한국

- 시장경제질서 하에 노동운동 및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규제완화 및 권리보호 강화 추세

- 원만한 노사관계 유지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협력적인 신노사문화 창출노력 전개

협력적

노사관계

유도



2) 노사분규

□ 주요경쟁국들은 노사분규에 대하여 노사자치보다는 행정관청의 직접적 개입

이나 사전 규제가 우리 나라보다 매우 강한 편임

□ 중국은 단체행동권이 없으므로 쟁의행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싱가포르

와 말레이시아는 정부가 강력한 조정 및 중재기능을 하고 있어 쟁의행위가 

거의 없는 편임

〈 표 Ⅴ-2 〉             각국의 노사분규 비교

구 분 내 용 요 점

국

-산업별 노동조합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노사분규가 발생 할 경우 

전국적, 대규모로 파급효과가 큼

-쟁의행위 근로자는 무노동․무임금이 원칙

-사용자의 파업 시 대체근로가 가능   

노사자치

및

균형유지

싱가포르

-노사분규는 원칙적으로 불법으로 규정

-정부의 강력한 조정 및 중재제도 운

-최근 수십년간 무분규 상태 지속

무분규

상태

중국

-노사간 단체노동계약이 증가됨에 따라 노동쟁의가 증가되고 있

으나 이를 화해나 조정절차를 통하여 해결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집단행동은 불가

-노동조합은 단결권, 단체교섭권만 있고 단체행동권은 없음

단체행동권

없음

말레이시아

-쟁의행위가 가능하나 합법적 파업이 어렵고, 불법파업시 높은 

형벌이 부과되므로 실제 파업발생은 미미

-정부의 강력한 조정 및 중재제도 운

-사용자의 직장폐쇄 및 대체고용 가능

파업 발생

미미

한국

-노동쟁의 발생시 조정전치주의로 조정 후에 쟁의행위가 가능

-평소에는 안정적인 노사관계가 유지되나, 매년 정기 임금 및 단

체협약 교섭시 노사분규가 다수 발생

-쟁의행위가 대규모, 장기화되는 경우가 발생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가능하나, 대체근로는 금지 

임단협 전후

분규 발생

쟁의행위가 

대규모, 

장기화 경향



3) 노동쟁의 조정제도

□ 국과 한국은 노동쟁의에 대해 노사 자율에 의한 해결을 강조하고 있으며, 

정부의 보조적 조정 및 중재가 실패하는 경우에 자유로운 쟁의행위가 허

용되고 있음

□ 중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는 노동쟁의가 노사간 자유로운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정부의 강력한 조정 및 중재절차를 적용하여 쟁의행위를 실질적

으로 차단하고 있음

〈 표 Ⅴ-3 〉             각국의 노동쟁의조정제도 비교

구  분 내  용 비  고

국

-노동쟁의는 노사간 조정기구로 해결이 원칙

-노동조합 승인 및 승인취소와 단체교섭에 대한 의견에  대

하여 ‘정부조정기구’ 및 ‘중앙중재위원회‘를 통하여 알선 및 

조정 지원을 받음 

-심각한 파업사태에 대해서는 행정부가 법원의 중지명령

(Injunction)을 받아 냉각기간을 설정

노사자치 및

임의조정제도

싱가포르

① 노사간 내부조정 및 화해

② 정부의 ‘Commissioner에 의한 조언 

③ 정부의 ‘의무교섭회의’에 의한 조정

④ ‘노동조정법원‘에 의한 중재 순으로 해결

-정부에 의한 의무교섭제도 및 준강제 중재제도 

노사자치 및

강제중재제도

중국

① 노사간 내부조정 및 화해

② 지방정부의 ‘노동쟁의위원회’ 조정

③ 인민법원의 순으로 해결

-자율조정이 어려울 경우 강제적 해결

노사자치 및

강제중재제도

말레이시아

① 노사간 내부조정 및 화해

② 정부의 조정 절차

③ ‘노동법원‘에 의한 중재 순으로 해결

-강제중재제도 운

노사자치 및

강제중재제도

한국

① 노사간 조정기구에 의한 조정

② 노동위원회에 의한 조정

③ 쟁의행위 또는 노동위원회의 중재 순

-공익사업에 대한 긴급조정 및 강제중재제도

노사자치 및

임의조정제도

(조정전치주의)



4) 근로자 고용

□ 경쟁국 모두 고용방식 및 활용형태에 있어 기업의 자유가 보장되나 한국은 

일정비율의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하는 것이 특징이고, 중

국은 지방인력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것이 특징임

 - 경쟁국 모두 적격 인력의 고용을 위하여 일정기간의 수습기간을 운 하고 

수습기간 중 능력이나 업적이 부족할 경우 계약해지 가능

□ 한국은 1998년 파견근로자제도의 법제화한 이후 기업의 활용비율이 크게 증

가하 으나, 현재까지 사용가능업종은 제한되고 있음(현재 26개 업종)

 - 활용기간 제한 : 최초 1년 활용 후 추가 1년 연장 가능(총 2년)

□ 외국인은 경쟁국 대부분이 자국민의 실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문기술이나 

능력이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고용하고 있음

 - 한국은 직접 생산인력에 대해서는 산업연수생제도(쿼터제)를 운

〈 표 Ⅴ-4 〉             각국의 고용제도 비교

      국 가

  구 분
국 싱가포르 중국 말레이시아 한국

의무고용

제도
규정 없음 규정 없음 규정 없음 규정 없음

보훈대상자,

장애인

의무고용

수습제도 규정 없음 있음
있음

(6월 이내)

있음

평균적으로

관리직 6월

일반직 3월

있음

(3월이내)

파견근로
가능

(제한 없음)
규정 없음 규정 없음 규정 없음

업종 제한

(최대2년)

외국인력

사용
제한 없음 가능

가능

(업종제한)

가능

(업종제한)

가능(업종제한)

산업연수생

제도



5)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제도

□ 경쟁국의 근로시간 운 은 비슷한 수준이며, 각각 탄력적인 근로시간을 운  중

□ 한국의 경우 주휴일을 유급으로 운 하는 점, 월차 및 생리휴가가 의무적으

로 부여되는 점, 근속에 따른 연차휴가의 상한선이 없다는 점 등이 특징임

□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근속에 따라 14일∼22일간의 병가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이 특징임

〈 표 Ⅴ-5 〉       각국의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제도 비교

      국 가

 구 분
국 싱가포르 중국 말레이시아 한국

법정

근로시간
주당 평균

48시간이내

1일 8시간

1주 44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

1일 8시간

1주 48시간

1일 8시간

1주 44시간

연장

근로시간

제한

1일 4시간

월 72시간

1일 3시간

월 36시간내

1일 12시간

1월 104시간
주12시간

탄력적

근로시간
규정 없음

2주간

88시간내

월, 분기, 년

단위
-

2주 단위

4주 단위

주휴일

주 1일

(통상 2일)

(무급)

주 1일

(무급)

주 2일

(무급)

주 1일

(무급)

주 1일

(유급)

공휴일
8일

은행휴무일

12일

(유급)

약 10일

(유급)
최소 10일

17일

(유급)

연차휴가 4주∼6주
7∼14일

(*병가 14일)

규정 미정

(5일∼14일)

8일∼16일

(*병가 14일)

10일+

근속년수

월차휴가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월1일

(유급)

생리휴가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월1일

(유급)

출산휴가
6주

(수당 90%)

8주

(유급)

90일

(유급)

60일

(유급)

90일

(60일유급)



6) 임금 및 수당

□ 임금은 업적과 능력에 따라 차등 인센티브제를 운 하고 있으며, 임금수준은 

노사간 단체교섭을 통하여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 중국의 경우도 집단 근로계약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

□ 국, 중국, 한국은 근로자의 최저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최저임금제가 운

  

 -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적정임금수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단체

교섭으로 임금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것을 방지 

□ 주휴일, 공휴일이 무급인 국가(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중국)는 휴일에 근로할 

경우 높은 할증임금을 적용함

□ 한국은 경쟁국에 비해 퇴직 후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법정퇴직금 

제도를 엄격하게 운 하고 있음

〈 표 Ⅴ-6 〉              각국의 임금제도 비교

      국 가

 구 분
국 싱가포르 중국 말레이시아 한국

최저임금

제도
시행

없음

(임금가이드 

라인 제시)

시행

없음

(업종별 

가이드라인)

시행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할증률

단체협약

결정

50%

(휴일100%)

50%

(주휴일100%)

(공휴일200%)

50%

(휴일50∼100%)

(공휴일200%)

50%

휴업수당 보증임금 규정 없음
근로계약으로

규정
규정 없음

평균임금의 

70%

퇴직금 규정없음

5년이상 근속시 

청구가능

(금액은 

상호협의)

근속1년에

30일 임금

(12개월한도)

근속1년에

10일∼20일의

임금

근속1년에

30일 임금

(한도없음)



7) 정리해고

□ 경쟁국 모두가 경 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노동조합과의 사전협의, 

해고회피노력 등의 절차에 따라 정리해고가 가능함

 - 싱가포르는 근로자의 타기업에 대한 근로관계 이전이 보다 탄력적임

〈 표 Ⅴ-7 〉             각국의 정리해고제도 비교

구 분 내 용 요 점

 국

-사용자가 정리해고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고 이를 입

증해야 함

-절차 : 노동조합과 사전협의, 행정기관에 사전통지 등

정당사유,

사전협의

싱가포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계약은 당사자 일방에 의해 종료될 

수 있는 것으로 고용계약 당사자는 언제든지 고용계약의 종

료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 가능

-조직개편 즉, M&A, 사업양도, 양수, 자회사 설립 등의 경

우 고용주가 근로자를 자회사나 관련 회사 혹은 전혀 새로

운 타회사에 근로관계 이전 가능

계약해지

탄력성

근로관계

이전

중 국

-사유 : 기업파산, 인민법원에 의한 법정정리, 해당 지역 정

부가 규정한 기업경 악화기준에 부합 등 사유

-절차 : 근로자와 사전협의, 노동행정기관에 보고

-1년 근로에 1개월분 평균임금 지급 및 우선 재고용

정당사유

사전협의

보상

말레이시아

-정리해고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시행이 매

우 어렵고 최근 외환위기 중에 정리해고된 근로자의 수는 

예상보다 적음

-해고회피 노력(신규채용 중단, 초과근무 제한, 배치전환, 임

시해고, 임금삭감 등)을 강력 지도

정당사유

회피노력

보상

한국

-사회 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긴박

한 경 상의 필요가 있어야 가능

-해고회피노력,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노동조합 또는 근로

자와 사전협의 필요

-퇴직금외 위로금 지급이 일반화 (희망퇴직 위로금 등)

정당사유

사전협의

보상



3. 한국의 노동제도 발전방향

□ 외국인투자 유치와 안정적인 경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투자유치 경쟁국

의 경우와 같이 정부의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노동정책의 전개가 필요함

 - 우리나라의 노동환경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해소 노력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노무 착지원(전담감독관 활성화, 전문가 배치)

 - 경제특구 내 노동의 유연성 확대(근로시간, 휴일․휴가, 해고 등)

    

 - 노사분규의 사전 예방적 기능 및 지원을 강화하고, 분규발생시 적극적인 

조정(調整) 역할 수행(조정담당자의 전문성 및 공정성 제고)

□ 무노동 무임금(No work No pay)원칙 준수, 부당노동행위 및 불법 쟁의행위

에 대한 강력한 법적용 등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상생(相生)의 노사관행 

정착이 필요함

 - 근로자의 파업시 과도한 임금 또는 위로금 지급의 관행 개선

 - 근로자의 불법 쟁의행위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

□ 국제기준과 룰(Rule)에 맞는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하여 노사부문에서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매우 시급한 과제임 

 - 임금수준 및 해고에 있어서의 유연성 확보 및 과도한 위로보상금 지급관행

해소

 - 파견근로자의 사용업종 확대 및 사용기간 연장

 -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개선하여 외투기업에 대한 적용을 

완화하거나(한시 유예) 부담금제로 전환

 - 법정근로시간 단축시 휴일 및 휴가일수의 조정과 근로시간의 탄력적인 운  

확대 (현행 2주, 4주 단위에서 6개월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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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국의 투자유치정책은 타제도 분야와 연계되어 

있으며, 모두 투자유치수단으로서 투자정책목표 달성에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외국인투자정책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경제환경변화에 따라 정책

목표가 변경되거나 적절한 수단이 마련되어야 함

 - 각국은 경제환경에 맞는 투자유치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

기 위해 적절한 투자인센티브제도와 투자유치조직 설립, 조세제도 및 노사

관계를 정립하고 있음

□ 향후 우리 나라의 외국인투자정책목표는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외환보

유고 증대의 양적 개념에서 탈피하여 산업구조고도화 및 지역의 균형적 개

발 등 보다 질적 제고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함

 - 따라서 투자정책, 산업입지, 조세제도, 노동정책 등의 분석을 토대로 향후 우리

나라 투자유치환경 및 제도에 대한 개선방향을 요약․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i) 투자정책분야

․단계별 투자유치 목표설정 : 장기, 중단기 및 순차적 세부목표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명확한 단계별 투자유치목표 설정은 하부 유치기관의 지원방

향 및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투자유치 자원배분의 효율성 및 목표달성 

가능성을 더욱 높이게 할 수 있을 것임

․투자정책목표의 전환 :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의 양적 확대 

기능보다는 산업구조도화, 지역의 균형발전 기능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전환하

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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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효율성 제고 : 투자체계내 역할을 명확히하고 전문화함으로써 투자 

촉진활동에 투입되는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방지해야 할 것임. 즉 투자정책 

수립은 중앙정부, 홍보 및 촉진활동․투자정보 등 투자인프라구축은 KOTRA, 

공장설립 등 투자물의 가시화 과정상 지원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함이 

바람직함

․투자자 입장에서의 서비스 제공 : 투자결정은 결국 투자자의 몫이므로 이들의 

요구를 정확히 인지하고 이에 맞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투자지원수단제도를 정립함

․투자유치관련 인력의 역량강화 : 투자유치는 투자유치기관 및 기관종사자의 

투자유치능력에 좌우되는바 투자분야 전문가의 육성과 외부전문가 활용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

(ii) 산업입지분야

․지역요소를 반 한 산업입지 지정조건 및 인센티브 설정 : 외국인투자지역 지

정조건 및 인센티브에 대해 지역조건과 지역산업을 반

․장기 미분양 산업단지 활용방안 모색 : 장기 미분양 산업단지 또는 낙후지역

에 한해 관련 규정의 차별적 적용을 모색하여 분양활성화 및 낙후지역 발전

을 도모

․산업입지제도에 대한 홍보강화 : 우리 나라는 외국인투자지역․외국인전용

공단․관세자유지대․무역자유지대 등 다양하고 유익한 외국인투자 입지지원

제도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에 대한 홍보활동이 저조한 형편임. 

따라서 수요자중심의 입지정책인 외국인투자지역제도에 대한 체계적 홍보를 

통하여 제도의 활성화를 모색  

․외국인투자지역의 국가․지방정부간 분담비율을 외국인기업전용공단 수준

으로 조정하여 제도 활성화 도모



- 139 -

(iii) 조세제도분야

․조세제도에 대한 이해력 제고방안 마련 : 법인세 및 소득세율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잡한 조세제도를 이해하기 쉬운 체제로 만듦으로서 조세가 또 

다른 규제라는 인상을 지워야 할 것임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검토 : 중국과 같이 외국인투자자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정책 도입을 검토할 수 있음

․R&D 및 동 분야의 시설투자에 대한 공제한도 확대 검토 : 외국인투자를 확

대유도하기 위하여 한국에서 시행중인 기존의 R&D 및 동 분야의 시설투자에 

대한 공제제도를 보완하여 공제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Infra-Structure 확충에 대한 조세감면 검토 : Infra-Structure를 확충하여 

기업의 경 여건을 향상시킴으로써 보다 많은 외국인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

록 기존의 조세감면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iv) 노동제도분야

․노동환경개선에 대한 홍보노력 강화 : 외국인투자 유치와 안정적인 경 활동

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개방적 노동정책 실행 못지 않게 그동안 

정부가 시행한 노동개선 사항 및 제도에 대해 적극적 홍보 필요 

․노사관행 정착을 위한 법과 원칙준수 : 제도개선과 아울러 노사 양자간 제도

의 합법적 준수노력을 도모. 무노동․무임금원칙, 근로자 파업시 임금․위로

금 등 지급관행의 제한,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 및 관련비용 지원 등을 원론적

으로 재검토하고 노사관행 정착을 위한 ‘법’과 ‘원칙’을 엄격히 준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적용 :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 노동관계법을 엄정 

하고 신속하게 적용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조치

․국가경쟁력에 부응하는 노동의 유연성확보 : 경 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

고) 요건의 탄력적 적용, ‘경 상 이유’의 확대 해석 지속 및 탄력적 고용승계, 

과도한 위로보상금 지급관행의 해소, 노동부문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기준과 룰에 맞는 노동의 유연성 확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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